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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간 사
국경과 이념을 초월하여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 시
대를 맞이하여 국가와 지역간에 개방화와 자유화가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다. 아
직도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도 그동안 끊
임없는 대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옴에 따라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분단 후 반세기
가 넘도록 긴장이 계속되었던 한반도에 새로운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 놓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남북교류협력에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며 특별히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교통망의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 등의 실질적인 교류
와 협력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군사적 긴장의 완화와 평화 정착에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한편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
미간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한동
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
한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는 차츰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은 북한의 대외 개방을 진전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남북접경지역에 대한 
ⅱ평화적인 이용과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에 국민적인 관심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
다. 특히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건설로 인해 온 국민에게 불안을 안겨주었고 
아직도 수자원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강 유역에서의 수자원 공
동이용과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은 남북한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와 원칙에 합의한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은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를 통한 동북아지역의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북한강유역에서의 남북한 수자원공동이용을 위한 임남댐과 평화의 
댐의 평화적인 활용과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남
북한 화해와 협력이 더욱 진척되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정착이 이루어지기
를 바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김영봉 연구위원과 이문원․조진철 책임연구원의 노고를 치
하하며 자문위원으로 도움을 주신 이기석 서울대 교수, 김종원 연구위원에게 특
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5년 9월
국토연구원장 이 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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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면서 맞이한 21세기의 국제사회는 아직도 국지적
인 전쟁과 테러, 대결과 갈등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개방화와 자유
화속에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세계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분단 후 반세기를 넘긴 한반도는 군사적 대치와 긴장 속에서도 끊임없이 
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의 상봉, 
그리고 단절된 교통망의 연결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최근 개최된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와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새로
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그동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관광과 개성
공업단지 건설 등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남
북한 간에 교류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예상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 관
계의 발전은 매우 고무적이며, 특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남북간의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강유역에서의 임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연계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이 지역에
ⅳ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로 북한강
유역에서의 남북한 긴장완화 및 평화구축을 위한 임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수자원 공동이용, 수변관광벨트화 추진 및 금강산 관광 연계 방안 등을 제시하였
다. 둘째로 북한강유역의 주요생태자원에 대한 남북한 공동보호를 위한 생물권
보전지역지정과 생태공원조성을 통한 생태관광의 추진 나아가 북한강유역의 산
림녹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북한강유역에서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자원의 공동이용 방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먼저 북한강유역에서의 교류협력 여건과 과제를 분석 평가하여 이 
지역의 잠재력과 활용에 따른 과제를 도출하였고, 동시에 외국의 접경지역에서
의 공유하천에 대한 평화적 이용 및 협력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강유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
강유역에서의 교류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남북이 협력하여 추진해 나아갈 수 있
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남북이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아갈 수 있는 사업들
을 선정하여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를 제시하였다. 
북한강유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이 지역에서의 수자원의 문제로 인
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
성하고 북한강유역에 서식하고 있는 희귀생물 등 생태계의 보전과 문화․역사적
인 자원의 발굴 및 보존사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에서 제시한 교류협력사업들이 북한강유역 전반에서 실행되어, 긴장과 대치로 
상징되어 왔던 임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주변지역이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변화되면서 접경지역 평화벨트가 이 지역에도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2005년 9월
김영봉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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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제1장 서 론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 건설로 인한 북한강유역의 용수 부족과 생태계의 변
화는 남북교류협력과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 지
역에서의 수자원 공동이용과 재해의 공동 대처에 대한 남북한 공동협력방안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제시된 한반도 “평화벨트” 구축의 일
환으로 북한강유역의 임남댐(금강산댐) 및 평화의 댐 연계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북한강 유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
양한 협력사업의 추진방안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남북한 북한강유역을 대상으로 하되 남북접경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북한의 회양군, 금강군, 창도군, 김화군, 남한의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등이다.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는 “평화벨트 준비기”, “평화벨트형성기”, “평화벨트완성
기” 등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평화벨트 준비기는 북한이 대외적인 
개방을 추진하는 시기로 남북한 간에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평
ⅵ화벨트형성기는 개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협력이 정착되어가는 시기이며, 평화벨트완성기는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기를 뜻한다.
제2장 남북접경지역에서의 북한강유역의 위상
1. 북한강유역의 평화적 이용 필요성
북한강 유역에 건설된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으로 인해 이 지역에 조성된 남
북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복구가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과 남한의 평화의 댐을 연계하여 평화적으
로 활용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의 완화와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
하고, 국토의 중심지대에서의 수자원 및 토지자원, 그리고 생태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국토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
강 유역에서의 수자원공동이용, 관광자원의 개발, 재해의 공동대처,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 전력생산을 통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의 긴장 완화와 경제적인 협력, 나아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
다. 
2. 남북접경지역에서의 북한강유역의 전략적 위상
국토자원 측면에서는 국토의 중심지대로서 한반도 중부를 남북으로 관류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북한강 유역은 군사전략상 주요 거점지역이며, 현재도 남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가 북한강 유역의 중류 지역을 관
통하여 설치되어 있다. 이용측면에서는 북한강은 북한 접경지역의 경우 김화군, 
창도군, 금강군에 접하고 있으며, 남한은 중부의 철원군에서 동부의 화천군과 양
구군, 인제군에 이르는 광범위한 남북한 접경지역을 유역권으로 하고 있어 토지
이용의 한계지역이다. 북한강유역의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은 산악이 험준하고 
군사작전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이중 
ⅶ일부지역은 생태계 우수지역으로 보전과 특별관리가 필요한 생태환경의 특수지
역이다. 남북교류협력측면에서는 북한강유역은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
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육로를 통한 남북한 간 인적․물적 교류가 
용이하고, 북한의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북한이 우리의 협력제의에 크게 부
담없이 응해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한 지역이다. 
한편 남북한 군사적 대치로 인해서 국토이용의 한계지역이었던 북한강 유역의 
공동이용은 국토중심지대의 잠재력 활용과 중심성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북
한강유역의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은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희귀 생태자
원이 풍부하게 조성되어 있어 이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와 관리
가 필요한 지역이다.
3. 임남댐(금강산댐)건설과 남북관계
임남댐(금강산댐)은 북한강 수계 금강산발전소(안변청년발전소)의 조업용 댐
으로, 하천의 물을 동해안 안변 지구로 보내 300m의 낙차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
산하는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건설하였다. 임남댐(금강산댐)
은 1986년 공사를 시작해 1987년 가배수 터널을 뚫고 1992년 12월에 가물막이댐
을 완공하였으며, 1996년 9월 1단계 공사를 마치고 담수를 시작하였다. 1996년 
10월에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10월에 2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3단
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댐 높이 121m, 저수량 26억톤으로 계획하였으
나 현재 댐높이 105m까지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남댐(금강산댐)은 2000년 10월에 완공된 2단계 공사의 경우 총 10만㎾의 발
전용량에 저수량은 9억톤이나 3단계공사(20만㎾, 저수용량 26억톤)가 완공될 경
우 북한강으로의 유입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천댐으로 유입되던 
북한쪽 유수가 차단될 경우 발전과 농공업용수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별히 하천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ⅷ제3장 북한강유역의 교류협력 여건 및 과제
1. 북한강유역의 남북교류협력 여건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북한강유역의 의미는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건설로 
인해 분쟁상태에 있는 지역에서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에 따라 화해와 협
력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풍부한 수자원의 공동
이용을 통해 각종 용수의 확보와 전력을 생산하고 주요생태자원과 관광자원의 
연계개발 등 자원공동이용을 통한 상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력가능
지역이다. 특히 장마기의 집중적인 호우로 인한 홍수의 피해를 예방하고 접경지
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화재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해방지 협력가능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북한강은 한강의 제1지류로서 유역면적은 한강의 약 41%인 10,834.8 ㎢로 강
원도 금강산 부근 단발령(EL. 1,241m)에서 발원하여 금강천·금성천 등과 합치면
서 화천군에 이르러 양구군 쪽에서 흘러오는 서천·수입천 등과 만나서 저수량 약
10억㎥인 파로호를 이루고 남으로 흐르면서 춘천호, 의암호에 물을 채우고 소양
강과 만난다.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원하는 소양강은 남·서류하면서 인제군과 춘
천시에 걸치는 소양호에 물을 채우고 20만㎾의 발전소를 가동시킨 뒤 의암호에
서 북한강과 만나고, 다시 가평천과 홍천강을 만나 합류하여 청평호를 이룬다.
공간분석의 방법은 현황분석과 토지피복분류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
였다. 북한강 유역의 공간분석을 위한 기초단위의 설정은 북한강 유역 주변의 행
정구역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2003년 환경부 수자원단위지도의 유역구분 자
료를 참고로 하였다. 
북한강 유역의 유역구분은 2003년 환경부 수자원단위지도에서 하천을 대분류, 
중분류, 표준분류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따라 본 연구의 경우 중분류를 인
용하였으며, 유역 구분은 1:25,000 수치 지형도를 이용하여 고도, 경사의 특성에 
따른 하천을 중심으로 7개 유역으로 구분하였다. 유역은 금강산댐, 평화의댐, 춘
천댐, 인북천, 소양강, 의암댐, 홍천강 등 7개 구역으로 구분되었고 북한강 유역
ⅸ의 총면적 9,983.5㎢, 금강산댐 유역이 2,384.7㎢로 가장 넓다.
분석의 틀은 북한강 유역은 남북이 하나의 수계를 공유하고 있어 남북한 공통
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공간분석을 위해 수치지형도 1:250,000의 자료
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남한의 유역구분은 2003년 환경부 자료를 활용하였으
나, 북한의 하천자료는 수치지형도의 하천 관련 레이어를 추출하여 이를 환경부
의 유역구분 자료에 중첩하여 분석하였고, 위성영상은 환경부에서 제공한 
Landsat TM자료를 이용하여 1989년과 1999년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북한강유역이 가지고 있는 국토공간상에
서의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인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요인
(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등의 분석을 통해 잠재력을 평가하고 교류협력 여
건을 파악하였다. 강점(strength)은 접경지역으로 남북교류협력 용이, 역사 및 생
태 관광 자원, 풍부한 수자원과 미개발 토지자원이며, 약점(weakness)은 인프라 
부족, 정주환경의 취약, 산업입지 취약, 교통연계망 미흡,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의 우려, 군부대 집중이다. 기회요인(opportunity)은 남북교류협력 증대, 금강산관
광의 확대,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및 종합계획의 수립이며, 위협요인(threat)은 핵 
문제 등 남북관계의 불가측성, 환경규제에 따른 마찰, 북한의 임남댐 증축, 서부
접경지역 교류협력사업의 우선 추진 등이다.
2.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존 구상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의 제안은 1971년 6월 12일 군사정전
위원회 제317차 본회의에서 유엔군측 수석대표 로저스이며, 주요내용은 무기․
진지․지뢰 제거후 평화적 이용, 민간인에 의한 비무장지대 개방을 허용하여 민
간작업원의 농토를 복구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2000년 6월15일 「남
북공동선언」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 시키기로 함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단절된 경의선․동해 철도 연결과 문
산․개성간 도로 및 국도 7호선 개설에 합의하였다. 
ⅹ기존 계획 및 연구의 분석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을 목표로 하여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과 보전, 안보적 요소
가 조화를 이루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평화벨트」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3. 교류협력 추진상의 과제 
교류협력사업 추진상의 주요과제는 첫째, 정전협정상의 비무장지대 출입 및 
활용의 법적문제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
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여 체결한 한국군사정전에 관
한 협정의 당사자 동의 문제이다. 둘째, 남북합의를 통한 사업 및 교류협력지구 
선정문제로 남북이 상호합의한 사업과 지역의 선택, 생태계 조사 등이다. 셋째, 
임남댐(금강산댐)의 유로변경으로 인한 수자원 부족 문제로 금강산댐의 수력발
전을 위한 유로변경으로 비무장지대 남방의 수자원부족으로 생태계의 변화 및 
화천댐 발전중단 등이다. 넷째, 주요생태자원 및 역사적 유적의 보전으로 교류협
력의 진행에 따른 비무장지대 및 남북한 접경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역사적 유적
의 훼손방지이다. 다섯째,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한 군사시설 이전문제
로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북한강 본류 유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한 군사시설 이전이다.
제4장 외국의 접경지역 협력사례와 시사점
1. 공용하천의 협력 사례
동서독 정부는 홍수, 상대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경하천이나 지하수 및 
토양의 오염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협력하였으며, 양측은 ‘수경제조치에 관
한 국경위원회(Grenzkommission)’를 통해 상호협력을 추진하였다. 미국과 캐나다
는 대호수를 비롯한 공유 수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
ⅺ동위원회(IJC: 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를 설립하여 상호 협력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압록강의 수자원을 공동개발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1955년 4월
에 조‧중 압록강 수력발전회사를 설립하고 매년 교대로 평양과 북경에서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압록강의 효율적인 이용과 양국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1960년 5월 처음으로 ‘국경하천운항 협조위원회’를 북경에서 개최한 이래 
거의 매년 양측을 번갈아 오가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 생태자원관련 공동협력 사례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간의 국경인 타트라 산맥지역의 뛰어난 자연 생태계와 다
양하고 생명력 있는 지역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을 설정하여 타트
라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연구, 모니터링, 생태 교육 및 훈련 등이 실행되고 있
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다뉴브강 삼각주 지역에는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
되어 삼각주의 자연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개발을 동시에 도모하
고 있으며, 이 지역은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함으로 보
전과 개발을 체계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북 보줴ㆍ팔처발트 지역은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
어 상호간 정보 교류 및 만남, 학교 및 청소년 교류 추진, 자연보전 수단의 조정, 
자연유산의 가치평가, 국경지대 관광 등을 공통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초기의 
협력사업은 대체로 좋은 이웃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외교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국경지역의 사업도 이러한 전망에 따라 설계되었다.
3. 외국사례의 종합과 시사점
동서독간의 협력에 있어서는 서독이 동독에 대해 관련분야에 대한 비용을 부
담하거나 기술을 제공하는 등 수혜적으로 지원하는 바탕위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국경하천 협력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상설된 국경위원회를 활용하여 대화를 지
속할 수 있었다. 미국‧캐나다 협력사례에서는 정부간 차원의 기구를 설립하기보
ⅻ다는 중립적인 민간 기구를 통해 양측의 정부를 지원하는 협력체를 수립하는 방
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다뉴브강의 사례에서는 국제기구와 NGO를 적절히 
활용하고 이들을 협력에 필요한 재원으로서도 활용하였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나일강의 사례에서는 유역국들이 평균유량은 물론 홍수나 천재
지변 혹은 댐의 건설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유량의 변화에 대해서도 협력
의 방안을 강구했다는 점이 주요 시사점이다. 미국과 멕시코간 사례는 하천수 관
련 협력의 경우 상호 호혜적 용수활용을 위한 협상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5장 북한강유역의 평화적 이용 방향 및 전략
1. 기본방향
첫째, 수자원의 남북공동 이용으로 임남댐 건설로 인한 북한강유역에서의 남
북한 수자원 문제의 발생으로 용수의 부족 및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공동방안을 
마련하고 (전력, 농업·공업·생활용수), 공유하천의 이용에 관해 남북한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재해의 예방 및 공동대처로 홍수 및 한해 공동대책 수립
을 통한 사전 피해방지 및 공동대처, 화재, 솔잎혹파리 등 산림재해 공동대처, 그
리고 말라리아, 콜레라 등 전염병 공동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한다. 셋째, 수변생태
자원의 보전 및 활용으로 북한강유역의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접경지역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선별하여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하며  
희귀생태자원의 보전 대책 수립 및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위한 생태관광지역지
정 및 생태공원의 조성과 생태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전계획 수립과 지원제
도를 마련한다. 넷째, 북한강유역의 산림녹화로 북한강 중·상류의 황폐한 산야의 
산림녹화를 통해 국토보전작업 착수, 산림의 자원화, 재해의 근원적인 예방을 도
모한다. 다섯째, 역사적 유적지의 보전 및 복원으로 북한강유역의 역사적 유적지
의 공동 발굴 및 보존 작업, 역사적 고증을 통한 훼손 유적의 복원, 민족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한 북한강 유역 남북한 유적의 연계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여섯
ⅺⅱ
째, 국토이용의 효율화로 대상지역의 자연생태계를 조사․분석하여 환경친화적
이고 지속가능한 이용계획 수립, 시설의 설치와 개발사업은 관련 기능과 유사시
설을 집단화할 수 있는 특별구역에 설치하는 방안 마련,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위한 교통망 건설시 가급적 기존루트를 중심으로 하여 설치하는 방안 마련 등이
다. 일곱째, 협력주체 및 협력사업의 단계적 연계로 정부 및 국제기구 등 공공차
원의 협력에서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수혜성 협력을 우선추진하고 나아가 호혜
성 협력으로의 발전, 국지적이고 소규모사업에서 유역전체와 대규모사업으로의 
추진 등이다.
2. 평화적 이용을 통한 추진전략
첫째로 수자원 공동이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긴장과 대립상태를 
화합과 협력 분위기로 전환하고 북한의 수자원 공급에 대한 전력을 공급하며 수
자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협력사업의 추진으로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둘째로 남북협력의 단계적 확대를 통하여 남북관계의 전체적인 발전단계에 맞추
어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 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적 
확대와 북한의 수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로 협력사업의 연계를 통하여 현재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
류협력 사업들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공간적으로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시작
하여 접경지역의 중부에서 동부로, 그리고 북한강 본류에서 지류유역으로 연
계․추진한다. 넷째로 효율적인 추진체 구성 및 공동관리유역의 설정과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해서 이를 담당할 남북한 당국간 별도 기구를 구성(가칭 남북수자원
공동협력단)하고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관리유역을 설정한다. 다
섯째로 국제기구 및 국내외 NGO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비무장지대가 유엔
사의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국제기구나 국내외 NGO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한다. 여섯째로 주체별로 협력 및 역할을 분담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에 맞추어 민
간, 지방정부, 중앙정부, 다국적 협력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여 연계 
발전시켜 나간다. 일곱째로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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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존제도의 정비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6장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 방안
1. 협력사업의 선정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의 선정은 1단계에서는 SWOT분석을 통해 잠
재력 및 현안을 도출하고, 2단계에서는 교류협력 추진상의 주요과제를 도출하였
으며, 3단계에서는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4단계에서는 선정기준
의 설정을 통하여 협력가능사업을 도출한다. 사업의 세부평가 기준은 남북한이 
시급하게 공동대처해 나아가야 할 시급한 현안, 남북한 상호협력으로 인한 경제
적 이익, 주요 생태자원 및 문화․역사적 자원의 보전, 북한의 사업참여 가능성 
정도, 교류협력 및 평화정착에 대한 파급효과 등이다. 주요 협력사업은 임남댐
(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수자원공동 활용 및 전력협력, 생태계공동조사 및 생태
공원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북한강유역 산림녹화, 시범농장 조성 및 농업
기반 확충, 단절된 교통망 복원, 수변관광벨트화 추진 및 내륙관광 연계, 문화·역
사 유적의 공동조사 및 연계화 등이다.
2.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방안 
추진단계의 설정은 남북관계와 북한의 대외개방 정도에 따라 평화벨트 준비
기, 평화벨트 형성기, 평화벨트 완성기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방안을 수립하
였다.
“평화벨트 준비기”의 주요 협력사업은 임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평화적 
이용방안 추진, 주요생태자원의 공동조사,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설치 
추진, 접경지역에서의 재난방지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북한강 유역 산림녹화, 시
범농장 조성 및 농업기반확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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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벨트 형성기”의 주요 협력사업은 임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연계이
용방안 마련, 교통망 복원, 비무장지대 및 주변접경지역 생태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광자원화 추진, 문화·역사유적의 공동조사 및 연계화 방안 마련, 북한강유역 수
변 관광 벨트화 추진 등이다.
“평화벨트 완성기”의 주요 협력사업은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북한강
유역의 평화지대화 설치, 금강산·설악산 남북관광특구와 연계한 중동부내륙 관
광벨트 조성 등이다. 
3. 제도적 지원방안
이와 같은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하여 협력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공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
치의 마련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측 관련제도 정비는 우선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협력
기금법”, “접경지역지원법” 등을 정비하고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수자원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가칭 : 남북수자원
공동협력에관한법), 그리고 재원조달의 다변화를 통한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특히 국고, 민자, 해외자본 등을 단계별로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다.
북한측의 관련제도 정비에 있어서는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개발의 경우에는 북한이 특구로 지정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운용하
고 있으므로, 접경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남북 협력을 효
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가칭 “접경지역교류협력특별법”제
정)하다.
단계별 제도적 기반의 구축은 초기단계에서는 남북한간 소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다음으로는 남북 당국간 합의서 실천을 위한 국내 하위
법규를 마련하며 마지막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남북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교류협력지구 설치 등 대규모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의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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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북한강 유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수자원 공
동이용 및 교류협력기반의 조성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한
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해 왔다.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임남댐(금강산댐)건설로 인해서 고조된 군사적 긴
장 상태를 완화하고 이 지역에서의 수자원공동이용과 관광협력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협력을 통해 북한강 유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은 임남댐 건설로 인해 나타나는 많
은 문제점과 남북한 긴장 상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하류로 내려오는 북한강의 물줄기를 차단하여 형성된 임
남댐(금강산댐)의 용수를 평화의 댐으로 흘려보냄으로써 그동안 강수위가 낮아
지면서 나타난 수변공간 생태계의 심각한 변화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
가 하류의 댐들이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강이 통과하
는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리를 위한 협
력사업을 추진하여 생태계의 관광자원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평야와 구릉지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시범농장을 개발하
고 나아가 북한의 접경지역에는 농업기반을 확충해 줌으로써 남북한간의 인적·물
적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분단전의 생활권을 복원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뒷
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원
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남북한 접경지역을 연결해 주는 
협력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측의 “남북교
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접경지역지원법” 등을 정비
하고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수자원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가칭 “남북수자원공동협력에관한법”)
ⅹⅶ
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재원조달의 다변화를 통한 협력사업의 효율
적 추진, 특히 국고, 민자, 해외자본 등을 단계별로 조달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측의 경우는 현재 북한이 추
진 중인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개발은 특구로 지정하여 별도의 법
률을 제정․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접경지역 전체에 적용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접경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남북 협
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가칭 “접경지역교류협력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 긴장
완화 및 상호신뢰 구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북한 핵개발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과 긴장해소가 선결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 채택으
로 인하여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한 단계로 접어들었
지만 이행 합의문 채택을 위한 북·미간의 의견접근이 아직도 큰 난제로 남아있어 
완전한 합의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전협정상의 비
무장지대 출입 및 활용에 따른 법적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당사자들의 동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남북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앞서 유
엔사의 허락을 얻는 것도 비무장지대와 남북접경지역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
해 나아가는 데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북한강유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
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무엇보다도 남북한 당국간의 신뢰회복과 핵문제로 인
한 한반도의 불안요소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여건이 조
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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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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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본 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연구배경에서는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연구목적
은 본 연구과제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서술하였
다. 연구범위에서는 공간적인 범위와 시간적인 범위를 설정하고, 연구방법에서는 국내외 
연구자료 분석을 통한 관련이론 및 현황을 파악하고, GIS분석, 전문가 자문, 주민설문조
사, 해외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요 선행연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연구의 배경
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반세기가 넘는 국토의 분단과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황은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을 통한 교류협력의 진
전으로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진입하게 하였다. 그동안 북한 핵문제, 이
라크전, 주한 미군재배치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은 제4차 6자회
담을 성공적으로 유도해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되어 2005년 9월19일 핵문제 타결
에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히 개성공단의 시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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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조성과 금강산 육로 관광 시행, 비무장지대의 단절된 교통망의 연결은 남북
한 접경지역에서의 국토공간 공동이용을 통한 화해와 협력관계의 증진 및 군사
적 긴장관계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남북한 자유로운 왕래 시대에 대한 희망
을 심어 주었다.
이러한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북한강유역
에서는 아직도 남북한 간의 수자원 이용문제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북한강유역에서의 임남댐(금강
산댐)과 평화의 댐에 대한 수자원 공동이용 및 재해공동 대처를 위한 남북교류협
력의 강화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남북한의 협력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남북한 접경지역 인근의 북한강 유역 주요생태계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체계적인 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자연환경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을 도
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계획의 기조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토종
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서는 상생하는 균형국토, 경쟁력 있는 개방 국토, 
살기 좋은 복지 국토, 지속가능한 녹색 국토, 번영하는 통일 국토를 목표로 설정
하고 있다. 특히 세부사항으로 명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협력 
기반의 강화에서는 접경지역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한 평화벨트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접경지역에 화해와 협력의 공간인 평화벨트를 구축함으로써 남북한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2000.1.21)으로 접경지역내 통일기반조성
에 대한 계획수립이 제도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공동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위한 지역별, 부문별 조사와 이용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특히 남북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에 
대한 평화적인 이용과 이 일대의 귀중한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협력방안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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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임남댐(금강산댐)의 건설로 인한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강 
유역에서의 수자원 공동이용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통한 이 지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항구적인 화해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로 북한강 유역에서의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수자원 공동이용 및 교류협력기반 조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둘째로 북한강 유역의 희귀 자연생태계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고 남북한 공동의 
자연환경보전 및 체계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로 임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 댐을 둘러싼 수자원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의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북한강이 발원한 북한의 회양군에서 한강의 본류와 
합류하는 지역까지의 북한강유역을 대상으로 하되 북한강의 지류가 흐르고 있는 
남북접경지역과 그 주변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광의의 연구범위는 북한의 회
양군, 금강군, 창도군, 김화군, 남한의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등
으로 설정하였으며, 협의의 범위는 북한강의 본류와 연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
로 하여 북한의 회양군, 창도군, 남한의 화천군, 양구군 등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협의의 범위에 속해 있는 지역중 북한의 창도군과 남한의 화천군에는 임
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댐이 입지하고 있어 이번 연구의 중심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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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대상지역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제시된 한반도 “평화벨트” 
구축의 일환으로 연구가 수행된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의 시간적 범위를 
원용하여 “평화벨트 준비기”, “평화벨트형성기”, “평화벨트완성기” 등 3단계로 
구분하였다.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범위의 설정은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북한의 대외적인 개방
의 정도가 중요한 변수이다. 평화벨트 준비기는 북한이 대외적인 개방을 추진하
는 시기로 남북한간에는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이 기간 동안에
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없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개방하고 개방지역에서는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평화벨트형성기는 개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협력이 정착되어 가는 시기이고 이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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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는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개방을 표방하고 대외협력에도 매우 적극적인 자세
를 취할 것이다. 평화벨트 완성기는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제적 교
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기를 뜻한다. 또한 교류와 협력의 ‘정착’ 이
란 협력이 제한적이지만 제도에 의해 진행됨을 의미한다.
(3) 내용적 범위
내용적 범위는 우선 북한강유역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며 나
아가 국토방위 차원에서의 이 지역의 전략적 위치를 파악하고 임남댐(금강산댐)
의 건설로 인한 이 지역과 남북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동
시에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의 북한강 유역의 의미와 실태를 파악하고 접경지역
에서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한 정부의 구상 및 북한강유역의 교류협력 여
건과 추진상의 주요 과제를 분석한다. 나아가 공용하천의 협력사례와 주요 생태
자원의 공동협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외국의 접경지역에서의 자원공동
이용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북한강 유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북한강유
역에서의 협력사업을 수립하는데 활용한다. 이어서 북한강 유역에서의 남북한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협력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북
한강유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의 선정 및 자원공동 이용 방안을 모색하
며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임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연계 이용 방
안 및 자연환경의 보전, 수자원 공동 이용, 관광연계, 생활권 연계추진 등의 방안
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한다.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연구대상지역의 대부분이 북한지역과 군사적으로 출입이 어려
운 작전지역이기 때문에 자료의 구득과 접근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정량적인 
정보의 부족부분을 정성적인 방법으로 보완하였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북한강유역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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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통하여 공간적 특성과 교류협력 가능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고, 나아
가 관련 도면자료를 통해 북한강유역의 남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및 인
문환경실태를 확인하였다. 특별히 정부기관에서 발간한 북한강유역의 도면들을 
검토하여 도면상 지형․지세를 분석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 지역들을 선정하였다. 동시에 북한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과 자연생태환경
의 분석은 국가정보원과 환경부 등의 GIS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자연환경 실태와 
교류협력여건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외 학계, 관계(국방부, 통일부, 환경부, 건교부, 강원도, 화천군, 양구
군, 인제군), 연구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 등의 
북한 및 접경지역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북한강유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한 주민 및 공무원 그리고 지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협력가능성과 가능한 협력사업 및 경제활동에 대한 공
간적인 활동범위 등을 파악하여 생활권간 경제활동 및 지역간 연계 방안을 구상
하였다. 
넷째,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의 잠재력과 협력가능사업
을 선정하고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동시에 현
지조사를 통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주민들의 자문을 받
아 이를 적용하여 협력사업을 선정하였다. 
다섯째는 공용하천의 협력에 대한 국제법을 고찰하여 북한강유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 동서독과 미국·캐나다 북한과 중국 등 외국의 공
용하천의 협력사례에서의 상호 교류 및 협력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
출한 후 북한강유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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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추진체계
외국접경지역 
자원이용 협력 
사례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존 구상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
남북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마련
협력가능 
사업의 선정
남북교류 
협력의 전개
북한강유역에서의 
남북 수자원문제
단계별·사업별
추진방안
협력사업의 선정
교류협력 여건 및 
추진상의 과제
연구목적·범위·방법
북한강유역의 
전략적 위상
사업추진 및 
제도적 지원방안
결론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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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의 내용분석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국내외 학자들과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관련 학술단체와 일부대학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강유역의 평화적인 이용방안에 대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이루어짐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는 1997년에 수행한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국토개발연구원. 1997)’이 있다. 이 연구는 우선 남한접경지역을 중심
으로 접경지역의 현황과 실태를 접경지역 전지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접경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이다. 특히 접경지역의 관
련계획과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주요 현안과 과제를 소개한 
후 향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북한지역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자료조사가 부족하고, 활용
방안이 남한측 접경지역 위주로 연구되었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지역 활용방안(국토개발연구원. 1998)’은 ‘접
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보다 북한을 고려한 효율적인 남북교류 협력방안에 
초점을 둠으로써 접경지역에서 남북이 교류할 수 있는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남
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지역의 설정과 활용방안, 북한의 관련정책, 
외국의 국경지역 교류협력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개방정책과 
여건을 감안한 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접경지역 전체가 아
닌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교류협력방안을 제시했다는 한계가 있다.
2002년에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국토연구원이 
주관하여 이루어진 “남북협력을 통한 임진강유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
구”(국토연구원. 2002)는 임진강유역의 교류협력 여건 및 과제와 이 유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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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사업의 선정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임진강유
역의 남북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북한강유역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
지 않았다.
2003년에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
축방안’(국토연구원. 2003)은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공간적 범위를 포괄하여 비무
장지대를 중심으로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의 접경지역에 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 지역에서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선정한 다음 효율적인 추진방
안을 제시하고 있어 그간의 접경지역 활용방안을 종합검토 하였다. 이 연구는 비
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개괄적인 실태와 협력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서는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공유하천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해
서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연구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연구에서는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에 대비한 평화의 댐과 화천댐의 연
계운영을 통한 치수와 이수에 대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나 북한강유역의 근본적인 문제인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연
계 방안에 대한 연구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측면에서 북한
강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유역에서의 남
북한 긴장과 분쟁의 근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비무장지대와 민간인 통제선이 제
외된 남한쪽 접경지역 중 육지부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졌으며, 특히 주
민생활환경의 개선, 생태계의 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등에 대해 연구
가 진행되었다. 동시에 북한의 주요전략지역에 대해서는 동북아협력시대에서의 
각 지역별 우위산업의 개발과 대내협력 여건과 방향제시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수행되어 남북한 접경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공유하천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제시된 한반도 “평화벨트”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강유역의 임남댐(금강산댐) 및 평화의 댐 연계 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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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북한강 유역에 대한 자연
생태 및 토지이용에 대한 문헌과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분석, 정확한 실태를 파악
하고 북한강이 통과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자원을 심도 있게 조사하여 이를 공
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남북한 접경지
역의 평화벨트 구축방안에서 제시된 교류협력지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및 남북한 공동이용을 위한 제도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1-1>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요약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과제명 :
접경지역의 효율
적 관리방안
문헌조사, 현지주민, 행정기관, 
군부대 등의 현지조사, 민통선 
북방지역의 정착민, 출입영농
민, 민통선 남방 주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를 통한 관련제도 검토
- 접경지역 현황
- 접경지역 관련계획과 제도
- 주요현안과 과제
- 접경지역 관리방안
2
과제명 :
남북교류협력 증
진을 위한 전략지
역 활용방안 
문헌조사를 통한 북한의 개방
지역 및 개방 가능지역 실태 
파악, 남북 및 한․중, 한․러 
협력사업 여건 분석, 자문회의, 
귀순자, 북한투자기업체 자문
-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의 개방 정
책
- 국경지역의 교류협력 사례
- 전략지역의 선정
- 전략지역의 활용방안
3
과제명 :
경의․동해선 연
결과 접경지역 평
화벨트 구축 방안
문헌조사, 현지주민, 행정기관, 
군부대 등의 현지조사, 남북한 
접경지역 도면 수집, 도면상 지
형․지세 분석 및 협력공간 가
능지역 도출, 생태환경 등 분
석, 국내외 학계, 관계, 연구기
관, 외부연구진 원고 의뢰
-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개념
과 의의
-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 여건의 
진전
- 외국의 평화벨트 구축사례와 시
사점
-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
본 연구
북한강 유역의 남
북한 평화적 이용 
방안
국내외 문헌조사, 인공위성 자
료 분석을 통한 현황 파악, 국
내외 학계․관계 연구기관 자
문, 접경지역 주민의 설문조사, 
남북한 접경지역의 인문․자
연환경조사를 통한 연계방안 
추진, 주요 국가간 접경지역협
력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에 있어
서의 북한강 유역의 위상
- 북한강 유역의 교류협력 여건 및 
과제
- 외국의 접경지역 수자원 공동 활
용사례와 시사점 
- 북한강유역의 평화적 활용방향 
및 전략
- 북한강유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
한 사업의 추진방안 
- 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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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  H  ․  A  ․  P  ․  T  ․  E  ․  R  ․  2
 남북접경지역에서의 북한강 유역의 
위상
본 장에서는 북한강 유역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필요성과 남북접경지역에서의 북한강 
유역의 전략적 위상, 임남댐(금강산댐)건설에 따른 남북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북한
강 유역의 평화적 이용 필요성에서는 북한강 유역의 북한지역에 건설된 임남댐(금강산
댐)으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자원 및 생태자원 활용 등 유역의 활용에 대한 필요
성을 분석하였다. 남북접경지역에서 북한강유역의 전략적 위상에서는 군사적인 측면과 
국토이용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기술하였다. 임남댐(금강산댐)건설과 남북관계에서는 임
남댐 현황과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1. 북한강유역의 평화적 이용 필요성
1) 남북한 신뢰 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비무장지대는 현재 남북한 쌍방이 각종 화기를 설치
함에 따라 비무장지대가 아닌 ‘중무장지대(Heavily Militarized Zone: HMZ)’화 되
어 있는 상태다. 비무장지대의 외곽은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물론 
많은 군병력이 배치되어 있고, 지뢰․철책․콘크리트장벽 등 각종 장애물이 설
치되어 있어서 인적․물적 왕래는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다.1)
1) 이장. 1993. “동북아 경제협력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방안의 모색,” 국민대학교 중국문제연구
소․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회. 동북아경제협력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 학술회
의 발표논문집.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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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비무장지대는 포성만이 멈추었을 뿐 여전히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최
전선 지역이며2) 정치전 내지 심리전이라는 또 다른 전쟁이 지속되는 공간으로 남
아있다. 이와 같이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접경지역은 여전히 분단의 상징으로서 남
북한간 신뢰부재를 반영하는 불모의 지역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이 화해․협력
을 향해 급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비무장지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단고통
의 상징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그러기에 남북한이 접경한 중립지대로서의 비
무장지대와 그 인접지역은 오히려 신뢰기반을 조성하는 화해와 협력의 전초기지
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민간 부문에서 드높아지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남북한간의 완충지역이면서 중립지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중 어느 측도 일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준국제
적 성격(quasi-international character)을 갖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남북
한이 상대방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되고 그에 대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
다면 큰 정치적 부담없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호응해 나올 가능성이 없
지 않다. 최근 경의선 철도 및 주변 도로 연결의 추진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
용이 가시화된 대표적인 남북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사업이나 금
강산 육로관광도 역시 그러하다.
이와 같이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북한강 유역은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의 건설로 인해 남북한 긴장과 생태계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 수자원 이용 문제로 인한 남북한의 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과 남한의 평화의 댐을 연계
하여 평화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의 완화와 평화분위
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전쟁 이후 비무장지대내에서는 1976년 8월 18일 발생한 이른바 미루나무 도끼만행사건을 비롯한 
북한의 대남도발 외에 남북한간에 소규모 총격전과 군사적 충돌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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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남북한은 1989년 이래 꾸준히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해 왔다. 남북교류협력(특
히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은 우리 경제가 이른바 외환위기로 인해 IMF 관리체제 
하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상당히 위축된 적도 있었지만, IMF체제를 극복한 후 
곧바로 원상회복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간에 다방면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방식에는 제3국을 통한 간접 교류(제3국에서의 남북한 
주민 접촉이나 간접교역 등)와 한반도 내에서 DMZ를 통하는 직접 교류가 있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특히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후 북한은 남북간 직
접 교류에 제한적으로 호응해 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북간 직접 교류에 대
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교류협력이 통제되지 않
고 무제한적으로 추진될 경우 김정일 체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은 남한이 ‘교류협력의 확대 → 북한의 개혁․개
방 촉진 → 사회주의체제 붕괴’의 수순을 밟아 화평연변(和平演變)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심은 남한에 대한 정
치적․군사적 불신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의 지도부는 남북간 직접 교류의 확대가 독일식 흡수통일의 단
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여전히 남북간 직교
역이나 경제협력을 선별적이고 제한적으로 실시하려 하고 있다.3)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관광지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정책도 그러한 북한의 소극적인 입장과 관
련이 있다고 분석된다.
3) 1992년 이래 북한은 주로 라진-선봉지역의 대외개방 및 이 지역개발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구상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과의 긴밀한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개
발계획은 북한의 중심부인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부담이 적은 프로젝트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각국의 미묘한 입장차이, 라진-선봉지역의 인프라시설(기반시설) 미비, 북한당국
의 적극적인 특구정책 결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한편 북한이 1990년대 (주)
대우와 합영방식으로 추진했던 남포공단 조성사업의 경우 (주)대우의 기업파산으로 사실상 중단상태
에 있다. 남포공단사업의 경우 인근에 있는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곳에서도 
북한은 체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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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남한은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위해 대화․교류․협력이라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 대화․교류․협력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우리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평화창출을 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남북
한간의 불신구조와 대결적인 관성을 타파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에 현
실적으로 남북한이 대화와 교류협력을 해 나가면서 정치․군사적 긴장완화를 모
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식이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가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결국 비록 제한적이고 선별적이라고 해도 남북한이 모두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재 한반도의 현실이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은 아무 곳에서
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시
설이 충분하게 정비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또 법적․제도적인 차원에서 남북교
류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규의 제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접경지역은 교통․통신․용수․전력 등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할 수 있
는 인프라가 충분한 곳이다. 그러기에 남북한 접경지역은 한반도 내의 다른 어느 
곳보다도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에 용이한 지역이며 또한 개방과 변화의 시너
지 효과가 큰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강유역은 그동안 남북한 교류협력
의 소외 지역으로 남아 있었으나 북한강 유역에서의 수자원공동이용, 관광자원
의 개발, 재해의 공동대처,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 전력생산 등 다양한 교류협
력을 실시할 경우 이 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접경지역 정주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권의 복원
장기간 방치되어 온 남북한 접경지역을 각종 물류수송의 요충지로 개발하는 
한편, 이곳의 개발 및 성장잠재력을 활용한다면 남북한에게 공히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특히 접경지역 내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내 또는 외국 관
광객을 대규모로 유치할 경우 많은 돈을 들여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도 지역주민
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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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접경지역은 군사․안보논리 때문
에 개발 및 복지에서 뒤쳐져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분단의 고통이 접
경지역 주민들에게 계속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접경지역의 평화벨트화 및 이를 통한 개발․성장 촉진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인적미답(人跡未踏)
의 북한강유역의 경우 자연생태를 그대로 잘 활용한다면 자연환경의 보호 및 관
광자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4) 동시에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인적·물
적 교류협력은 분단전의 생활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 남북접경지역에서의 북한강유역의 전략적 위상
1) 국토자원 측면
(1) 국토의 중심지대
한반도의 중․북부를 남북으로 관류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북한강 유역은 
역사적으로 군사․교통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고대국가
의 각축전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지역이며, 현재도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
고 있는 비무장지대가 남북한 북한강 유역의 중․하류지역을 관통하여 동서로 
설치되어 있다.5)
4) 비무장지대 일대는 자연생태계의 산 교육장이고 생물다양성의 은행과도 같은 곳이다. 반세기 동안 
인간의 인위적 개발에서 배제된 채 독특한 자연생태계를 형성해 온 비무장지대 일대는 지금까지 조사
된 바에 따르면 약 2,8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생물다양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
라, 주요 희귀동식물 146여종(식물 56종, 포유류 11종, 조류 7종, 담수어류 18종, 곤충류 18종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변병설. 2003. 비무장지대 일대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
안).
5)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의 사전적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가 군사병력의 주둔과 군사시
설의 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그 국가의 특정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는 1953
년 7월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체결
된 정전협정에 의해서 설정된 완충지대이다. 남북한간에 동서로 248㎞의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어 있
고 이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 이격된 선이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이며, 군사분계선에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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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상의 위치는 남북한 강원도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중앙지
대인 국토정중앙점(동경 128 0〫2′02.5″, 북위 38 0〫3′37.5″)이 양구군 남면
에 있다. 국토의 정중앙점은 이 지역이 한반도의 중심지대임을 검증해주고 지금
까지의 국토의 변방이라는 인식을 새로운 척도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에서 북동쪽으로 147㎞, 춘천에서 북동쪽으로 65㎞ 거리에 있으며 동쪽으
로는 인제군, 서쪽은 화천군, 남쪽은 춘천시, 북쪽은 회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소
양호와 파로호가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2) 토지이용의 한계지역
북한강은 북한 접경지역의 경우 김화군, 창도군, 금강군에 접하고 있으며, 남
한은 중부의 철원군에서 동부의 화천군과 양구군, 인제군에 이르는 광범위한 남
북한 접경지역을 유역권으로 하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남북한접경지역 
남한의 경우 남방한계선에서 25㎞∼35㎞ 사이를 접경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
게 되어 있으며, 동시에 이 지역에 다수 설정되어 있는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
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치하였으며, 북한의 경우도 북방한계선에서 25㎞
지역을 민간인 여행 금지지역으로 지정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강유역은 접경지역을 주요 유역권으로 하고 있어 남북한
의 대규모 군대가 집결해 있는 군사전략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역이다.
(3) 생태환경 특수지역
북한강유역의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은 산악이 험준하고 군사작전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이중 일부지역은 생태계 
우수지역으로 보전과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일부지역은 사계청소 및 화
공작전으로 완전 파괴된 상태에서 자연생태계가 복구되어 가는 자연적 천이과정
을 보여주고 있는 특수한 생태계가 형성된 지역으로 생태계 연구에 귀중한 지역
쪽으로 2㎞ 이격된 선이 비무장지대의 북방한계선이다.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에 있는 지역
이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이다. 비무장지대의 면적은 약 907㎢이다.
제 2장∙남북접경지역에서의 북한강유역의 위상   17
이다. 또한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교차하는 수평적 식물 분포대를 비롯하
여 50여년간 폐쇄된 공간에서 식물군이 형성되어 생물의 다양성이 탁월하다. 북
한강은 어류의 다양성이 풍부하고 다수의 한국고유어종과 희귀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는 반달가슴곰,  산양과 사향노루, 수달 등의 희귀종이 서식하
고 있다.
2) 남북교류협력 측면
(1) 동부내륙지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북한강유역은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육로를 통한 남북한간 인적․물적 교류가 용이하고, 북한의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효과적인 교류협력 가능지역이다. 북한강유역 접경지역에서의 교류
협력은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남북한 자원의 상호비교 우위
에 따른 협력이 가능한 지역이다. 특히 북한강유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와 역사
적 유적의 공동조사 및 보전 관리는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이 지역에 부존된 
각종자원의 공동개발은 남북한 상호간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
(2) 남북한 국토자원의 공동 이용 
남북한 군사적 대치로 인해서 국토이용의 한계지역이었던 남북한 접경지역인 
북한강 유역의 공동이용은 국토중심지대의 잠재력 활용과 중심성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강유역에서의 국토자원의 공동이용은 자원의 개발 및 자연환경
의 효율적 보전을 통해 국토의 생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북한강 유역을 
통과하여 남북을 이어주는 교통망의 연결은 남북한 물류유통에 기여함으로써 국
토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재해의 공동대처
남북한을 흐르고 있는 북한강은 중․상류의 북한지역 산림이 황폐화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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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로 인한 임남댐의 방류가 시작될 경우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므
로 남북한 공동 관리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북한접경지역에서 발생하
는 화재는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와 접경지역에 까지 크게 피해를 주고 있어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한 화재에 대한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동시에 솔잎혹파리로 인
한 남북한 북한강유역의 소나무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동
방재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4)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
북한강유역의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은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희귀한 
생태자원이 풍부하게 조성되어 있어 이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
와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강유역의 비무장지대는 지난 50여년 동안 출입 및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자연의 천이 등 생태자원의 연구에 매우 가치가 높다. 한편
으로는 북한강 상류의 북한지역은 계단식 농토 개간 및 화전, 그리고 땔감을 위
한 벌목으로 산야가 매우 황폐되어 있어 산림복구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3. 임남댐(금강산댐)건설과 남북관계
1) 임남댐 건설 개요
임남댐(금강산댐)은 북한강 수계 금강산발전소(안변청년발전소)의 조업용 댐
으로, 하천의 물을 동해안 안변 지구로 보내 300m의 낙차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
산하는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에 활용하고 있다. 임남댐(금강산댐)은 1986년 공사
를 시작해 1987년 가배수 터널을 뚫고 1992년 12월에 가물막이댐을 완공하였으
며 1996년 9월 1단계 공사를 마치고 담수를 시작하였다. 1996년 10월에 2단계 공
사를 착공하여 2000년 10월에 2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3단계 공사를 진행하
고 있으며, 당초 댐 높이 121m, 저수량 26억톤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댐높이 
105m까지 축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2단계가 끝난 이 댐의 시설용량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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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h이나 실제 발전량은 20만㎾/h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 
2) 임남댐 건설에 따른 영향
임남댐은 2000년 10월에 완공된 2단계 공사의 경우 총 10만㎾의 발전용량에 
저수량은 9억톤이나 3단계공사(20만㎾, 저수용량 26억톤)가 완공될 경우 북한강
으로의 유입량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화천댐으로 유입되던 북한쪽 수량이 차단
될 경우 발전과 농공업용수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7)
화천댐으로의 유입량은 연평균 29억 3천만 ㎥이었으나 1996-2000년의 경우 연
평균 25억 8천만㎥로 3억5천만㎥이 감소(화천댐 유입량의 12%, 한강수계 연평균 
유입량의 2%에 해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천댐의 저수용량 10억㎥를 감안
하면, 3억 5천만㎥의 유입감소는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북한강 
하류 5개 수력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8)
북한강의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한강의 유지용수가 부족하게 되어 수질오염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9), 한편 임남댐의 저수량이 일시에 방류될 경우 서
울 및 수도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당시 수행된 연구에서는 임남댐의 
저수량(2000년 2단계 기준) 9억㎥이 일시에 방류될 경우 서울은 해발 20m까지 
잠기게 되고 200억㎥가 방류될 경우 서울은 해발 50m까지 잠기게 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6) 한국수자원공사. 2004. 평화의댐 추진현황. p.17∼19.
7) 북한강 물이 동해안으로 유역변경시 수자원 부존량(유하량)이 년간 17억㎥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강 년간 유입량 180억㎥의 9.0%에 해당된다. 용수공급능력측면에서 보면 팔당댐지점 95.0% 
보장용수공급가능량은 최대 12억㎥/년 감소하며, 이에 따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의 물수지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2011년 기준 6.2억톤의 물부족이 추가로 발생한다. (한국수자원공사. 
2004. 평화의댐 추진현황 pp.26∼27)
8) 수력발전량 감소는 하류 5개댐(화천, 춘천, 의암, 청평, 팔당)에서 년간 발전량 377백만㎾의h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년간발전량의 약 30%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9) 수질측면을 보면 임남댐 건설로 팔당댐 하류수질 초과확률 50.0%대해 BOD 기준으로 하류수질이 
3.09ppm → 3.54ppm 으로 0.45ppm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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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강유역의 교류협력 여건 및 과제
본 장에서는 북한강 유역의 남북교류협력 여건과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
존 구상, 교류협력 추진상의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북한강 유역의 남북교류협력 여
건에서는 이 지역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교류협력을 위한 잠재력을 분석하였다.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존 구상에서는 정전협정체결이후 남북간의 비무장지
대 활용방안에 대한 각종 제안 및 구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교류협력추진상의 과제에
서는 비무장지대에서의 협력사업추진에 따르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1. 북한강유역의 남북교류협력 여건
1)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의 북한강유역의 의미
(1) 화해와 협력지역
북한강 유역은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건설로 인해 북한강의 유하량이 감소1)
1) 임남댐으로 인해 북한강의 유하량이 년간 17억㎥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한강연
간유입량 180억㎥의 9%로 팔당댐의 용수공급량으로는 12억㎥에 해당하며(물수지분석에 의한 용수량
은 2011년에 6.2억톤, 2020년에 7.7억톤 부족예상), 이와 함께, 발전용수, 하천유지용수 감소, 유속변화
에 다른 환경변화, 수질악화 등이 초래된다고 분석되었다.(한국수자원공사. 2004. 평화의댐 추진현황. 
pp. 26~28) 
22  제 3장∙북한강유역의 교류협력 여건 및 과제 
함에 따라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수자원으로 인한 분쟁이 유발될 가능성2)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동안 남북접경지역은 군사적 대치로 인해 긴장이 상존한 지역
이었으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활발하게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남북한 교통망의 연결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활발한 협력사
업의 추진은 매우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임진강 유역의 교류협
력사업에 대한 논의는 북한강 유역에서의 협력사업 추진을 가능케하고 있다. 따
라서 분쟁가능성이 높은 북한강 유역에서 남북이 수자원을 중심으로 한 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 지역은 남북한 화해와 협력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남북한 간에 특정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유발되었던 서해 5도 
지역에서 꽃게잡이를 위한 어업협력 및 중국어선 출입방지 등을 위한 협력사업3)
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한강유역에서의 협력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
제로 북한은 2002년에도 임남댐의 방류 시 사전 통보키로 한 약속을 지키고 있
고, 제 16차 장관급회담(2005. 9. 17)및 제4차 6자회담(2005. 9.19)에서 제시된 송
전 등의 에너지 관련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어 북한강 
유역에서의 협력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4)
(2) 국토자원의 공동 이용 지역
대상지역은 유역면적이 16,830㎢에 달하는 넓은 지역으로 풍부한 수자원의 공
2) 지역적인 자원갈등에 따른 분쟁이 실제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북한의 한강 
및 임진강 수계에서의 댐건설로 인한 유수차단은 국제적인 관행을 위반한 것이다.(이상면. 2002. 5. 
햇볕정책이 덮어버린 금강산댐의 진상. 신동아. pp. 298~306 참조) 최근 벌어지고 있는 메콩강 상류의 
중국의 댐건설 추진으로 인한 유역국가(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간의 갈등, 이스라
엘과 시리아, 요르단간의 요르단강 물 분쟁 등은 아시아권에서 최근에도 해결되지 않은 물 분쟁으로 
남아 있고 임진강에서는 2005년 9월 2일 북한측의 갑작스런 4.5댐 방류로 인해 어구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다행히 북한이 이에 대해 재발방지 약속을 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3)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문(2005. 7. 12)
4) 현재 남북접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은 금강산 관광 및 국도 7호선ㆍ동해북부선 연결사업 등을 추진하
고 있는 동부접경 지역 및 동해안 지역, 개성공단 건설 및 국도 1호선ㆍ경의선 연결사업 등을 추진중
인 서부 접경지역, 수산업협력을 추진 중인 서해지역을 제외하면 임진강 및 북한강 상류지역을 중심
으로 한 내륙부의 접경지역에서만 협력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사업
보다는 산림녹화사업, 농업협력사업, 재해방지사업이 현재 지자체나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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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용을 통해 각종 용수의 확보와 전력을 생산하고 주요생태자원과 관광자원의 
연계개발 등 자원공동이용을 통한 상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다.  
북한강수계에서의 수자원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임남댐을 비롯한 4개댐을 이용
하여 81만㎾의 발전설비를 가동하고 있으며, 남한지역에서도 화천댐 등 6개댐에
서 68.96만㎾(소양강 20만 ㎾제외)의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이 지역은 남북
한의 수력발전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5) 
따라서 남북한이 이 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수자원의 활용을 비롯한 자연생태
계, 관광, 농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북한강 유역이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유망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재해방지 협력지역 
북한강유역의 상류부는 험준한 산악의 협곡을 따라 유로가 전개되고 있고, 우
천시 유출계수가 높아 집중호우시 급격히 유량이 불어나 중․하류 지역에 홍수
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장마기의 집중적인 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수방지 사업과 접경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화재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해방지 협력사업 등이 가능한 지역이다.
실제로 평화의 댐에서 남방한계선 지역에 이르는 북한강 상류지역에서는 홍수
시 임남댐의 예고없는 방류로 인하여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고 동시에 상류에서 
밀려 내려오는 토사로 인하여 토사가 퇴적되어 하상이 높아지고 생태계의 변화
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6) 이 지역은 국토 중앙지대를 남북으로 관류하는 한강 수
계로 각종 식물 및 어류생태계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 지역으로 재해로 인한 
산림훼손 및 하천생태계 변화는 국토환경보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이 지역에
서의 남북한 공동재해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은 국토의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5) 한국수자원공사. 2004. 전게서. pp. 20~23
6) 본 연구를 위하여 2005년 2월 17일 이 지역을 조사한 바 협곡인 유로에 쌓인 토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화천군 관계자는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의 서식이 눈에 띄게 줄어 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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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강 유역의 실태
(1) 유역개황
북한강은 한강의 제1지류로서 유역면적은 한강의 약 41%인 10,834.8 ㎢에 이
르며 강원도 금강산 부근 단발령(표고 1,241m)에서 발원하여 금강천 및 금성천 
등과 합류한 후 화천군에 이르러 양구군 쪽에서 유입되는 서천 및 수입천 등과 
만나서 저수량 약10억㎥인 파로호를 형성하고 남으로 유하하면서 춘천호 및 의
암호에 물을 채우고 소양강과 합류한다.
북한강의 제1지류인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원하는 소양강은 남ㆍ서류하면서 
인제군과 춘천시에 걸쳐 있는 소양호를 형성하면서 20만㎾의 발전소를 가동시킨 
뒤 의암호에서 북한강과 만나고, 다시 가평천과 홍천강을 만나 합류하여 청평호
를 이룬다.
 
<표 3-1> 북한강 수계의 하천 현황
구분 제1지류 유역면적(㎢) 유로연장(㎞) 법정하천 연장(㎞)국가 지방1급 지방2급 계
북한강
본류 10,834.80 317.5 162.1 - - 162.1
양구서천 618.88 42.8 14.0 - - 14.0
소양강 2,886.60 166.2 77.3 27.2 - 104.5
인북천 923.81 74.3 - 17.7 - 17.7
홍천강 1,566.20 136.2 - 95.1 - 95.1
계 - 16,830.29 737.0 253.4 140.0 - 393.4
자료 : 건설교통부. 2002. 공유하천관리방안
(2) 댐
소양강에는 총 저수용량 29억㎥의 소양강 다목적댐이 설치되어 있고, 북한강 
본류에는 홍수조절능력 26.3억㎥인 평화의 댐과 하류 24㎞ 지점에 총 저수용량 
10.2억㎥의 화천댐이 있으며 그 하류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등이 건설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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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양강 다목적댐은 1973년에 완공된 우리나라 최대의 다목적 댐이며 화천댐
은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대규모 발전댐(발전용량 10.8만㎾)이라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북한강 상류부에는 춘천ㆍ화천 등의 침식분지가 형성되어 있어 여기에 
형성된 도시에 공업용수ㆍ농업용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상수원과 수
력발전에도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1996년부터 10년간 북한강 상류에 금강산댐과 포천1댐, 포천 2댐, 
전곡댐, 신명리댐, 조정지댐 등을 완공했거나 건설중에 있는데 금강산댐은 화천
댐 상류 약 60㎞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댐 상류에는 유역면적 244㎢인 판유리
댐(조정지댐)이 있고 이 댐을 통해 동해안으로 유로를 변경하여 금강산 발전소
(안변청년발전소)에서 수력발전을 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이 81만㎾인 유역변경
식 수력발전소로서 동해안 안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7)
<표 3-2> 북한강 수계의 기존 댐 현황
구분 용도 댐명
유역
면적
(㎢)
제원(m)
총저수량
(백만㎥)
유효
저수량
(백만㎥)
발전
용량
(천㎾)
홍수조절
(백만㎥)
용수
공급
(백만㎥)
공사기간
높이 길이
북
한
강
발전 금강산 2,150 121 2,700.0 200.0 1986
평화 833 80 420 2,630.0 、02-、04
발전 화천 3,901 81.5 435 1,018.0 658.0 108.0 213 - 、39-、44
발전 춘천 4,736 40.0 453 150.0 61.0 57.0 14 - 、61-、65
다목적 소양강 2,703 123 530 2,900.0 1,900.0 200.0 500 1,213 、67-、73
발전 의암 7,709 23.0 273 80.0 580.0 45.0 16 - 、62-、67
발전 청평 9,921 31.0 407 185.0 83.0 79.6 19 - 、39-、43
발전 청평양수 - 62.0 290 185.0 - 400.0 - - 、75-、80
자료 : 건설교통부. 공유하천관리방안. 2002
7) 한국수자원공사. 전게서. 20~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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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북한강 수계의 기존 댐 현황
금강산 발전소(안변청년발전소)는 북한강 상류의 금강산댐 및 전곡댐과 임진강 
상류의 장안댐, 고미천의 내평댐 등 4개의 댐을 기본으로 하고, 임진강의 지류인 
용지천, 평안천, 그리고 안변의 남대천을 비롯한 7개 하천의 취수언제로 유입되는 
물을 동해안 안변지구로 보내 300여m의 낙차를 이용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이다.
<표 3-3> 금강산 발전소 기본 댐의 제원
구   분 단위 임남댐 전곡댐 내평댐 장안댐 계
수계명 - 북한강 북한강 고미탄천 임진강 -
댐위치 - 창도군 임남면
화양군 
전곡면
세포군 
내평면
법동군 
장안면 -
댐높이 m 121.5 118.0 123.0 115.0 -
댐저폭 m 700.0 - - - -
총저수용량 억㎡ 2,624 970 510 620 4,724
유효저수용량 억㎡ 2,005 602 350 370 3,327
자료 : 건설부. 평화의 댐 건설사업(2단계) 기본설계보고서. 198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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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1986년 금강산 발전소의 공사를 시작하여 1996년 9월 1단계 공사
를 마치고 그 해 10월 2단계 공사에 착공했으나 한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00년 10월에 완공하였으며, 최근 3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다.
보조댐인 포천 1댐은 금강산댐 상류 30㎞ 지점인 강원도 회양군 포천리에, 포
천 2댐은 금강산 상류 27.5㎞ 지점에, 그리고 회양에서 안변간 45㎞에 이르는 도
수터널은 1996년 6월 완공되었다.8)
<표 3-4> 금강산 발전소 추진 계획
구   분 당초
변     경
1단계 2단계 3단계
◦ 사업내용 - - - -
   - 댐 4개(임남, 전곡, 
장안, 내평) - - 금강산댐 완공
   - 취수언제 7개 - - -
   - 보조댐 - 포천 1댐 신명리댐 등 -
   - 도수터널 132km 45km - -
   - 발전용량 81만㎾ 10만㎾ 10만㎾ 20만㎾(5만㎾☓4기)
◦ 진척 정도 계획변경 1996년 완공 2000년 완공 진행중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05. 금강산 발전호 추진현황
금강산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북한강 상류지역의 지형은 대부분이 고도가 높
은 산악지대로서 평균 하폭은 400m 정도이고, 하상경사는 0.44~1.33m/㎞ 정도이
다. 지질은 상류인 춘천 서측에는 주로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류가 분포되어 있
고, 가평에서 양수리까지는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류 및 운모편암, 석영장석질 
편암, 규암, 석회암 등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과 지질로 인해서 빠른 유출
속도 및 높은 하상계수 등 북한강의 하천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8) 상기 건설교통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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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 및 인문환경
(1) 자연환경
① 지형 및 기후
대상지역은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동측으로는 태백산맥에 접하여 있
어 산악지대의 자연환경과 기후특성을 나타내고 있다.9) 즉 동부지역으로 갈수록 
표고가 높아져 험준한 산악이 많이 분포하고 기온교차가 크며 강수량이 적어지
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역에는 태백산맥의 서부와 향로봉 산맥을 중심으
로 하는 고산지역이 포함되며 산지지형은 장기간의 융기로 인한 침식작용을 받
아 정상이 비교적 완만하고, 고봉의 주변부나 분지상으로 발달하는 중위면은 완
사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계곡에는 완사면이 형성된 시기와 대비되는 하안단구 
지형이 나타난다.10) 화천지역의 산계는 광주산맥의 산릉에 따라 백암산(1,179m), 
주변에 895.4m고지, 1,064.9m고지 등의 고봉이 불규칙하게 분포하며 이들 고산지
대에는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이 주로 분포되어 있다.
산릉은 파괴되어 안부를 이루고 있는 곳도 있으나 고봉지역에는 험준한 지형
을 보여주는 곳도 많다. 산사면은 대체로 직선상이나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층
과 화강암의 접촉대에는 대성산 산록에서와 같이 산록완사면을 이루기도 한
다.11) 
남한지역인 화천군은 전형적인 산악지형으로 평지가 적고 평탄지에는 북한강 
등 하천과 파로호 등 호수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농지가 적다. 양구군과 인제군은 
화천군과 같이 산악지형이 많이 분포하는 반면 산록완사면과 해안분지와 서화분
지 등 산악분지가 발달하고 있다. 춘천시는 북한강유역의 하류지역으로 의암호 
9) 대상지역은 지리학적 구분상 한반도의 중앙부를 3등분할 때 중앙부지역의 동단부와 동부지역의 좌단
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상정할 수 있다.(비무장지대와 그 인접지역은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강과 임진강이 흐르는 서해안 지역과 한탄강ㆍ북한강 상류의 내륙지역, 그리고 태백산맥의 영서지방
과 영동지방의 북부지역을 점유하고 있다. : 차종환ㆍ제성호ㆍ김병우. 2000. 1. 한국비무장지대의 식
물생태. p. 118 참조)
10) 앞의 책. p. 119 
11) 앞의 책. pp. 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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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호수가 많이 분포하고 평탄지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편이며 강수량도 비교
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지역은 대상지역의 동부지역으로 갈수록 평균고도가 더욱 높아지고 평탄
지가 적은 험준한 산악지형이 발달하고 있으며 금강군에는 금강산이 자리 잡고 
있는 등 백두대간의 연봉이 펼쳐지고 있다. 회양군에는 회양분지와 창도분지가 
발달하고 있으며 김화군은 산림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3-5> 지형 및 기후 
지  역 특  성
남한
화천군
ㆍ전형적인 산악지형으로 평지가 적고 평탄지는 북한강 등 하천과 파로
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ㆍ평균고도가 높아 기온교차가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
양구군
ㆍ태백산맥의 연봉들이 발달되어 있는 산악지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
안분지 등 산록 완사면이 발달되어 있음
ㆍ평균기온이 낮고 강수량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인제군
ㆍ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대로 소양강을 중심으로 하안단구와 
서화분지가 발달하고 있음
ㆍ계절간의 기온교차 및 일교차가 크며 강수량이 많음
춘천시
ㆍ동부지역은 산악지대, 서부지역은 평탄지가 발달하고 있음
ㆍ기온교차가 큰 대륙성기후를 나타내며 강수량이 비교적 많음 
북한
회양군
ㆍ태백산맥과 광주산맥에 둘러싸여 있으며 북한강 주변에 회양분지와 
창도분지가 발달하고 있음
ㆍ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음
창도군
ㆍ태백산맥의 서부 사면지역으로 험한 산악지형이 발달하고 있음
ㆍ대륙성기후를 나타내며 강수량은 평균 수준임
금강군 
ㆍ금강산 등 전형적인 산악지형 발달
ㆍ여름에도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서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김화군
ㆍ산림이 전 지역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악지형 발달
ㆍ대륙성기후를 나타내며 강수량은 비교적 많음
자료 : 각 시ㆍ군. 2004. 통계연보 
       강원도. 2005. 북강원도편람
       교육도서출판사. 1990. 조선지리 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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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산악지대의 특성대로 기온교차가 큰 대륙성기후를 나타내며 강수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통선 북방지역은 북한강 상류지역 산맥의 정상고
도가 1,300~1,400m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1950년 이전에 현재의 민통선 주변의 
대부분의 측후소가 350m고도 이하의 낮은 산간분지 또는 계곡의 군청소재지에 
위치함으로써 관측기록이 측후소 주변의 넓은 지역을 대표하지 못하여 과거의 
자료를 활용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온의 계절변화로 볼 때 이 지역의 
최한월은 1월이고 8월이 최난월로 나타나고 있다.12) 구체적으로는 최난월인 8월
에 평균기온이 20∼26℃로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최한월인 1월에는 
내륙 저지에서 -9.1℃로 해안지역의 -2.8℃에 비해 교차가 매우 크고. 산악지대는 
최한월의 평균기온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1,100~1,300mm로 주로 하계에 강수량이 많으나 산
지의 경우 특히 동부의 산악지역에는 겨울에 강설량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13) 북한지역은 남한지역보다 기온교차가 커서 겨울에는 평균기온이 매
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② 생태계 특성
대상지역은 산지지형으로서 민간인의 출입이 오랫동안 금지되어 생태계가 우
수한 지역이 많다. 그러나 군사시설이 설치된 곳이나 군사전략상 중요한 지역은 
사계청소 등으로 생태계가 훼손된 곳도 많다. 이 지역의 생태계는 일부지역의 군
사목적 달성을 위한 변형을 제외하고는 반세기 이상 동안 자연의 생태계 천이를 
관찰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
고 있기도 하다.
비무장지대 주변의 접경지역은 남북한의 학술조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
아 동식물의 실태 등 생태계는 1950년 이전의 기록과 자료를 참고하고 접경지역 
답사자료를 바탕으로 생태계를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물생태계는 주변지역
12) 앞의 책. p. 127
13) 앞의 책. pp. 127~132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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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물분포상태를 파악하면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나 육상동물은 식물생태계
조사보다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14) 
식물상 분포상태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일화식물구계에 속하며, 이를 다시 
세분하면 남부 다도해를 포함한 해안일대와 제주도, 울릉도가 난대아구계에 속
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온대아구계의 한국구에 속한다. 북한강유역은 이 난대
아구계의 한국구 중부에 해당하여 한반도의 식생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북방계
와 남방계 식물의 자생한계지역으로 서로의 식물상이 교차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온대중부의 표준종은 졸참나무, 신갈나무, 서어나무, 소나무, 때죽나무, 물
박달나무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상지역에는 상록침엽수림과 낙엽활엽수림이 
서로 혼합된 곳이 많고 냉ㆍ온대의 대표적인 식물상을 형성하고 있다.15) 이 지역
의 한국 특산식물은 금강인가목, 개느삼 등 53종으로 알려졌고, 희귀식물은 참왕
고사리, 삼지구엽초 등 52종에 이른다.16)
동물은 어류의 경우 열목어나 황쏘가리, 포유류인 수달, 산양, 삵, 사슴(인제군 
북방 북한지역), 반달가슴곰 등 희귀종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천연기념물은 남한지역에 양구군의 대암산ㆍ대우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
246호 및 인제군의 향로봉ㆍ건봉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247호)이 있고 북한
지역에는 창도군의 창도늘어진 소나무(북한천연기념물 제235호), 금강군의 옥영
폭포(북한천연기념물 제221호), 금강국수나무(북한천연기념물 제232호), 금강초
롱(북한천연기념물 233호) 등 7개소, 김화군의 당느릅나무(북한천연기념물 456
호) 등 남한지역보다 많은 천연기념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4) 환경부는 2006년부터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2005. 8. 24) 
15) 앞의 책. pp. 139∼141에서 재정리 
16) 희귀식물은 일반적으로 특산종과 특정공간에 서식하며 기후 등 환경요인에 따라 희귀적인 요소가 
있는 식물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특산식물(종)은 생성연대가 짧아서 수적으로 열세에 있고 
국부적 지역에만 존재하는 좁은 의미의 특산, 즉 신특산요소와 과거에 보편적으로 널리 분포하던 것
이 여러 가지 지상적인 요인이나 남획으로 그 수가 줄어들어 제한된 지역에만 존재하는 특산요소가 
있으나 이를 확실하게 구별하기는 매우 힘들다. 기후 등의 요인에 따른 것은 한대성 식물이 온대나 
난대에 격리 분포하는 고산식물이나 서식습성에 따라 제한된 공간에만 서식하는 습원식물 등과 같은 
희귀요소를 가진 식물이다.(차종환 외. 앞의 책. pp. 207~208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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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천연기념물 현황
지 역 천 연 기 념 물
남한 화천군 -
양구군 ㆍ대암산ㆍ대우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246호)
인제군 ㆍ향로봉ㆍ건봉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247호) 
춘천시 -
북한 회양군 -
창도군 ㆍ창도 늘어진소나무(북한 천연기념물 제235호)
금강군
ㆍ옥영폭포(북한 천연기념물 221호), 명경대(북한 천연기념물 231
호), 금강국수나무(북한 천연기념물 232호), 금강초롱(북한 천연기
념물 233호), 내금강 전나무(북한 천연기념물 234호),  만폭동(북한 
천연기념물 455호), 내금강 전나무 군락 (북한 천연기념물 458호)
김화군 ㆍ당느릅나무(북한 천연기념물 456호) 
주 : 교육도서 출판사. 1990. 조선지리전서. pp. 420∼422
자료 : 앞의 자료
(2) 인문환경
① 인구
인구분포는 남한지역의 경우 시급도시인 춘천시의 25만 4천인을 제외하고 나
머지 지역은 모두 3만인 내외의 정체내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북한지
역은 창도군의 3만 3천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10만인 내외의 인구추이를 
보이고 있어 남한지역의 양상과 매우 대조적이다.17)
② 토지이용
대상지역은 산악지대에 입지하고 있어 임야의 비중이 높고 농경지의 비중이 
적은 편이다. 남한지역은 춘천시의 7.8%를 비롯하여 2∼7%수준으로 조사되고 
17) 북한의 인구통계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국제기구의 필요시나 각종 연구추진 시 단편적인 추
정작업을 통하여 추계하고 있어 정확하지 않은 실정이다(김상욱. 2005. 7. 20. 국토연구원 북한포럼 
발표자료). 본 연구에서는 1990년에 출판된 북한의 조선지리전서와 강원도의 북강원도 편람(2005)에 
수록된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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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비해 북한지역은 창도군이 19.0%로 가장 높고 나머지 지역도 남한지역보
다 높은 8%내외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지역의 농경지 비중이 남
한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북한지역의 다락밭 등 농경지 개간
작업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표 3-7> 인구 및 토지이용현황
(단위 : 인, ㎢, %) 
지 역 인 구 면 적 논 밭 지 역 인 구 면 적 논 밭
남한
화천군
24,631
(2003)
909.5
16.1
(1.8)
17.3
(1.9)
북한
회양군
100,893
(1993)
787.1
23.6
(3.0)
95.2
(12.1)
양구군
22,146  
(2003)
700.8
28.2
(4.0)
18.4
(2.6)
창도군
33,000
(1991)
643.0
23.5
(3.7)
67.8
(10.5)
인제군
32,092
(2003)
1,646.3
14.7
(0.9)
23.3
(1.4)
금강군
102,874
(1996)
1,002.8
17.9
(1.8)
65.3
(6.5)
춘천시
254,336
(2003)
1,116.4
39.9
(3.6)
47.1
(4.2)
김화군
68,582
(1996)
770.5
11.8
(1.5)
57.5
(7.5)
주: 회양군의 논․밭 면적은 북강원도 편람을 참조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 앞의 자료
③ 자원 및 주요산업
북한강유역의 산악지대에는 다양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데 대규모의 광
업활동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남한지역의 화천군에서는 규석과 고령토, 북한지
역의 회양군에서는 중석, 중정석, 몰리브덴, 흑연, 금, 은, 납, 창도군에서는 납, 
아연, 구리, 니켈, 금강군에서는 중석, 금, 수정, 김화군에서는 초무연탄,18) 중정
석, 망간, 형석, 활석, 금, 구리 등의 채굴이 이뤄지고 있다. 
대상지역에서는 산악지대의 특성상 대규모의 농업활동은 활발하지 않으며 임
18) 초무연탄은 일반 석탄에 비해 고정탄소량이 매우 적고 재성분은 많아 가정용 연료나 시멘트 원료, 
건설용 골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북한은 최근 과학원 석탄과학분원 초무연탄연구소가 초무연탄
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종자처리에 쓰이는 새로운 소독제를 개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따르면 
초무연탄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초무연탄을 태울 때 나오는 폐부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종자처리소독제
가 생물의 성장촉진 기능을 하므로 종자의 싹이 빨리 균일하게 나오게 하며 매장량이 풍부한 초무연
탄을 이용하므로 경제성도 높고 초무연탄 재에서 바나듐을 추출하는 데도 성공하였다고 선전한 바 
있다(통일부. 2002.5.12. 주간 북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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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목축업, 광업, 소규모 제조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남한지역의 인제군과 춘천시에서 수산업활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소양호 등의 양식업 및 어업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지역의 농업 등 1차 
산업의 상세한 현황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축산업이 지형상 여건이 양호하고 
광업활동은 규모는 크지 않으나 다양한 광물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조업은 남한지역의 경우 춘천시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규모이며 춘천시는 후
평공단 등에서 전자, 섬유, 기계금속, 생물산업 등 경쟁력있는 산업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북한지역에는 회양군에서 농기계, 제지, 창도군
의 목재가공, 금강군과 김화군의 식료 및 방직공업이 눈에 띄고 있다.
<표 3-8> 자원 및 주요산업
지 역 주 요 산 업 제 조 업
남한 화천군 ㆍ농업, 임업, 목축업, 광업(규석, 고령토) ㆍ소규모제조업(공장 11개소)
양구군 ㆍ농업 -
인제군 ㆍ농업, 수산업 -
춘천시 ㆍ농업, 수산업, 공업, 관광, 상업, 서비스업ㆍ전자ㆍ섬유ㆍ기계금속ㆍ석유화학ㆍ식품
북한 회양군 ㆍ농업, 목축업, 광업(중석ㆍ중정석ㆍ몰리브덴ㆍ흑연ㆍ금ㆍ은ㆍ납) ㆍ농기계, 식료품, 제지, 건재
창도군 ㆍ농업, 광업(납ㆍ아연ㆍ구리ㆍ니켈) ㆍ소규모제조업(목재가공ㆍ일용품, 식료품, 피복공장)
금강군 ㆍ농업ㆍ축산업ㆍ광업(중석ㆍ금ㆍ수정) ㆍ식료, 방직, 의류, 기계
김화군 ㆍ농업ㆍ축산업ㆍ광업(초무연탄ㆍ중정석ㆍ망간ㆍ형석ㆍ활석ㆍ금ㆍ구리) ㆍ식료품, 방직, 일용품
자료 : 앞의 자료
④ 관광자원
남한지역의 경우 화천군의 파로호, 평화의 댐은 매우 잘 알려진 관광자원이며 
이밖에도 백암산, 딴산유원지, 산천어축제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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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관광자원 현황
지 역 관 광 자 원
남한 화천군
ㆍ파로호, 백암산, 딴산유원지, 평화의 댐, 백암산ㆍ평화의 댐 자연관
찰원, 산천어축제 
양구군
ㆍ파로호 상류, 두타연, 천미계곡, 을지전망대, 제4땅굴, 펀치볼, 선사
박물관, 박수근미술관, 국토정중앙점기념물
인제군 ㆍ설악산국립공원, 내설악관광지, 인제8경, 소양강, 대암산, 용늪
춘천시 ㆍ춘천댐, 의암댐, 소양호, 강촌유원지, 남이섬, 마임축제, 한류기념지
북한 회양군 ㆍ비소암, 취병대, 금강문, 금강산수력발전소, 백운대, 금곡약수
창도군 ㆍ단발령, 단암, 광대산, 창도약수
금강군 ㆍ옥영폭포, 금강산, 명경대, 만폭동
김화군 ㆍ한탄강, 남대천
자료 : 앞의 자료
화천군은 파로호 및 평화의 댐을 활용하여 금강산댐에 이르는 북한강 수로 및 
백암산을 활용한 북한강 수로탐방 및 수달과 산양관찰 등 자연관찰원을 조성하
는 체험관광사업20)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북한강 유역을 활용하는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양구군에는 소양강 선사박물관,21) 두타연 열목어서식지, 을
19) 화천군의 산천어축제는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3회째인 ‘2005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는 87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가운데 1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개최되었다. 동 축제는 시작 2년 만에 
문화관광부 지정 예비축제에 선정되는 등 다른 지방축제에 비해 비교적 빨리 제자리를 잡게 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제3회 산천어축제는 주요프로그램인 산천어얼음낚시와 눈․얼음썰매를 비롯한 산
천어 루어낚시터, 산천어 맨손잡기, 즉석얼음 썰매대회, 봅슬레이 등 다양한 체험행사들을 신설하여 
방문 주차차량이 총 23만여 대로 하루 평균 1만여 대의 차량 및 3만 5천여명의 방문객이 행사에 참가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밖에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료행사와 편의시설들이 호평을 받았으
며 제7회 화천군수배 전국얼음축구대회와 제37회 백곰기 전국초등빙상대회 등 전국단위 행사를 축제
기간 중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다.(화천군청 홈페이지 : 2005. 9. 13에서 재정
리) 
20) 화천군 정책기획단. 2005. 7
21) 양구선사박물관은 양구읍 상무룡리의 구석기 유적과 해안면 일대의 신석기·청동기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 654점을 5개의 전시실에 나누어 전시하고 관광객들이 수렵인의 생활상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입체식 그림과 모형실물을 곁들인 「디오라마」가 설치되어 있다. 또  박물관 후정에는  파로호에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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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전망대, 제4땅굴이, 인제군에는 내설악관광지, 대암산이, 춘천시에는 춘천댐, 
의암댐, 소양호, 남이섬 등이 유명하다.
북한지역에는 금강군 금강산, 회양군의 비소암, 취병대, 창도군의 단발령, 광대
산, 김화군의 한탄강, 남대천이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다.
⑤ 역사유적
대상지역에는 고대로부터 인간이 거주한 선사유적지가 분포하고 있는데 남한
지역에서는 양구군 양구읍의 고대리 고인돌군22), 상무룡리23) 구석기 유적지 등
이 유명하다. 북한지역의 선사유적지는 조사되지 않고 있으나 연천의 전곡리 구
석기 선사유적지를 중부지방 선사유적의 최남단으로 상정하고 양구지역의 선사
유적지를 중간지점으로 보면 유적의 상류에 해당하는 북한지역에도 선사유적지
가 분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밖의 역사유적으로는 화천군에
는 성불사지, 인제군에는 백담사, 봉정암 석가사리탑, 춘천시의 근화동 당간지주 
등이 유명하다. 북한지역에는 창도군의 궤궁정터, 금강군의 표훈사, 장안사지, 장
연사, 서산대사비가 잘 알려져 있다.
겨있던  15기의  고인돌이  현장에  있던  그대로  복원되어  있으며, 원시생활의 풍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35종 3,600여 그루의  나무가  산책로  등  건물주변에  심어져  있고,  야외공연장까지  설치
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양구선사박물관은 선사시대의 문화전파 및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인 백두산계 흑요석이 249점이나 전시되어 있으며, 야외시설로 고인돌공
원(15기), 선사체험장, 움집, 야외학습장, 민속자료관 등이 잘 조성되어 있다.(양구군. 2005. 9. 군정소개) 
22) 북한강 유역에는 118기의 고인돌이 양구군과 화천군,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등의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중 양구읍 고대리의 고인돌군 21기가 강원도기념물 9호 및 강원도 문화재 자료 110호로 
지정되어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 고인돌군의 특색은 고인돌이 강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일렬
로 늘어서 있다는 점으로, 고대리 고인돌군은 360m의 거리에 12기의고인돌이 차례로 물 흐름 방향을 
따라 늘어서 있다.(양구군. 2005.9 기획감사실)
23) 1987년에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에서 대규모의 구석기유적이 발굴조사 되었다.(최복규. 상무룡 리
파로호퇴수지역유적 발굴조사보고. 강원대학교박물관. 1989. pp.150∼152). 파로호 퇴수지구인 상무룡
리유적은 상부단구면(제1문화층)과 하부단구면(제2문화층)으로 구분되었고, 그 중 제1문화층은 후기
구석기시대인 2~5만년전의 것으로, 제2문화층은 7~12 만년전의 중기 구석기시대 이거나, 혹은 그 이
전으로 추정되었다. 출토된 석기는 찍개, 주먹도끼, 긁개, 망치, 격지, 사람얼굴모양의 예술품 등이 있
고, 석기제작 장소도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강원대학교 박물관. 20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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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역사유적 현황
지 역 역 사 유 적
남한 화천군 ㆍ계성리 석등, 위라리 7층석탑, 성불사지
양구군
ㆍ고대리 고인돌군, 상무룡리 선사유적지, 해안면 신석기 및 청동기유
적지
인제군 ㆍ백담사, 한계산성, 봉정암 석가사리탑
춘천시 ㆍ근화동 당간지주, 청평사
북한 회양군 -
창도군 ㆍ궤궁정터
금강군 ㆍ장연사, 금장암, 묘길상, 서산대사비, 장안사지, 정양사, 표훈사
김화군 -
자료 : 앞의 자료
4)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
(1) 공간분석 방법
① 지형정보
북한강 유역의 표고, 경사, 향 등의 지형정보에 대한 분석은 수치고도모형을 
기초로 Arcgis ver. 9.0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결과도면 및 셀수(count), 면적
(area), 비율(percent) 등의 통계정보를 도출하였다. 또한 각 행정구역별로 구분하
여 지역별 기본현황 및 토지피복도를 파악하여 지역별로 비교하였다. 
② 토지피복 분류
환경부에서 분석된 남북한의 1989년과 1999년의 Landsat TM 영상자료24)를 이
24) 이 자료는 미국이 1972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사한 지구관측 위성으로 비행고도가 약 705km, 궤
도 경사각 98°의 태양동기 준회귀궤도를 취하며 다중 스펙트럼 주사계(Multispectral Scanner System 
; MSS)와 Thematic Mapper(TM)의 2종류의 기기를 탑재하고 있는데 공간해상도는 30m이고 주로 자원
탐사, 토지피복분류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김영봉 외. 2002. 12. 남북협력을 통한 임진강유역의 평
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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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7단계로 토지피복을 분류하였으며 이를 통해 10년간의 토지피복 변화상
에 대한 결과도면과 변화면적을 도출하였다.
지역별 분석은 수치고도모형(Digital Elevation Model, DEM : 30m × 30m의 격
자(grid)를 기본단위로 하여 구축함)을 이용하여 9개의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③ 종합평가
북한강 유역의 보전 및 개발 등의 평가를 위해서는 표고, 경사, 수계, 토지피복 
등의 인자를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중첩방식(overlay)기법에 의하여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해서 각 등급별 기준에 적합한 각각의 레이어를 추출하였으며, 이
를 합집합 방식에 의하여 보전가치 평가 결과도면과 면적, 비율을 도출하였다.
각 분석인자들의 종합평가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Arcgis ver. 9.0의 Gridclip 명령어를 사용하여 지역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2> 북한강 유역의 GIS공간분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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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역의 구분
① 유역범위의 설정
북한강은 강원도 회양군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면서 강원도와 경기도로 유입하
는 하천으로 주요 지천은 사두포천, 금강천, 금성천, 수입천, 왕오천, 소양강, 서
천, 인북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구분
하면 북한의 4개 군(회양군, 금강군, 창도군, 김화군)과 남한의 4개군(철원군 일
부,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1개시(춘천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다.25) 
② 유역의 구분
북한강 유역의 공간분석을 위한 기초단위의 설정은 북한강 유역 주변의 행정
구역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북한강이라는 큰 하천이 지역적 특성이 될 수 있
으므로 2003년 환경부 수자원단위지도의 유역구분 자료를 참고 하여 공간분석을 
하였다. 북한강 유역의 행정구역은 9개 시군을 포함하며, 유역으로는 7개 유역으
로 구분되고 있다.
유역구분을 위하여 2003년 환경부 수자원단위지도의 하천분류를 활용하였다. 
환경부 자료는 대분류, 중분류, 표준분류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상지역
의 경우 중분류를 인용하였으며, 유역 구분은 남한지역의 경우 1:25,000 수치 지
형도, 북한지역의 경우 l:250,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고도, 경사의 특성에 따
라 중심하천을 설정하여 7개 유역으로 구분하였다.26)
2003년 환경부 수자원단위지도를 기준으로 북한강 유역은 금강산댐, 평화의
댐, 춘천댐, 인북천, 소양강, 의암댐, 홍천강 등 7개 구역으로 구분되었고 북한강 
유역의 총면적 9,983.5㎢ 중 금강산댐 유역이 2,384.7㎢로 가장 넓다. 
25) 한국수자원공사. 2004. 평화의 댐 추진현황 
26) 유역구분은 지형 및 수리․수문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간분석에 있어 매우 효율
적인 기초단위가 될 수 있다. 특히, 유역차원의 접근방법은 생물물리적 및 사회문화적 과정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상호관련성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유역에 기초한 공간계획은 환경적
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한 생태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Steiner et 
al, 2000 : 김영봉 외. 2002. 전게서.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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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대상지역의 유역 구분
구분 유역명 주요하천 면적(㎢) 비율(%)
1 금강산댐 북한강 본류 2384.7 23.9
2 평화의댐 〃 940.5 9.4
3 춘천댐 〃 1587.4 15.9
4 인북천 인북천 931.2 9.3
5 소양강 소양강 1852.1 18.6
6 의암댐 북한강본류 721.7 7.2
7 홍천강 홍천강 1566.1 15.7
자료 : 환경부. 2003. 수자원단위지도
 
<그림 3-3> 대상지역의 유역 구분도
(3) 기초자료
북한강 유역은 남북이 하나의 수계를 공유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중요한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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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고 있으나, 군사적인 이유로 인해 북한지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남북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일 주제도가 없으며 GIS 
공간분석을 위한 수치지형도, 생태자연도, 식생도 등 각종 보전이나 규제에 관련
된 자료의 취득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분석을 위해 북한의 1:250,000 수치
지형도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 남한의 자료는 1:25,000 수치지형도를 기준으
로 분석하였다.
남한지역의 유역구분은 2003년 환경부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북한의 하천자료
는 수치지형도의 하천 관련 레이어를 추출하여 이를 환경부의 유역구분 자료에 
중첩하여 분석하였다.
위성영상은 환경부에서 제공한 Landsat TM자료를 이용하여 1989년과 1999년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3-12> 공간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구분 축척 비고
수치지형도 dem data
1:25,000 (남한지역)
1: 250,000(북한지역) cell unit :30×30
토지피복도 TIFF data 1: 50,000
(4) 분석 결과
① 지형 및 지세분석
 가. 표고
북한강 유역의 표고는 해수면∼200m, 201~500m, 501~800m, 801~1100m, 
1101~1700m로 구분하여 등고선도를 작성하였으며, 북한강 유역의 평균 표고는 
약 552m이다. 북한강 수계의 하천이 흐르는 지역과 춘천시 도심지역, 철원군 평
야지역 등은 비교적 200m 이하의 낮은 표고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강군과 인제
군, 회양군 등은 800m 이상의 높은 고지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강 
유역의 서쪽은 지형이 낮고, 동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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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 평균 표고는 금강군이 542m로 가장 높으며, 인제군 539m, 회양군 
494m, 창도군, 김화군, 화천군, 양구군 등은 400m 이상의 높은 지형을 이루고 있
으며, 춘천시와 철원군은 지형적으로 가장 낮은 340m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3-4> 대상지역의 표고 분석
 나. 수치고도모형(Digital Elevation Model)
수치고도 모형은 지형의 위치에 대한 고도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한 격자형
의 수치정보로 30m × 30m의 격자모양으로 표현한 자료이며, 각 지점의 표고는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로 측정된다.27) 북한강 유역의 수치고도모형의 최고 고도
는 1,668m이고, 평균 고도는 518m이며 대상지역의 수치고도모형은 아래와 같이 
27) 김영표. 2005. 국토「한반도 산맥들을 찾는데 활용한 공간분석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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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수치표고모델은 북한강 수계의 하천이 흐르는 지역과 춘천시 도심지역, 철원
군 등은 비교적 240m 이하의 낮은 고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강군과 인제군, 회
양군 등 동북쪽으로 갈수록 높은 고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3-5> 대상지역의 수치표고 분석
 다. 경사분석
경사도는 각 cell간의 높이 변화에 따라 최대의 차이를 도(degree)로 표현한 것
으로 북한강 유역에서는 0~5, 6~18, 19~31, 32~45, 46~89도 등 5단계로 구분하였
으며, 북한강 유역의 평균 경사는 약 12도이다. 
각 지역별 경사를 보면 춘천시와 철원군, 김화군은 대체로 0~5도의 완경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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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며, 회양군의 일부지역은 6~18도이고 나머지 양구군, 화천군, 금강산댐~평화
의댐 주변지역 (화천, 양구, 창도, 금강군)의 경사는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으로 
나타내고 있다.
각 시군의 평균 경사도는 화천군이 2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이 우세하며, 인제
군, 창도군, 금강군, 양구군은 14~15도의 경사를 보이고, 회양군은 12도, 김화군
과 춘천시는 11도, 철원군은 9도로 가장 완만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6> 대상지역의 경사 분석
 라. 향 분석
북한강 유역의 향은 동향과 서향, 북서향 등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
탄지가 전체면적의 40.3%를 차지하고 있다. 금강군과 인제군 등 표고가 높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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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주로 남서향과 북향, 북서향이 우세하며 북한강 수계부근은 동향으로 나타
나고 있다. 또한 철원군과 춘천시 등 지형의 고도가 낮은 지역은 대부분이 평탄
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향과 남동향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
나고 있다. 양구군과 화천군, 창도군 등 북한강 주요 수계주변의 향은 남서향과 
동향, 북동향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7> 대상지역의 향 분석
② 토지피복도 분석
 가. 토지피복분류 체계
토지피복도는 Landsat TM(30m 공간해상도)을 사용하여 분류하였고, 시기는 
1989년과 1999년의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10년간의 토지피복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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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피복분류는 토지의 물리적 표면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토지이용에 목적
을 둔 토지이용 분류와는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의 토지피복분류는 환경부의 
‘2000년도 토지피복도 구축 완료사업 자료’에서 인용한 대분류를 사용하였다. 분
류항목은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의 7개 항
목으로 구분된다.1)
 나. 토지피복현황
1989년 토지피복현황을 살펴보면 수역이 113.85㎢, 개발지 37.74㎢, 나지 58.90
㎢, 습지 4.45㎢, 초지 145.50㎢, 산림지역 7,156.33㎢(85.1%), 농지 895.78㎢로 분
석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토지피복현황을 살펴보면 수역이 104.72㎢, 개발지 
69.11㎢, 나지 60.49㎢, 습지 1.50㎢, 초지 192.87㎢, 산림지역 6974.59㎢(82.9%), 
농지 1,008.99㎢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토지피복변화 중 수
역과 산림지역은 감소한 반면 시가화지역과 농업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표 3-13> 연도별 토지피복현황
구분
1989년 1999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수역 113.85 1.4 104.72 1.2
시가화 37.74 0.4 69.11 0.8
나지 58.90 0.7 60.49 0.7
습지 4.45 0.1 1.50 0.1
초지 145.50 1.7 192.87 2.3
산림 7,156.33 85.1 6,974.59 82.9
농업 895.78 10.6 1,008.99 12.0
계 8,412.26 100.0 8,412.26 100.0
1) 토지피복지도는 Landsat TM 영상을 근간으로 하여 토지의 물리적인 성질을 나타낸 것이며, 축척은 
1: 50,000 이다. 여기서 토지피복현황은 토지의 이용형태와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영상 
촬영시점의 토지의 표면 상태를 수역, 개발지, 나지, 습지, 초지, 산림지, 농지 등 7개의 분류체계로 
구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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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토지피복도 변화 분석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말의 토지피복도 분석결과를 보면 1980년대 말에는 
산림지역 85.1%, 농업지역 10.6%, 초지 1.7%, 수역 1.4%, 나지 0.7%, 시가화 지역 
0.4% 등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대 말에는 산림지역 82.9%, 농업지역 12.0%, 초
지 2.3%, 수역 1.2%, 나지 0.7%, 시가화 지역 0.8% 등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산림지역이 85.1%에서 82.9%로 2.2% 감소하였
고,2) 수역도 0.2%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시가화지역과 초지, 농업지역이 각각 
0.4%, 0.6%, 1.4%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대상지역에서 자연지역 즉 산림 및 수역
이 2.4%정도 감소한 대신 남한의 경우는 도시 및 산업용지 등 개발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되며 북한은 농지개간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회양군의 토지피복 변화는 시가화 지역이 2.6㎢에서 
2.8㎢, 나지는 1.6㎢에서 4.2㎢, 농업지역은 85.6㎢에서 143.8㎢로 각각 증가하였
으며, 수역이 2.9㎢에서 2.5㎢, 산림은 636.9㎢에서 585.5㎢로 각각 감소하는 변화
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상지역의 농업지역이 113.21㎢증가하였는데 이중 회양군
의 농업지역 면적이 48.2㎢ 증가하여 전체 증가량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어 이 지역의 농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강군은 시가화 지역은 1.4㎢에서 1.7㎢, 나지는 8.4㎢에서 1.3㎢, 초지는 8.0
㎢에서 16.9㎢, 농업은 70.5㎢에서 158.2㎢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수역은 2.9㎢에
서 0.7㎢, 산림은 935.9㎢에서 848.1㎢로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
강군의 농업지역의 면적은 10년 동안 약 87.7㎢가 증가하여 회양군보다 증가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창도군은 시가화 지역이 2.3㎢에서 3.2㎢, 초지는 4.3㎢에서 20.9㎢, 농업지역은 
87.6㎢에서 124.8㎢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수역이 3.2㎢에서 2㎢, 산림은 548.9㎢
에서 496.1㎢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화군은 시가화 지역이 8.1㎢에서 12.6㎢, 초지는 15.7㎢에서 25㎢, 산림은 
2) 대체로 북한지역의 경우 산림지역이 농업용도로 변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북한의 식량사정에 따
른 농지개발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지역의 
산림회복을 위해 산림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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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에서 619.1㎢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수역은 2.9㎢에서 1.2㎢, 농업지역은 
102.5㎢에서 85.5㎢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8> 대상지역의 1980년대 토지피복도
남한지역인 철원군의 토지피복 변화는 시가화 지역이 6.1㎢에서 19.5㎢, 나지
는 10.5㎢에서 24.7㎢, 초지는 58.2㎢에서 61.8㎢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수역은 7.4
㎢에서 6.2㎢, 산림은 610.4㎢에서 602㎢, 농업지역은 196.2㎢에서 173.6㎢로 각각 
감소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화천군은 수역이 19.7㎢에서 23.8㎢, 시가화 지역은 1.6㎢에서 7.8㎢, 초지는 
10.4㎢에서 18.9㎢, 산림은 796.7㎢에서 802.3㎢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농업지역
이 71.4㎢에서 44.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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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수역이 4.7㎢에서 9㎢, 시가화 지역은 1.1㎢에서 2.4㎢, 초지는 6.7㎢
에서 10.3㎢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산림이 592.5㎢에서 591.7㎢, 농업지역은 74.9
㎢에서 74.6㎢로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제군의 토지피복 변화는 시가화 지역이 2.7㎢에서 3.3㎢, 산림은 1,513.5㎢에
서 1,523.8㎢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수역이 13.2㎢에서 6.9㎢, 나지는 10.1㎢에서 
3.3㎢, 농업지역은 93.3㎢에서 97.4㎢로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는 시가화 지역이 11.9㎢에서 15.9㎢, 초지는 16.4㎢에서 24㎢로 각각 증
가하였으며, 수역은 56.9㎢에서 52.4㎢, 산림은 907㎢에서 905.9㎢, 농업지역은 
113.8㎢에서 106.4㎢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9> 대상지역의 1990년대 토지피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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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의 10년간 남북한 토지피복 변화를 살펴보면 남한지역은 수역, 습지, 
농업지역에서 감소한 반면, 시가화 지역, 나지, 초지, 산림지역은 증가하였다. 북
한지역은 수역, 나지, 습지, 산림지역은 감소하였고, 시가화 지역, 초지, 농업지역
은 증가하였다.3) 남한지역의 경우 시가화 지역의 증가와 농업지역과 산림지역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도시지역의 확장에 따른 토지 개발증가로 인해 시가
화 지역은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농업지역과 산림지역의의 감소는 개발지로 전
환하거나 휴경  등으로 인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
한 시가화 지역의증가를 막고 농업지역과 산림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
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지역의 경우 지난 10년동안 산림이 2.2%감
소하고 농업지역이 1.4%증가하여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락밭 
개간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산림이 많이 감소
한 지역은 산림 복원 및 녹화사업, 농업용지로 전환된 지역은 농업협력사업을 추
진할 수 있는 대상지역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 환경보전가치평가에 의한 가능사업 분석
① 보전가치 평가
일반적으로 생물서식처의 보전가치 평가는 생물종의 다양성, 희귀성 등과 같
은 구체적인 생태 및 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강 
유역은 출입이 불가능한 북한지역과 비무장지대를 포함하고 있어 상세한 자료와 
정보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대상지역의 보전가치평가를 위해 국내 보
전가치 평가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주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며, 다만 이
용가능한 지형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표고가 높고 경사가 있는 지역, 즉  
개발가치가 적고 접근성이 불리한 지역과 습지와 같은 중요 서식처를 포함하고 
3) 이와 같은 북한지역의 농업지역 증가 및 산림지역 감소 추세, 이와 정반대인 남한지역의 농업지역 
및 산림지역에 감소에 기인한 시가화 지역 증가추세는 북한강유역의 서측 인접지역인 임진강유역의 
토지피복도 변화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영봉 외. 2002.남북협력을 통
한 임진강유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pp. 49~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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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역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하였다.
<표 3-14> 보전가치 평가기준
구 분 보전가치평가 기준4)
1등급 표고 500m이상, 경사 25%이상, 하천 0.5㎞이하, 토지피복도상 수역습지
지역(시가화 건조지역 제외)
2등급 표고 400~500m, 경사 15~25%, 하천 2.5㎞이하, 토지피복도(시가화 건조
지역 , 1등급 지역 제외)
3등급 표고 300~400m, 경사 10~15%, 하천 5㎞이하, 토지피복도(시가화 건조지
역, 1등급, 2등급 지역 제외)
4등급 표고 200~300m, 경사 5~10%, 하천 7.5㎞이하, 토지피복도(시가화 건조
지역 1등급, 2등급, 3등급 지역 제외)
5등급 표고 0~200m, 경사 0~5%, 하천 7.5㎞이상, 토지피복도상 시가화 건조지
역(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지역 제외)
구체적인 보전가치 평가기준을 보면 표고 500m이상이면서 경사가 25%이상인 
지역을 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선정하였으며, 표고가 200m이하이면서 
경사가 5%이하인 완경사지역, 토지피복 상태가 이미 시가화가 이루어진 지역은 
보전가치가 낮은 5등급으로 평가한 2001년 환경부안5)을 활용하여 평가 하였다. 
보전가치 평가 기준에 따른 북한강유역의 보전가치 평가결과 전체 면적당 각 
4) 보전가치 평가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환경성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환경부)」, 「남북협력
을 통한 임진강유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평가기준 
작성
5) 평가기준에 사용된 자연환경부문의 법제적 기준은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이며, 이에 따라 각종주제도와 23개의 지역지구가 해당된다. 수질환경부문의 
법제적 기준은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호소수질관리법, 하천법 등 6개 법
이며, 이에 따라 각종 주제도와 8개의 지역지구가 해당된다. 상하수도부문의 법제적 기준은 수도법이 
해당되며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당된다. 기타부문의 법제적 기준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
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10개 법률이 해당되며, 이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20개 지역지구가 해당된다.(본 연구에서는 북한지역과 비무장지대의 지역특성상 지형적
인 요인과 토지피복도를 가치평가 기준의 자료로 활용하였음) 환경부. 2001. 토지의 환경성 평가기준
에 관한 연구.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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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면적을 살펴보면, 1등급 지역은 총 7,004.14㎢로서 전체면적의 85.1%에 
해당하여 북한강 유역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등급 지역은 
702.43㎢로서 전체면적의 8.5%에 해당하며, 3등급 지역은 340.73㎢로서 전체면적
의 4.1%, 4등급 지역은 131.03㎢로서 전체면적의 1.6%, 5등급 지역은 56.17㎢로서 
전체면적의 0.7%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가화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고 훼손되지 
않은 곳이 많음을 보전가치 평가결과에서 알 수 있다.
북한강의 수계는 대부분이 1등급 지역과 2등급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
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북한강 수계주변은 5등급 지역과 인접해 있다. 이는 수
자원 보호를 위하여 북한강 수계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으며, 주변환경
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림 3-10> 북한강 유역의 보전가치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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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급별 관리원칙
보전가치등급에 의해 결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이 등급별 관리원칙을 결정한
다. 1등급 지역은 최우선 보전지역으로 원칙적으로 일체의 개발을 불허하도록 한
다. 환경생태적으로 보전의 핵심이며, 환경을 영속적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이다. 
2등급 지역은 차선의 보전지역으로 개발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
인 경우에 소규모의 개발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개발계획에 포함할 경우 보전용
도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거나, 원형녹지로 존치하여 생태적 특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3등급 지역은 보전에 중점을 두는 지역이지만 개발의 행위, 내용 등을 환경
성평가를 통하여 조건부로 허용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를 적정하게 완충하는 
지역으로 적정규모 이하의 개발이 생태계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4등
급 지역은 이미 개발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 지역으로 개발을 허용하지만 보
전의 필요성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이 
지역은 향후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개발수요관리를 전제로 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5등급 지역은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
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개발을 수용하고, 무엇보다 계획적 이용을 추진하
되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을 상호 연계하여 지역전체의 환경이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 
북한강 유역의 보전가치 평가의 결과로 나타난 1등급 지역과 2등급 지역은 보
전지역으로 가급적 개발을 억제하고 북한강 유역 주변의 희귀생태지역 등을 보
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자원을 지정․관리하는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바람직
하다. 또한 3등급 지역과 4등급 지역은 보전에 중점을 두는 지역이지만 개발의 
행위, 내용 등을 환경성평가를 통하여 조건부로 허용하는 지역개발이 진행되었
거나 진행중인 관리지역으로 친환경적인 농업활동이 가능한 지역이다. 5등급 지
역은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이미 개발이 된 도시지역이나 소도읍 지역을 나
타낸다. 이 지역 또한 북한강 유역에 해당되는 지역이므로 이러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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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평가등급별 관리원칙
평가등급
보전적지 
개념
관리원칙
1등급
보전
지역
절대보전
지역
․최우선 보전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 일체의 개발을 불허
․환경생태적인 보전핵심이며, 녹지거점지역으로 환경을 영속적
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
2등급
상대보전
지역
․우선 보전지역으로서 개발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소규모의 개발을 부분 허용
․개발계획지구에 포함시에는 보전용도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거
나 원형녹지로 존치
3등급
관리
지역
완충지역
․보전에 중점을 두는 지역이지만 개발의 행위, 규모, 내용 등을 
환경성평가를 통하여 조건부 개발을 허용
․개발행위를 완충하는 지역으로 개발이 생태계의 기능을 저하
시키지 않아야 함
․개발계획 수립이전에 환경계획을 반드시 수립
4등급
개발관리
지역
․이미 개발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 지역으로 개발을 허용하
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보전지역으로 지정
하여 관리
․개발수요관리를 전제로 친환경적 개발 추진
5등급
개발
지역
개발지역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
분히 배려하면서 개발을 수용
․계획적 이용을 추진
 자료 : 환경부. 2001. 토지의 환경성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p. 76를 재정리함
③ 토지유형별 관리원칙
보전지역중 산림지역은 핵심 생태계 거점지역으로 보전하며, 야생동식물서식
처의 절대적 보전을 실시한다. 농경지역은 농업생태계를 보호한다. 도시지역은 
도시 녹지거점으로 보호하고, 특히 하천 및 습지를 보호하며 이를 위하여 인간의 
간섭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완충지역 중 산림지역은 자연생태계의 건전한 이용(자연이용)을 도모하며 
생태관광 및 생태학습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농경지역은 농업 생산활동
을 자연과 조화할 수 있도록 하며 산지․농촌의 생태완충지대를 관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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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다. 
개발지역중 산림지역이 훼손된 지역은 철저하게 생태환경복원을 실시하고 농
경지역은 비농업적 이용시 계획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④ 보전가치 평가 결과
GIS분석을 통한 보전가치 평가 결과 1등급 지역과 2등급 지역은 개발을 억제
하고 희귀생태지역을 중심으로 가급적 보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5등급 지역
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강의 본류 특히 임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댐 주변지역은 수자원보호 및 
자연환경 공동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댐의 건설로 인한 생태계 문제 등 남북의 
협력을 통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1등급 지역이나 2등급 지역은 경사나 표고가 높고 토지피복은 시가화 지역과 
농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희귀종, 고유종, 멸종위기
종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전가치 평가를 참고하여 도로 개설 및 정비시 1등급 
지역이나 2등급 지역은 되도록 배제하여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북한강 유역은 경사나 표고가 높은 지역으로 갈수록 산림의 비중과 보전가치 
1, 2등급 지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토지피복의 현황을 보면 산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말의 토지피복을 분석하여 산림지역의 
농지전환이 나타나는 지역은 산림환경 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
양군, 창도군, 김화군, 철원군 일부지역은 산림 비중이 높으나 지난 10년간 토지
피복의 분석결과 산림의 농지전환이 높게 나타난 지역으로 산림환경 복원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가치 평가의 결과 4등급 지역은 주로 지형과 토지피복의 특성상 농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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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농업활동을 위한 기반 확충이 고려되어야 하
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자연친화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교류협력차원에서 과거의 영농활동, 농업기반, 
현재의 생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협력 사업지역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1> 보전가치 평가결과에 따른 활용가능사업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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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강 유역의 남북한 협력 여건
북한강 유역에서는 수자원의 공동관리 및 이용을 위한 임남댐(금강산댐)과 평
화의댐 연계 이용방안의 마련으로 재해를 방지하는 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
요한 사업이다. 평상시의 유수감소, 홍수와 댐방류로 인한 하천특성의 변화와 이
로 인한 하천생태계의 변화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필수적인 사업
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광활한 주변지역의 공동관리 및 이용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생산성 제고 북한강 주변의 다양하고 희귀한 생태자원의 보전 및 생태공원조성
을 통한 관광자원화 사업은 이지역의 우수한 자연여건을 활용하기 위한 우선사
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토 중앙지대의 중부내륙지역에서의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협력 활성
화를 위한 협력지구 개발도 남북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이 될 수 있으며 북한지역
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고 이에 따른 전력을 공급해 주는 방안에 대한 남북한 
협력이 기본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6) 
아주높다9%낮다14% 아주낮다2%
보통이다30% 높다45%
<그림 3-12> 남북한 교류협력 가능성
6) 최근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전력공급방안은 이와 같은 남북협력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뒷
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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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및 대상지역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유효 
응답자 중 53.7%가 이 지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으
며, 14.1%만이 낮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교류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최근 6자회담의 개최,7) 개성공단의 시범단지의 가동, 금강산 
육로관광 진척 등 교류협력의 가시적 성과물 및 국내외 환경변화가 교류협력 가
능성을 높게 전망한 배경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잠재력 및 교류협력여건(SWOT분석)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북한강유역이 가지고 있는 국토공간상
에서의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인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요인 
(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등의 분석을 통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평가하고 교류협력 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강점(strenth)
북한강유역은 광활한 유역과 풍부한 유량, 그리고 중ㆍ상류지역의 지형이 험
하여 도시 및 취락지가 발달되지 않아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역으로 유지되고 있
으며 수계주변지역에 울창한 산림이 형성되어 있어 수자원이 풍부하다. 따라서 
남북한 협력을 통한 수자원공동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전력생산, 공업용수, 농업
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역의 생태자원을 살펴보면 상류지역 산림지대의 형성과 함께 북한강이 
통과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에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등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생태자원
의 보전과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위한 협력 여건이 매우 양호한 편이다. 특히 
북한강유역은 유량이 많고 수질이 좋아 희귀 어종이 다량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7) 2005년 9월19일 중국 베이징에서 발표된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전력협력방안 
추진 등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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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남한지역의 양구에서 발견된 선사유적지로 미루어 볼 때 비무장지
대와 북한지역에도 선사유적지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역사유적의 발
굴 및 복원사업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생태자원과 역사유적을 연계하여 생태체험 관광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관광협
력사업도 가능하다.
이 지역은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남북교류협력이 용이하며 산악지대에 위치하
여 미개발 토지가 많아 교류협력지구 조성 등 협력사업추진이 용이한 것도 강점
이 될 수 있다. 특히 31번국도, 경원선 등이 이 지역을 통과하여 남북으로 연결되
어 있어 남북한이 교류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국토 중앙부에 위치하
고 있어 금강산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아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향후 
교통망연결사업 추진시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8)
(2) 약점(weakness)
이 지역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작전지역으로 출입 통제와 경제활동 규
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종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정주
생활환경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반시설의 확
충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기반시설의 부족과 함께 농경지가 적고 산악지대
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의 지역정책이 다른 접경지역보다 더욱 어려운 실
정이다. 또한 접근성 미흡, 기반시설 부족, 정주환경 취약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
로 지역기반산업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도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지역은 경원선 철도 및 국도 5호선, 31호선 외에는 간선교통시설이 부족하
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적으로 교통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따라
서 이를 위한 교통망과 기반시설의 확충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될 것이
며 이 경우에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된다. 
8) 양구군 관계자에 의하면 분단전에는 양구군에서 금강산까지 도보로도 하루 일정으로 다녀올 수 있었
다고 한다.(2005. 5. 21. 양구군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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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유역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중동부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시설과 군사작전 등 남북한의 군사
적 대치로 인한 통제 및 규제에 따라 경제활동에 크게 지장을 받아 접경지역 중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남아있는 점도 이 지역의 약점이 될 수 있다.
(3) 기회요인(opportunity)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조처가 구체적으로 발표되고 있어 남북한 교
류협력의 진전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 7월1일 경제관
리개선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노무관리 개선, 개인경작
지 확대, 식량․생필품 배급제의 단계적 축소 폐지, 물가․임금의 대폭 인상, 환
율․관세 조정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경제 활성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다.9) 또한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 및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 공장입주 등 일련의 협력사업
이 남북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교류협
력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10)
한편 남북한간에는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2005.9.17종료)11)과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2002.7.12)12), 그리고 실무대표단 접촉 등으로 화해 협력
9) 보도에 따르면 국경지역 등 평양외의 지역에서 성행하던 개인판매시설이 최근에는 평양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연합뉴스. 2004.12.15)  
10) 개성공단 시범단지에는 6개의 공장이 입주하여 가동 중이며 (주)신원에서는 생산품을 남한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11) 평양에서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는 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핵문제, 남북 국방장관회담 등 군사당국간 
회담 정례화, 남북 상주 연락대표부 설치, 군군포로와 납북자 생사 및 주소 확인, 경제인력 공동 양성 
등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남북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연합뉴스. 
2005.9.18) 
12) 2005년 7월 12일 종료된 10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 쌍방이 갖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방식은 구체적으로 “2006년부터 남측은 북측에 긴요한 의복류, 신발, 비
누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며, 북측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정광 석탄 등 지
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원 분야의 경우 이미 국내 공기
업이 북측과 자원 개발 사업에 들어갔거나 검토 중인 곳이 적지 않아 당분간 민간이 기반을 닦은 뒤 
2006년께 당국이 직접 참여, 힘을 실어주고 체계화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남북은 9월 
중 경협사무소 설치, 8월 초 개성공단 관련 3개 합의서 발효 등에 합의했다. 또 작년 말 완공돼 개성과 
금강산간에 운행하고 있는 도로개통식을 2005년 10월에 갖기로 하고, 철도도 10월 시험운행을 거쳐 
연내 개통키로 합의했으며 수산협력을 통해 서해상의 평화정착에 기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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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대가 강화되고 있다.
남한의 접경지역지원법의 시행과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추진도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기반시설의 부족, 정주환경 취약 등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되고 있다.
(4) 위협요인(threat)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진전은 그 동안 6자회담을 통하여 논의되어온 북한의 
핵개발 문제의 처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제4차 6자회담(2005. 
9.19)에서 합의된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핵문제로 인한 긴장은 남북한 기본합의 
사항 추진에 차질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북한의 신뢰감 저하로 대북지
원에 대한 국민 공감대의 부족 상황에서 대북지원에 대한 재검토 여론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비무장지대와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의 전개는 생태계 훼손에 대
한 우려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협력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 환경단체로부터 거세게 일어날 경우 
협력사업의 추진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임남댐이 
계획대로 증축될 경우 수몰지역의 확대, 유하량 감소, 생태계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이 지역이 개성 및 파주 등 서부접경지역 교류협력사업 우선 추
진 등과 비교하면 접경지역내에서 상대적인 비교열위지역이라는 점도 위협요인
이 되고 있다. 동시에 철원과 고성 등 남북한 교통망 연결여건이 우수한 지역이 
인접하여 있어 이들 지역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스. 20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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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존 구상 및 계획13)
1) 정부차원의 제안
(1) 남한의 제안 및 구상
① 정부차원의 공식제안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의 제안은 1971년 6월 12일 군사정전
위원회 제317차 본회의에서 유엔군측 수석대표 로저스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주
요내용은 무기ㆍ진지ㆍ지뢰 제거후 평화적 이용, 민간인에 의한 비무장지대 개
방을 허용하여 민간작업원의 농토복구를 허용하자고 제안하였다.
우리정부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처음 제의한 것은 1972년 2월 12일 
김용식 외무장관을 통한 대북성명에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과 유엔군측 제안
을 수락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 후 1982년 2월 1일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 성명
을 통해, 설악산과 금강산 연계 자유관광 공동지역 설치, 자유로운 공동어획설정, 
공동경기장 설치, 자연생태계 연구를 위한 공동학술조사, 군사시설 철수 등을 제
안하였다.
1988년 10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 교통망연결
과 공장건설 등을 제의하면서 비무장지대 내에 평화시 건설을 제안하였다.14) 이
어서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통체 통일방안을 발표하면서 비무장지대에 평화
구역 설정을 제의하였다.15) 1990년 12월 12일 제3차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비무장
13) 김영봉 외. 2003. 12. 경의ㆍ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 국토연구원. pp. 98~102의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의 남북합의사항을 추가하여 재정리한 것임  
14)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 총회연설에서 “우리는 나아가 민족전체의 번영을 위해 남북간에 끊어진 도로
와 길을 연결하고, 나아가 인력․기술․자본을 동원하여 공장을 짓고 국토를 개발하는 관계로 발전시
켜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당장 문을 열고 개방을 실현하면서, 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상징사
업으로 휴전선안 비무장지대안에 『평화시』를 건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시』안에서 
30년 이상 헤어졌던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만나며, 민족문화관, 학술교류센터, 상품교역장 
등을 설치하여 폭넓은 교환, 교류, 교역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1988. 10. 18. 유엔총회 특별연설 
중에서) 
15) “공동사무소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안에 평화구역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
을 것입니다. 평화구역은 점차『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198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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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를 완충지역화하고 평화적인 이용을 제의하였고, 1991년 12월 13일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의 추진을 명시하고, 
1992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합작공장 설치를 제의하였다.16)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 시키기로 함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단절된 경의
선 철도 연결과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에 합의하였다.
현재 제 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서해
지역의 수산업 협력, 경의ㆍ동해선 및 국도 1ㆍ7호선 연결 개통식 개최, 개성관
광, 전력송전 등에 합의하여 남북협력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② 정부기관의 계획 및 연구
국토통일원은 1990년 10월 “남북간 평화구역 설정을 위한 광역개발 기본구상”
에서 비무장지대안에 평화시 광역개발 기본 구상과 통일동산 기본설계 지침, 평
화시의 실행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통일부는 1998년 12월 “남북 평
화․ 화해 ․협력기지 개발 종합계획”에서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통일 전후 개
발 전략지역을 구상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접경지역 종합계획 등을 수립 접경지
역의 평화적인 활용을 계획하였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는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과 보전, 안보적 요소가 조
화를 이루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평화벨트」조성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을 제안하였는데 임해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 및 북한지역 인프라 확충 추진, 자원의 공동이용, 환경협
력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남북연계 교통망의 복원 추진에서는 단절된 육상교
통망의 단계적 복원 추진과, 북한내 주요 항만 및 공항시설 확충을 제시하고 나
1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문 중에서)
16) 노태우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는 “비무장지대와 중․소국경지대 등 남북이 합의하는 특정지역에 
공동출자로 합작공장을 설치하여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라는 언급
이 있다.(대통령비서실. 1992. 「노태우대통령 연설문집」. p.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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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남북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
축, 국제적인 협력체계 강화, 남북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
안하였다.
(2) 북한의 제안 및 의견 검토
우리정부가 북한측에 대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은 1972년 2월 12일 이었으며, 이때 김용식 외무장관은 정전협정체결 당시의 
정신과 목적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철저한 비무장화와 그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군측 제안을 수락할 것을 북한측에 제안하였다. 
북한측은 김용식 장관의 비무장지대 관련 제의에 대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비무장지대가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우리측 제의를 거부
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1972년 6월 21일 김일성은 워싱턴포스트지 동경지국
장 해리슨과의 회견을 통해 남북한 병력 감축과 시설의 철수를 위한 협상의 용의
가 있음을 표명함으로써 이중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1988년 10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
이라는 제목으로 유엔 총회에서 행한 특별연설을 통해 통일의 상징 사업으로써 
비무장지대의 평화시 건설 구상을 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정부의 평
화시 건설구상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1988년 11월 7일 「포괄적 평화보장 방
안」을 제시하였는데, 동 방안에서 비무장지대와 관련하여 비무장지대의 평화지
대화와 중립국감시군 배치를 주장하였다.17)
그 후 북한은 1990년 5월 31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을 남한
에 제의하였는데 여기에서 북남 신뢰조성, 북남 무력감축, 외국무력 철수,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등 4단계로 구성하였다. 이 제안에서 북한은 비무장지대의 
17) 「포괄적 평화보장방안」은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간의 군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식 평화구
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 방안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언급하고 있음을 비추어, 우리의 대
북제안에 대한 역대응의 의미가 있다. 이 방안은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 3개 기구의 연합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로동신문」, 1988년 11월 8일;「포괄적 평화보장 방
안」의 내용분석에 관해서는 이규열. “북한 군비통제분석”, 국방부. 1990.12. 「한반도군비통제」.군
비통제자료 3. 서울: 국방부. pp. 53~69 참조 (제성호. 1997. 「한반도 비무장지대론」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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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지대화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군사인원․장비철수, 군사시설물 해체, 민간인 
개방과 평화적 이용을 제의하였다. 
이어서 1990년 9월 5일에서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남북고위급회담에
서 북한은 북남신뢰조성방안의 하나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제의하였다. 
주요내용은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안에 배치한 모든 군사인원들과 군사장비들을 철수, 모든 군사시설물 
해체, 비무장지대를 민간인에게 개방하며 평화목적에 이용하도록 한다.' 이다.18)
1990년 11월 2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준
비를 위한 제1차 실무접촉에서 북한측은 「북남불가침에 관한 선언(초안)」을 
제시하였다. 동 선언 초안 4조는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
로 만든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간의 제의들은 1991년 10월 23일부터 25일 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
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한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간의 화
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안)」제6조 3항에서 비무장지대의 완충지
대화 및 평화적 이용을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남북한이 합의서(안)를 토의 ․절충한 끝에 1992년 2월 19일 발효한 「남북사
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같은 군사적 신뢰조성문제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에서 협의․추진할 것임을 명시하게 되었다.19)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
정을 두지 못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관할 사항으로 규정
하는데 그쳤다. 그 후 남북기본합의서의 시행을 위해 1992년 5월 7일 남북한간에 
채택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비무장지대의 
18) 북남신뢰조성」제2항,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 수석대표 기조발언
19)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는 다음과 같다. “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 이동
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
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
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ㆍ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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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2조 3항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기능의 하나로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 사항을 실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시행을 위
해 1992년 9월 17일 채택된「남북불가침의 이행․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서도「남북군사동맹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같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지자체 계획 및 관련학계 연구
지자체의 경우 접경지역에 인접해 있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의 10개 
시․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주요제안사업은 교통망 연계, 수
자원공동이용, 산업협력, 자연환경보전, 문화ㆍ역사자원조사 및 교류 등 다수이다.
인천시는 강화도와 북한 개풍군 간의 연륙교 설치 및 어업협력사업 을 제안하
고 있고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전략적 계획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개방 가능
한 안보시설과 일반관광자원을 결합한 안보관광과 남북협력관련 관광산업의 기
반을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20) 특히 DMZ일대에 국제적인 관광지나 생태학
습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 민족통일 평화지대
의 조성을 위하여 남북교류도시 및 세계평화광장 등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전략지역을 개발하고 민족휴양․거점지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생태공원, 시범생태마을․도시, 생태연구소 등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설악-금강산 국제관광자유지대를 조성하여 한반도의 상징적 평화 관광지
대 및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토록 하고 있다. 관련학계의 경우는 
주요학술지에서 발표 된 논문 및 각종 세미나에서 발표된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하였는데, 주요제안사업은 교통망연계와 산업협력, 자연환경보전, 
20) 지자체간의 교류협력 사업 제안 및 시행은 강원도가 가장 먼저 실시하였으며 인천시, 경기도는 2005
년부터 협력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철원군과 고성군이 협력사업을 시행중이며 화천군
은 임남댐 관련 협력사업, 인제군은 접경지역의 사슴생태계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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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인적교류사업, 체육시설 등에 집중되어 있다.
<표 3-16> 접경지역에서의 기존제안 협력지구 및 사업
구 분 정부제안 지자체제안 민간제안
교통망연결
․교통망연결(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연륙교(강화-개풍, 교동-
해남리, 김포-연백) 
․철도 - 경원선
․도로 - 국도5, 31호선
․철도 : 경의선, 경원선, 금
강산선, 동해북부선 
․국도 : 1, 3, 5, 7, 31호선
재해방지 및 
수자원 
공동이용
․임진강 유역 평화적 
이용
․임남댐 합동조사 및 
공동재난 방지대책
․남북 수자원 공동 활용(평
화의댐 및 임남댐)
․비무장지대화재방지, 병
충해 및 전염병 예방
․임진강 유역 홍수조절을 
위한 다목적 댐건설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공동학술조사(자연
생태계)
․비무장지대 접경생
물권 보전지역 추진
․산림자원 센터 조성(북한
녹화 사업)
․생태교육기관 건립
․DMZ 평화생명 마을
․DMZ 국가자연 탐방로 조
성사업
˙사슴생태계복원사업
․생태마을 설치, 생태계보
존 지역화, 서해안 갯벌지
역, 철원평야, 대암산․두
타연, 생태계 연구시설, 유
네스코 접경생물권 보전지
역
산업협력(공업, 
농업, 수산업, 
관광)
․설악․금강산 연계 
자유관광 공동지역 
설치 
․공동어장설정
․합작공장(DMZ)
․남북공동 어장 조성 및 어
업교류(동․서해)
․농산물품종개량 연구소
(강화교동)
․남북경협 산업단지
․농업연구기반조성
․펀치볼 통일 농장 조성
․DMZ 생태․문화․관광
자원 합동조사
․철원군 북면뜰 공동개발
․공동생산시설(공단, 산업
교류시설, 공산품 생산가공
시설, 공동저장시설)
․금강산-설악산 관광패키지 
상품개발
․관광벨트(생태, 문화, 안보)
문화․역사
자원의 발굴 및 
복원
․민족문화관
․궁예․태봉 학술조사, 남
북관광 센터, 남북 역사유
적 공동 조사사업
․과학기술 및 역사문화 연
구시설
교류협력지구 
및 사업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공동경기장, 군사시
설철수
․DMZ 평화시 건설
․비무장지대 평화구
역 설정(장단)
․비무장지대 완충지
역화 및 평화적이용
․교통물류단지 및 이산가
족 상봉장, 교류협력단지 : 
옹진군(백령, 연평), 강화
군(교동, 강화), 김포시(김
포), 파주시(장단), 연천군
(장남), 철원군(철원), 양구
군(해안), 고성군(현내)
․남북공동 대학, 만남의 광
장, 평화시 관광정보센터, 
공동전시장 및 공동 공연
장, 공동 경기장, 공동 체육
관
․전원공동개발 및 이용
․접경지역내 남북한 경제특
구 개발
자료 : 김영봉 외. 2004.12. 경의ㆍ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 국토연구원. p. 
103 재정리 및 내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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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경지역에서의 기존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실태
(1) 당국간 합의사업
① 교통망 연결사업  
교통망 연결은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사업으
로 1990년대 초에 제기되었다.21)경의선의 경우 남한지역은 완료된 반면 북측지
역은 개성역까지의 궤도부설작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개성공단 시범공단의 가동
으로 그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22) 경의선 철도의 연결사업은 남측구간의 공
사가 2001년 12월 공사가 완료되었고 아울러 2002년 4월 최북단역사인 도라산 
역사가 준공되어 현재 서울∼도라산 열차가 매일 3회 운행되고 있다. 북한구간은 
철도노반공사를 진행중인데 2005년 10월 개통될 예정이다. 도로는 2005년10월 
개통식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남한지역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북
측의 임시개통도로로 개성공단까지 연결되어 있다. 
한편, 동해선 연결구간은 2005년 10월 개통식을 목표로 현재 철도 노반공사를 
진행중이며 노반공사 완료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을 위한 임시도로가 일부 개통
되었다. 동해선 철도의 경우 1단계 공사구간은 저진∼군사분계선간 9.0km(단선), 
사업비는 748억원, 소요공기는 1년 (Fast-Track 방식으로 추진) 으로 계획하였으
21) 남북간 철도ㆍ도로연결사업은 남북한 교통망 연결에 대한 공식합의는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
다. 구체적으로 경의·동해선 연결에 대한 협의는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를 토대로 2000
년 7월 31일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시작되었으며,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9.1)에서 서울-신의
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갖고 착공문제를 협의하였다. 
2001년 9월 18일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군사적 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되고 발효됨에 따라 연결공
사에 착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기로 합의하고, 제7차 장관급회담(2002.8.14)에서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동시 착공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어서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002.8.30. 서울)를 개최, 철도 연결 및 도로 개설을 위한 착공식과 공사추진에 대한 제반사항을 합의
한데 이어 2002년 9월 18일 착공식을 거행하였다. 2003년 6월 14일 비무장지대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 
행사가 동·서 양쪽의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에서 개최되었고 군사분계선에서 연결공사를 마치
고, 현재 DMZ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2) 경의선 철도의 사업개요를 보면, 공사구간은 문산∼군사분계선간 12.0km(단선), 사업비는 약 906억
원, 사업기간은 2000. 9∼2002. 12로 계획되었고, 도로는 공사구간은 통일대교 북단∼군사분계선간 
5.1km(4차선 계획), 추정사업비 : 898억원, 사업기간 : 2000. 9∼2003. 봄(Fast-Track 방식으로 추진)으로 
되고 있다.(건설교통부. 2000.9. 경의·동해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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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도로의 경우 공사구간 은 통일전망대∼군사분계선간 4.2km(4차선 계획), 추
정사업비는 674억원, 사업기간은 1년(Fast-Track 방식으로 추진)으로 계획되었다. 
<표 3-17> 남북간 육로연결 구간 현황
노선 종류 규모 거리(㎞) 구간 공사현황
경의선
철도 단선 27.3  우리측(12㎞) 문산∼MDL 북측(15.3㎞) MDL∼개성
、02.12.31 완료
  궤도부설 완료
도로 4차선 12.1  우리측(5.1㎞) 통일대교∼MDL 북측(7㎞) MDL∼개성
、03.10.31 완료
  공사 완료
동해선
철도 단선 27.5  우리측(9㎞) 저진∼MDL 북측(18.5㎞) MDL∼온정리
  공사진행중
  궤도부설 완료
도로 2차선 24.2  우리측(4.2㎞) 송현리∼MDL 북측(20㎞) MDL∼고성
、04.11.30 완료
  공사완료
자료 ： 통일부. 2005. 통일백서
② 하천관련 협력사업
임남댐(금강산댐)과 관련하여 남북간의 협력사업을 위해 남북한은 2002년 제2
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
키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2년 9월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남북
은 공동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북측이 공동조사 전 임남댐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사과와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함에 따라 합의도출에는 
실패하였다. 향후 최근에 합의한 전력송전사업23)(2005. 7. 12 16차 장관급회담 합
의문)이 가시화되면 임남댐 관련 협력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9.1)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제5차 남북장관급회
담에서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현지 조사에 착수하
기로 합의하였다. 그간 2차례의 실무협의회(2001.2.11)와 문서교환방식으로 남북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2002년 4․5 댐 방류시 사전통보가 실시되고 최근에는 
23) 제16차 장관급회담 합의문(200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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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보가 없었던 방류에 대해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협력사업의 추진을 밝게 해 주고 있다.
③ 농ㆍ어업 및 기타 협력사업
강원도는 1990년대부터 북한의 북강원도와 상호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상호 방문 및 물자교류, 농업 및 어업협력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강원도는 금강산관광사업 실시와 동해선 연결 등 교통망 연결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지자체간의 협력사업 여건도 양호한 상황이다.24)
철원군은 북한의 철원군과 종자교환, 기술협력 등 농업 협력사업을 지자체 차
원에서 시행 중이며 고성군은 북한지역 고성군 남대천의 연어방류사업을 성공적
으로 시행하고 있다.
(2) 민간 추진사업
① 금강산 관광사업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은 남북한 접경지에서 추진된 최초의 남북 경협사업으로 
현대그룹이 1998년 6월 22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관광을 위
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동년 9월7일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하였다. 
1998년 11월 8일 역사적인 첫 번째 금강산 관광선(금강호)이 출항하였으며, 
2001년 6월 8일 육로관광 실시를 합의함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어서 금강산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2002년 11월 13
일 금강산관광지구법을 공포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고, 2003년 8월 경제협
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육로관광의 정례화와 관광특구 개발 조기 착수 및 
특구 경계획정에 합의하였다. 2003년 9월 육로관광이 시작되었고, 2003년 10월 
8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금강산 관광특구 지역을 확정하였으
며.25) 자가용 육로관광, 골프장 건설 등을 추진 중이다.
24) 강원도 남북협력담당관실(2005.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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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성공단 건설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1999년 10
월 서해안 공단개발에 합의하고 2000년 6월 개성지역을 포함하기로 합의함으로
써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지난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이 
합의한 사업으로, 개성직할시 일대에 800만평 규모의 공단(1차)과 1200만평 규모
의 배후단지를 조성해 국내기업을 유치 한다는 구상이다. 1단계로 현대아산은 한
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약 2천억 원을 투입해 개성 판문군 평화리 일원에 총 800
만평의 공단과 1천200만 평의 배후단지를 조성한 뒤 국내 기업들을 대거 유치해 
연간 2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개성공단은 실제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변화26)가 있었는데 2005년현재 
시범단지가 완공되어 가동 중에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개성공단부동산규정’을 발표하여 개성공단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
며,27) 이러한 북한의 공단가동준비에 따라 남한에서도 본 공단 개발계획 수립, 
2차 입주업체 선정작업 착수, 서울에서 개성공단까지의 셔틀버스 운행 등을 시행
하고 있다.
③ 산림녹화 등 기타 협력사업
민간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은 산림녹화사업과 의료지원사업, 식량
25) 금강산관광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2003년 11월 19일 남북 공동으로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개최되
었다. 금강산관광 5주년의 성과 행사에서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은 “유람선을 통한 해로관광의 존폐여
부를 심각하게 고려 중” 이라며, “현재 사용중인 유람선은 대당 매월 200만 달러의 비용이 들고 있어, 
육로관광이 활성화되는 마당에 유람선관광은 애물단지다”라고 표현하면서 현재 유람선을 폐쇄하고 
해로관광 방법을 쾌속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2004년 초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26) 2000년 합의 후 핵문제 등으로 진척이 없었다가 2002년 8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문에서 남
북은 개성공단 건설사업을 연내 착공키로 합의했으며, 북한은 2002년 11월 남측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을 위해 곧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 공포하여 공단 기반시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03년 6월 30일 개성 현지 1단계지구에서 남북의 정치, 경제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착공식이 열렸으며, 시범단지가 남북은 임시사무소를 설립, 부지 측량과 토질조사 등을 벌인 뒤 
실시설계가 끝나는 2004년 상반기에 실제 공사가 시작되었다. 
27) 북한은 이 규정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권을 상속할 수 있으며 상속자 판정, 상속 
재분배 등은 사망당시 피상속자가 속한 구가, 또는 지역의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토지의 
11년간 무상사용, 양도, 임대, 저당 등 자본주의 경제방식의 토지 이용권을 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2004.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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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이 있다.
<표 3-18 >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현황 
협 력 사 업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
당
국
간
합
의
사
업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사업
-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를 토대로 7차례의 남북장관급
회담을 개최 2002년 8월 14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
사 착수 합의
- 2003년 6월 현재 DMZ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공사 중(2005. 10 개통식 개최예정)
임남댐 관련 
협력사업
- 남북한은 제 7차 남북한 장관급 회담 및 제2차 남북경제협력 추진위
원회(2002년 8월)에서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키로 
합의
- 2005. 9. 17 재16차 장관급회담에서 전력송전사업 합의로 향후 협력
사업 추진 여건 조성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9.1)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 그간 2차례의 실무협의회(2001년 2월, 11월)와 문서교환방식으로 남
북간 협의 추진
- 댐 방류시 사전통보 실시 합의
- 2004년부터 현황조사에 합의하였으나 현지조사방법에 이견을 보이
고 있음 
농ㆍ어업 및 
기타협력사업(지자
체간 협력사업)
- 강원도와 북한 강원도의 상호교류사업
- 철원군과 북한 철원군의 농업협력사업
- 고성군과 북한 고성군의 연어 방류사업 등 어업협력사업
민
간
추
진
사
업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 현대그룹은 1998년 6월 22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관광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 동년 9월 7일 남북협력 사업으로 승인
- 1998년 11월 18일 첫 번째 금강산 관광선 출항, 2001년 6월8일 육로
관광 실시, 관광특구 지정 등에 합의, 2002년 11월 13일 ‘금강산관광
지구법 제정’ 
- 2003년 2월부터 일반인대상 육로 관광개시
- 자가용 육로관광, 골프장 건설 추진 중
개성공단 개발사업
-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1999년 10월 서해안 공
단개발 합의, 2000년 6월 개성지역 포함 합의
-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개성공단건
설 합의서(공업지구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 2002년 12월 현대․토공․북측과 1단계 100만평 사업추진 합의
- 2003년 6월 30일 개성공단 착공식 개최
- 2005년 4월 시범단지 완공 및 6개 업체 1차 입주, 가동 중
산림녹화 등 
기타협력사업 
- 산림녹화사업 및 식량지원사업
- 결핵퇴치 등 의료지원사업
- 평양과기대 설립 등 기타협력사업
자료 : 김영봉 외. 앞의 책. p. 44를 재정리 및 내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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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화사업은 민간단체의 주도로 실시되고 있으며 의료지원사업은 결핵퇴
치사업, 의약품 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식량지원사업은 종교단체의 주도로 
국수공장 건설사업을 시행 중이고 평양과기대 설립사업도 결실을 앞두고 있다.
4) 기존 계획 및 연구의 분석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①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는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과 보전, 안보적 요소가 조
화를 이루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평화벨트」조성
을 제시하였다.
②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지역 인프라 확충 추진, 자
원의 공동이용, 환경협력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북한의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는 남북연계교통망 및 배후지의 인프라 확충, 통신망 건설, 단계별 전력공급체계
를 구축하며, 자원공동이용에서는 자원의 공동개발과 제3국의 자원개발에 남북
이 공동진출 등을 모색한다. 환경협력에서는 산림개선사업과 백두대간 공동환경
관리, 수질 및 대기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다.
③ 남북연계 교통망의 복원 추진
남북연계 교통망의 복원 추진을 위해서는 단절된 육상교통망의 단계적 복원 
추진과, 북한내 주요 항만 및 공항시설 확충을 제시하고 나아가 남북교류협력 추
진체계 강화를 위한 남북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국제적인 협력체계 
강화, 남북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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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강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존의 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더욱 활성화하기 위
해 남북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국제적인 협력체계 강화, 남북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모색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기타 정부기관의 연구 및 계획 
① 통일부의 남북협력 종합계획
남북한 평화구역 설정을 위한 광역개발 기본구상, 남북평화․화해․협력기지 
개발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비무장지대와 인접 시․군을 포함하는 지역을 남북간의 평화․화해․협력
을 실현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인 목표는 통일기반조성, 비무장지대를 활용한 
보존 및 관광계획의 수립, 국토공간의 효율성 제고 및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 통
일을 전후한 위기관리 방안 마련 등이다.
② 행자부의 접경지역 종합계획
남한지역 접경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정주환경 개선, 지역소득 창출사업 
등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접경지역 종
합계획의 기본목표는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열악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
고, 정주생활 환경의 개선, 산업활동의 활성화, 관광자원의 발굴 등이다. 또한 자
연환경과 역사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통해 자연경관의 보전, 동서간 녹지
축 형성,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평화적인 남북교류
의 지원 및 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시설의 확충, 지역특성을 고려
한 기반시설의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③ 기타
접경지역 및 비무장지대를 활용하기 위한 각종 연구가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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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
상과 관련 학회의 학술 논문 등도 발표되고 있다.
3. 교류협력 추진상의 과제 
1) 비무장지대 출입 및 활용의 법적문제  
비무장지대 출입문제는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내로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
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
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specially authorized)를 얻어 들어가는 인원의 비무장
지대내로의 출입은 인정되고 있다(정전협정 제9항 참조). 남북교류․협력의 과정
에서 비무장지대에 출입할 인원은 이산가족, 경제인, 예술인 등 일반시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비무장지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
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비무장지대 출입에 따른 제한이라 할 수 있는데, 남북교류․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출입제한의 완화 또는 간이출입절차의 
수립 등이 요구된다 하겠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
능하며 정부의 승인과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28)
특히 비무장지대내 북측 지역 진입문제의 경우 정전협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군인이거나 민간인이거나를 불문하고 비무장지대 내로의 출입을 금
지하는 동시에,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상대측 지역에 진입하려 할 경우 동 지역
을 관할하는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를 얻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거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
28) 특히 군사분계선 통과문제의 경우 정전협정은 적대 쌍방에 대하여 군인인가 민간인 인가를 불문하
고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unless specially authorized)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아니한
다(정전협정 제7항).”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의 과정에서 비무장지대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기를 희망
하는 자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정부의 승인과 협
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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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정전협정 제8항).”
이처럼 남북교류‧협력의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상대측 지역에 진
입하려고 하는 자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
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여 체결한 한국군사정전에 관
한 협정에 따른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북한 및 중국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북한당국과의 사전 접촉, 북한 당국의 승인과 
협조제공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29)
2) 사업 및 교류협력지구 선정문제
북한강유역에서 남북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남북협
력프로그램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30) 부문별 협력가
능사업으로는 산업협력, 자원공동개발, 재해공동대처 및 관리, 자연환경보전 등
을 들 수 있으며, 주요 평가기준으로는 시급성, 경제성, 환경보전, 협력가능, 파급
효과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남북협력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이 남북화해ㆍ협력을 위한 평화창출의 전진기지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
29) 이 때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한당국과 접촉하여 우리측 비무장지대에 출입하
여 군사분계선을 통과, 북한측 비무장지대에 진입하려 할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행위일 
뿐만 아니라 승인없는 무단 방북기도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위반하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정(情)을 알면서 행한 무단 방북행위로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
서 간주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범죄에 해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0)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주요 교류거점과 분야별 협력가능사업을 접목하는 현실성 있는 장․단기 사
업추진구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기존연구, 현지조사 등을 
통한 분야별 협력가능사업의 도출(분야별 협력가능사업의 세부적 도출단계에서는 ① 특성 및 현안분
석, ② 주요과제의 도출, ③ 협력사업선정의 기본방향, ④ 추진전락 등의 마련이 요구될 것이다)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심층분석 및 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중점 교류사업지구로는 서부의 경의선, 
중부의 경원선, 동부의 동해선 등 주요 교통망의 통과지역을 지정하고 여기에 인적 교류(주로 이산가
족교류와 관광교류) 및 물류거점을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남북교류사업지구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는 서부연안지역에서의 어업 및 관광 등 경제적 교류협력, 중부의 농업 및 생태자원, 문화․
역사자원 활용사업, 동부의 생태 및 관광자원 활용사업 등을 강구․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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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남북한이 당국간 합의를 통해 접경지역
에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합의에 의거하여 우리 국내법적
으로도 접경지역 평화벨트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지구를 설치하기 위한 입법조치
를 취해야 한다.31) 
 
3) 수자원 부족 문제
현재 금강산댐의 수력발전을 위한 유로변경으로 인해 유하량이 16억톤이나 감
소하여 비무장지대 남방의 화천댐 및 하류수계의 수자원부족으로 생태계의 변화 
및 하천형상 변화, 수질악화, 용수부족 문제가 발생하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임남댐붕괴 및 방류에 대비한 평화의 댐 증축공사 및 화천댐 발전중단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평화의 댐 증축공사는 2004년 4월 20일 댐 증축공
사가 완공되고 현재 주변지역 부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저수량 
26.3억톤, 높이 125m로 총사업비가 1,883억원이 투입되었다.32) 화천댐 발전 중단 
및 방류로 인한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남북협력사업이 좀 더 
일찍 추진되었다면 이 사업비를 다른 협력사업에 투입하여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강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4) 주요생태자원 및 역사적 유적의 보전
이 지역에서 남북협력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 및 남
북한 접경지역의 주요 생태자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결적인 과제로 제기될 것
이다.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은 개발보다는 보전중심으로 그 효용가치를 최대
한 활용해야 할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공동 정밀조
사를 통해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31) 남북교류협력지구의 형태로는 남북경제교류거점, 물류단지, 남북관광특구, 생태계공동보전 및 관리 
등 생태계보전지구, 학술 및 연구단지, 국제기구 유치단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지구 
설치를 위한 주요 평가기준에는 기반시설 조건, 경제적 조건, 대외중추기능 및 사회적 조건, 남북한 
접근성 등이 포함될 것이다.(김영봉 외. 2003. 12. 앞의 책. p. 72) 
32) 한국수자원공사. 앞의 자료.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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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비무장지대에서의 상호 협의 하에 생태계를 조사하고, 훼
손된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희귀 생
태자원에 대한 보전 대책과 남북한 공동 활용에 대한 방안의 모색이 중요한 과제
이다.
이와 함께 현재 북한강 유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선사유적지에 비춰볼 때 양구 
이북지역의 비무장지대 및 북한지역의 유역에도 선사유적지가 존재하고 있을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국토 중앙
지대의 역사유적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5) 남북한 군사시설 이전문제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북한강본류 유역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사
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비무장지대와 주변 접경지역에 기 설치해 놓은 군사시설
과 군부대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의선 철도 및 관련 도로 
연결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다. 특히 집중적인 
군사시설의 배치와 지뢰 등 폭발물의 설치로 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
이 크게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33)
사실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진배
치, 병력 재배치 또는 후방이동은 군비통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고도 필요한 사
항이라고 하겠다.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만 군사기지 및 시설의 후방 재배치의 경우 대상지
33) 접경지역은 군사정전협정상 비무장을 하기로 한 비무장지대까지도 중무장 화되었다. 지금까지 알려
진 북한측의 비무장지대 무장상태는 각종진지 354개소(박격포진지 234개소, 고사포진지 92개소, 대전
차포진지 28개소), 4개의 갱도(땅굴), 29.4㎞의 지뢰지대, 282개소의 감시소(Guard Post : GP) 및 관측소
(Observation Post : OP), 117개소의 방송시설, 철책선, 막사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남한
측도 이에 대항하여 철저한 방어를 목적으로 비무장지대내 주요지점에 제한된 수의 GP 와 OP를 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측이 설치한 내용을 보면, GP 및 OP 100개소, 107개소의 방송시설을 설치하
고 있는데 이는 수적으로 북한측의 약 1/3 수준이다. 이와 함께 남한측은 전투진지 및 콘크리트 방벽 
등 다수의 군사시설물 들을 설치해 놓고 있다(전성훈,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 영공개방“ 
한림대 국제문제 연구소, 1996.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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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주민의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반대 가능성,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위한 국
가재정 부담의 증가, 기지이전지역 주변의 토지ㆍ건물 등 재산권 행사의 새로운 
제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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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  H  ․  A  ․  P  ․  T  ․  E  ․  R  ․  4
 외국의 접경지역 협력사례와 시사점
본 장에서는 외국의 공용하천과 생태자원 관련 공동협력사례를 분석하고 이것이 북한
강 유역에서의 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공용하천의 협력사례에서는 동․서독, 
미국과 캐나다, 북한과 중국간의 국경하천에 대한 협력사례를 분석하였고 생태자원의 경
우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간 국경지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다뉴브강 삼각주 지역 
등의 협력사례를 고찰하였다. 하천공동이용 측면에서는 협력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
갈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는데 시사한 바가 크고, 생태자원관련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보
호를 위한 공간계획 필요성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1. 접경지역 수자원 협력의 원칙 및 제약요인
1) 세계의 유역 접경지역 현황
물을 절약하거나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은 한
정된 물에 대한 인간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반면 물의 흐
름은 대개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2국 이상의 국경선을 가로질러 흐른다. 따라
서 국경하천의 관련국들간 하천 관리와 사용에 관한 합의를 통해 서로의 요구를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1975년 현재 2백여 개 국제하천 유역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1백5십여 개 국제하천은 두 개 이상의 국가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 1백5십
여 하천 중 53개 국제하천은 3개 이상의 국가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으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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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국제하천은 6개 이상의 국가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1)
이들 공유하천은 각종 분쟁이 역사적으로 많이 유발된 지역으로 그 협력도 쉽
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3개 이상의 국가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포괄적인 조약에 의해 조절되고 있지 못하며, 대부분 2개 국가만의 조약 등에 의
해 제한적인 조절만이 가능한 형편이다. 실제로 3개 이상의 모든 국가들이 다자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경우는 아주 드문 사례로 기록될 정도이다.2) 또한, 경험적 
연구들은 여러 국가가 참여하고 광대한 지역일수록 분쟁해결이 어려움을 증명하
고 있다.3) 이러한 세계 유역접경지역의 현황은 2개의 주체만으로 이루어진 남북
한의 경우 분쟁해결의 실마리를 푸는데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 주체가 분쟁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
로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사업을 진행한다면 분쟁해결의 실마리는 다른 세계의 
접경하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문제해결에 있어 유리할 수  있다.
2) 유역접경지역 협력의 패러다임 전환
최근 국가간 유역협력의 특징은 과거 항행 및 경계선 획정에 주안점을 두던 
것에 반해 광역적인 지역에서 유역사용의 할당 등과 관련 제기되는 갈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으며, 협력규모가 지속해서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예를 들어, 다
뉴브강 유역은 처음에는 항해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홍수 및 오염제
어 등까지를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일강의 경우도 1891년까지는 여러 부분
적인 협정들이 수행되었으나 1994년에는 21개 제안된 프로젝트를 포괄적인 협력 
프로그램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1966년 헬싱키 규범(The Helsinki Rules)은 배수유역(drainage basi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강뿐만 아니라 호수, 운하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
1) Just, Richard E and Sinaia Netanyahu. 1998. International Water Resource Conflicts: Experience and 
Potential, p. 2. In Just, Richard E and S. Natanyahu. 1998. Conflict and Cooperation on Transboundary 
Water Resources, University of Maryland, Boston/Dordrecht/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2) World Bank. 1993. Water Resources Management, Policy Paper, p. 12.
3) Russett, B, and J.D. Sullivan. 1971. Collective Good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25: 84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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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오염문제 등을 통합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1983년 유엔 국제사
법위원회(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f the United Nations)는 물과정 시스템
(watercourse system)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 여
기서 물과정 시스템 개념은 배수유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제한성보다 더 큰 
개념으로 공유자원에 대한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보다 최
근에는 물의 원천에 대기오염 등이 산성비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통제해야 된다는 환경친화적 입장에서 토지사용 및 대기와 관련된 경우를 유역
개념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을 정도로 유역의 범위는 지속해서 
넓어지고 있다.4) 다시 말해서, 접경지역에서 주변지역의 생태환경에 관한 협력
도 수자원 협력에서 필히 다루어야 될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으며, 분쟁해결의 
실마리를 위해 파악되어야 될 문제요인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접경 하천유역에서의 문제는 처음에 경계선 획정 또는 항행에 초점
을 마추던 것에 반해, 현재의 분쟁요인들은 수자원 협력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생태환경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쟁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파악을 통한 분쟁해결은 협력의 주체가 중요한데, 협력 주체도 시대가 변
화함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유역분쟁의 협력의 주체가 국가 단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최근의 분쟁해결주체는 하위 정부, 지역주민, NGO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아마도 경계선획정 또는 항행 등은 국가적 사안으로서 각각의 
정부 역할이 중요하던 것에 반해 문제가 광역화되고 분쟁의 요인들이 다각화되
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사안이라 사료되며, 경계선 획정 또는 항행이 일단락되
고 일단의 긴장이 완화된 상황에서 개별 분쟁에 대한 해결이 지역적으로 해결되
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방향이라 사료된다. 또한, 학문적으로도 지역적 해결 또는 
소규모 단위의 분쟁해결이 유역접경지역에서도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Spenner-Norman 와 Melious(2002)는 협력 지역 및 내용이 지속적
으로 광대해지고 있으나 협력지역내 개별 소규모 지역을 대표하는 그룹들이 상
4) Teclaff, L.A., and E. Teclaff. 1987. Trans-Boundary Toxic Pollution and the Drainage Basin. In A.E. Utton 
and L.A, Teclaff, eds., Trans-Boundary Resources Law, Boulder:Westview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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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갈등 해결능력이 우수하다고 증명하고 있다.5) 
3) 국제공유하천의 6가지 국제법적 원칙
국제공유하천의 분쟁요인의 파악과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의 마련 등은 기본적
으로 국제법의 원칙들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지난 60여년간 유역접경지역에
서 물의 경쟁적 사용과 관련된 많은 갈등과 그의 해결은 관련된 정부들간에 조약 
등의 수단을 통해 협력에 동의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조약은 일정한 원칙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는데, 접경유역의 수자원과 관련된 원
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헬싱키 규칙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94년 
국제사법위원회(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국제하천유역의 비항행 사
용에 관한 원칙(Draft Articles on the Law of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 Courses)등을 제시하여 헬싱키 규칙의 동동한 사용(equitable use)과 무해원
칙에 조금 더 포괄적인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들 원칙들에 대해 제
시했던 LeMarquand(1977)와 Rogers(1991)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경유역의 분
쟁해결 원칙을 6가지로 정리한 것이다.6)
  
(1) 선점권(Prior Appropriation) 
역사적 권리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먼저 사용한 경우 권리를 부여하
는 것이다 (first in time, first in rights)." 가장 좋은 예는 나일강에서 이집트의 권리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7) (Alemu et al. 1996)
(2) 하몬 독트린(Harmone Doctrine)
5) Spenner-Norman, E., and Mellious, J.O. 2002 Transboundary Environmental Management: a Study of the 
Abbotsford-Sumas Aquifer in British Columbia and Western Washington (Paper presented at the 2002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 March 2003). New Orleans, LA.
6) Just, Richard E., and Sinaia Netanyahu. 1998. International Water Resource Conflicts: Experience and 
Potential. In Just, Richard E and S. Natanyahu. 1998. Conflict and Cooperation on Transboundary Water 
Resources, University of Maryland, Boston/Dordrecht/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7) Alemu, S., A. Dinar, and G. LeMoigne. 1996. The Nile Basin: Data Review and Riparian Issues.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nflict Management, University of Maryland.
제 4장∙외국의 접경지역 자원이용 협력사례와 시사점   85
하몬 독트린은 절대적 자치를 지지한다. 다만, 국제공유하천의 가장 강력한 국
가가 하천의 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함으로써 힘의 논리를 부각시킨다는 
것이 불합리한 결론을 발생시킬 수 있고,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분쟁의 소용돌
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좋은 예는 유프라테스강의 상
류 국가인 터키로서 절대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3) 연안권(Riparian Rights)
연안권은 절대 영토개념의 아이디어로서 하류 국가의 하천 사용을 보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뉴브 강은 이 원리를 반영한다.
(4) 상호 발전 이론(Mutual Development Theory)
상호발전이론은 배수유역 개발은 모든 유역국가들의 상호간 발전을 보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로서 메콩강 위원회(the Mekong River Committee)는 이 원칙
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5) 연결 원리(The Linkage Principle)
수자원 협력이 하나 이상의 국가들에 수자원 이외의 문제들에도 이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요르단강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에 맺어진 
아라바 대수층(the Arava Aquifer)8) 협약은 연결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6) 헬싱키 규칙(The Helsinki Rules)
위에 하몬 독트린의 절대적 강자의 원칙에 따른 제한적인 영토 자치개념에서 
탈피 유역의 합리적이고 동등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은 하천의 이용이 
다른 유역국가들에 해를 끼침이 없이 하천을 사용할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와 수단 간의 현재 협약에 불이익을 받은 나일강 상류국가 들이 이 
윈칙을 제기하고 있다. 
8) 대수층(帶水層, aquifer): 대수층이란 지하수를 품은 다공질(多孔質)의 침투성 지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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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자원 협력에 장애요인들
접경유역국가들의 수자원 협력은 그리 쉽지가 않은 문제이다. 각국의 정치적 
시스템이 다르고, 국가들 간에 공동의 목표도 찾기 어렵고, 물부족은 자주 국가
들 간에 충돌의 요인이 되기까지 한다. 국가간 수자원 갈등이 해결되었을 때조차 
수자원 협약은 쉽게 깨지기도 한다. 하지만, 협력 없이는 갈등을 순간적이나마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협력의 장애요인들은 도처에 있고, 그것의 본질적 요
소는 아마도 비대칭과 자치권의 문제로 귀결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좀 
더 세분하여 수자원 협력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정리하여 향후 국가간 수자원 
관련 협력 디자인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접경유역의 협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장벽은 관련 국가들 또는 이해당사자간의 
비대칭적 정보에서 유발된다.9) 접경유역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
이 다르며,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사회적 가치 또는 윤리적 가치를 넘
어서 정보는 한 국가에게 있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다른 상대국에서 얻지 못할 정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협
상에서 더 나은 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심지어 관련국들 모두가 정보
를 얻을 수 있어 정보를 공유한다 할지라도 개별국가에게 이롭지 않을 수도 있
다. 어떤 국가는 정보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상대 관련국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의 전략적 사용이라는 문제는 설사 정보를 공유
하더라도 정보자체를 믿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됨으로써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2) 과학적 차이와 기술적 불확실성 (Scientific Gaps and Technical Uncertainties)
비대칭적 정보의 공유는 한 국가 내에서는 명확히 이해되고 협력에 보완요소
9) Wilson, R.B. 1995. Strategic and Informational Barriers to Negotiation. In K. Arrow, R.H. Mnookin, L. Ross. 
A. Tversky, and R. Wilson, eds., Barriers to Conflict Resolution. New York: W.W. Norton &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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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는데 반해, 국제적 협력의 경우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
다. 그것은 국가들 간의 과학 기술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과학기술의 차이는 자
주 수자원의 물리적 과정을 계측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무능력으로부터 발생하
며, 각 국의 계량적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10) 이러한 과
학기술의 차이는 물의 공급능력 또는 질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유발한다. 어떻게 
산성비가 호수의 물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가?, 얼마만큼의 물이 특별한 대수층에
서 이용할 수 있는가?, 기후변화가 얼마만의 주기에 다가오는가?, 물의 오염 및 
과다 사용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가?, 등이 과학기술의 차이
를 유발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의 양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
다. 특히 대수층의 경우에 그렇다. 유역국들 간에 자주 논쟁거리로 등장하는 물
의 양 측정은 증발률, 물의 주기적 또는 연간 흐름, 대수층들의 수,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관계 등 다양하고 복잡하다. 물의 질에 관련하여 유역국들 간의 동의는 
더욱 어려운데, 왜냐하면 국가들 사이에 물의 질에 관련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
다. 이 다른 기준에 더해서 물의 질에 관련한 기술적 차이는 자주 물 사용의 목적
에 따라 실용주의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도 협력의 장애요인이다.
(3) 강제의 제한(Enforcement Limitations)
수자원 협력에 동의한다하더라도 협력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협력이행의 강제수단은 어느 정도의 모니터링을 필요로 한
다. 그러나 모니터링은 높은 비용, 기술적 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 독립 및 자
치권(sovereignty) 등의 제약요인들이 있다. 모니터링이 가능할 경우 그리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받아들일 경우 모니터링은 이해당사자들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 분쟁의 경우 모니터링 그 자체는 강제적인 도구는 
아니다. 기존 국제 규칙들은 분명 수자원 할당에 관한 지침은 제공하고 있지만 
그것이 효율적인 강제수단은 될 수 없다. 추가로 독립권 및 자치권은 국제 법정
10) Heal, G. 1991. Economy of Climate: A Preliminary Framework for Microeconomic Analysis. In R.E. Just 
and N. Bockstael, eds., Commodity and Resource Policies in Agricultural System. Berlin: Springer-Ver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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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가들의 관련당사자들이 꼭 나오지 않아도 되게 하고 있으며, 중립적인 판단
에 따르지 않아도 되게끔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권한의 미흡은 협력을 어
렵게 하는 요소이다.
(4) 자치권(Sovereignty)
전형적으로 절대자치권의 보호는 한 국가에 있어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결정이 유역에서의 자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설령 제3국에 의
해 결정되는 중립적인 안이라도 또는 유역전역을 포괄하는 전담위원회의 결정이
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5) 국가적 이해와 국제적 이해의 상충
접경유역의 이해를 정의하는데 있어 각 국가들은 자국의 여러 가지 수자원 관
련 이슈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행정적 절차 및 물 관련 법률, 산업
발전의 단계, 상류 및 하류와 같은 지리적 특성 등은 국가적 이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국가간 협력은 어떤 국가의 경우에는 국내의 다른 경제주체에게 손
해를 입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물의 양을 상대국에 양보한다면 자국의 농업에
는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엄격한 오염기준은 자국의 산업 및 농업에 영향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국의 이해당사자들은 당연히 이들 국제협력에 반대함으
로써 협력을 난관에 봉착하게 하기도 한다.
(6) 비대칭적 국가 성격들(Asymmetric Country Characteristics)
관련국들은 서로 다른 인구밀도, 국민소득, 군사력,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성 
등을 가지고 있다. 이들 다른 성격들은 협상에 있어 교환조건의 근거가 되는 요
인이 되기도 한다. 부자국가가 몇몇 보상을 통해 더 많은 수자원을 사용해야 되
는가? 등의 문제들은 항상 협력에서 장애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7) 상류 및 하류에 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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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원천을 제어할 수 있는 국가는 잠정적으로 협상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시리아는 야르목강(the Yarmouk River)의 주요  
원천을 지리적으로 보유함에 따라 요르단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 상
류국가는 부주의하게 물을 사용하거나 오염시킴으로써 하류국가의 물의 양과 질 
모두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수자원 공동이용에 대한 문제를 놓고 협상할 
경우 상류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못한 
채 하류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상류국이 재정적 기술
적 능력이 뒤떨어져 물의 경로를 바꾼다던가 오염시키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상
대적으로 하류국이 물의 사용 및 오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일강
에서 이디오피아가 상류국임에도 불구하고 물의 절대사용량은 이집트에서 많아 
나일강의 66%를 사용한다.11)
확실히 비대칭적 요소들은 국가간의 수자원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일 수 있다. 
비대칭적 요소 중 가장 협력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아마도 힘의 비대칭(군사
적, 경제적), 정보의 비대칭, 지역의 비대칭(상류․하류 문제) 등이 될 것이다. 하
지만, 이러한 협력 장애요인들이 국가간 수자원 협력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유역
에서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받아들인다면 협력에 대한 동의는 확보
할 수 있다.12) 다시 말해서, 협력관계의 형성은 상대국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
고 인센티브를 여하히 제공하느냐에 따라 상대국을 협상테이블로 유도하고, 결
국에는 비대칭의 관계에서도 권력국가의 양보를 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다음의 주요 국가들 공유하천 사용에 대한 협력사례들은 접경유역에서 갈등관
계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정보의 파악과 인센티브를 교환하는가를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 믿는다.
11) Alemu, S., A. Dinar, and G. LeMoigne. 1996. The Nile Basin: Data Review and Riparian Issues.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nflict Management, University of Maryland.
12) Lowi, M.R. 1993 Water and Power: The Politics of a Scarce Resource in the Jordan River Bas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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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하천의 협력사례
일반적으로 국경하천의 협력에 있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마련이지
만,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국가이익과 국민의 복지에 기여하게 될 
경우 유역국들은 협력의 노력을 적극 시도하여 왔던 역사적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분단경험을 하였던 독일의 사례를 세밀하게 분
석․연구하고, 미국과 캐나다 간의 사례를 검토한 후 북한과 중국의 협력사례를 
통해 북한과 우리와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타 국가들
의 사례를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국가들이 복잡한 자원분쟁의 관계에
서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수자원 협력의 기본 틀을 정립하고자 
한다.
1) 동서독 협력사례
(1) 동서독 수자원 협력의 배경과 의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독으로 분단되기 전까지 독일에는 동일한 수경제
(Wasserwirtschaft)정책과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분단 이후 동독은 새로운 수경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동독은 분산적‧지방적 구조의 수경제를 고도의 중앙집중적 
형태로 바꾸어 다양한 수경제적 기능을 통합하였다. 그 원인은 매우 부족했던 동
독의 물공급에 있었고, 동독은 지속적인 수경제의 구조전환을 통해 물부족문제
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동독의 수경제는 증가하는 공급에 대한 요구를 
충분하게 만족시킬 수 없었고, 부족한 물문제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해 더욱 악화
되었다. 결국 통일 이후 독일은 동독에서 취해진 수경제적 구조를 해체하여 통일 
이전 서독의 형식에 맞도록 개조하는 작업을 벌여야만 하였다.
동‧서독간 국경하천 및 수자원 관련 협력은 무엇보다 동독에 의한 수질오염이 
동기가 되었다. 동독은 산업과 농업분야에서 외연적 팽창정책에 중점을 두었고 
그 결과 환경의 악화는 불가피하였다. 당의 핵심간부들에게는 산업과 농업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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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된 성과를 달성하느냐 혹은 초과하느냐의 여부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들에게 
환경문제는 비용부담을 발생하는 부차적인 것으로만 인식되었고, 이점에 있어서
는 서독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동독과 달리 서독은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기술적인 know-how와 재정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동독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하천을 오염시키고 그 결과 서독의 지역에
도 영향을 받게 되자 서독은 동독과 하천을 보호할 수 있는 협력을 이루고자 끊
임없이 노력하였다. 하천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동독에 결여되었던 것은 아니지
만,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고 재정력과 기술력이 결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독은 오염제공자로서 원인자부담원칙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
에서 서독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동독과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동‧서독간 국경하천 및 수자원 협력 결과가 모두 성공적이지는 못하였으나, 
통일 이전 동‧서독이 합의하였던 국경하천 및 수자원 관련 협력의 내용은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다.
(2) 동‧서독간 국경하천 및 수자원 협력에 관한 합의 내용
엘베강, 오더강, 나이셰강 등 동독의 주요 하천은 동부 및 서부의 인접국가로 
흐르는 국경하천이었다. 그 중 약 95%의 수량이 동‧서독간 국경을 240여회에 걸
쳐 동독에서 서독으로 흐른다.13) 국경하천과 관련하여 동독은 서부유럽의 국가
들과 양자간 협정의 체결을 주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특히 동‧서독간의 관계
에서 더욱 두드러졌다.14) 왜냐하면 서독은 동독에서부터 기원하여 자국으로 흐
르는 오염된 하천에 의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서독정부는 동독과 손상을 경감시키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끊임없이 노력
하였다. 국경하천의 수경제와 관련하여 양독간에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3) Ministerium für Umweltschutz und Wasserwirtschaft, ed., Über unser Wasser, p. 48.
14)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1/11: Auszug aus Materialband zur "Lage der Nation," p.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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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경지역에서의 손상 극복 기본원칙에 관한 동서독 합의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RD und der Regierung der DDR über Grundsätze zur 
Schadens-bekämpfung an der Grenze zwischen der BRD und der DDR)15) 
동․서독 국경지역에서의 손상극복을 위해 1973년 9월 20일에 서독정부와 동
독정부는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문의 초점은 동‧서독간 국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데 있었다. 제2조에는 
손상의 발생 혹은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 정보 교환, 극복 방안, 원인 파악 등이 
추진되어야 할 구체적인 손상의 유형들이 지적되어 있다. 그것은 홍수, 국경하천
에서의 결빙, 배수(Vorflut)의 차단(제2조 b), 국경지역에서 발생하는 기름에 의한 
손상 및 기타의 손상, 상대국가의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경하천이나 지
하수 및 토양의 오염(제2조 f) 등으로 하천보호를 위한 손상유형을 적시하였다. 
제3조에서는 긴급한 경우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14개 국경정보교환소를 설치
하고, 손상상황에 따른 담당 주무부서도 명확히 합의함으로써 정보교환의 방법
을 구체화 하였다. 제4조에서는 손상을 유발한 국가는 상대국가지역으로 그 손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였다. 손상의 극복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면, 상호 동의 아래 양 국가가 국경 인근
지역에서 발생된 손상의 극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5조
에는 손상발생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규정되었다. 필요하다면 한 국가에서 발생
한 손상에 대하여 상대국가측의 대표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국경하천의 증축과 정리에 관련된 수경제 시설 원칙에 관한 합의,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RD und der Regierung der DDR über 
Grundsätze zur Instandhaltung und zum Ausbau der Grenzgewässer sowie der 
dazugehörigen wasserwirtschaftlichen Anlagen)16)
서독정부와 동독정부는 1973년 9월 20일 국경지역에서의 손상극복 기본원칙
15) Bundesgesetzblatt Teil Ⅱ: Bekanntmachung der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RD und der 
Regierung der DDR über Grundgesätze zur Schadenbekämpfung an der Grenze zwischen der BRD und der 
DDR, No. 55 (Bonn: 1974.9.26), p. 1238.
16) Bundesgesetzblatt Teil Ⅱ, p.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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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하여 국경하천의 증축과 정리 그리고 그에 관련된 수경제시설원칙에 관한 
합의도 하였다. 이 합의문의 초점은 다른 특별한 규정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면 
국경하천의 증축과 정리, 강우침식에 의한 홍수범람지역의 보호, 제방을 포함하
는 국경하천 관련 수경제시설의 정리, 증축 및 운영에 있었다. 제1조에는 관련 
조치를 취할 때 고려해야 할 전반적 틀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 양 정부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 각자의 주권지역에서 각자가 책임을 진다.
․ 국경하천에 대한 조치는 국경선상의 어떠한 변화도 초래하지 않는다. 조치
를 통한 국경성격(하천국경 혹은 토양국경)상의 변화는 사전의 합의를 요한
다.
․ 조치를 통해 국경표식판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 조치는 통제된 하천수의 유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지역적 조건
에 부합하도록 요청되는 범위내에서 취해진다.
․ 취해질 조치는 사전에 상호 통지된다.
․ 상대편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양측의 합의를 거친다.
․ 한 국가의 조치에 의해 상대국가가 커다란 이익을 얻을 경우 적절한 비용분
담에 관해 합의한다.
․ 조치의 실행시에 상대국가의 국경하천과 그에 관련된 제방을 포함하는 수
경제시설, 하천이용과 지역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침해는 피해져야 한다. 
발생하는 상당한 정도의 피해는 보상되어지며, 이때 동시에 발생하는 상당
한 정도의 이득도 계산된다. 정화로 인한 일시적인 퇴적과 정화로 인한 성
장을 저해하지 않은 하상의 평탄화는 보상없이 추진된다.
․ 위의 5∼8항은 국경하천에 포함되지 않은 국경지역의 표면하천
(Oberflächengewässern)에 대한 조치에도, 그것이 상대국가의 이해에 상당
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적용된다.
․ 부속문서를 통해 이 합의문을 위한 개념정의를 규정한다. 
제2조에서는 조치들의 작업추진방법이 확정되었다. 
․ 쌍방은 합의된 시간범위내에서 추진될 각 조치들의 방법과 범위를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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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요청되는 상황에 부합하게 합의한다. 주어진 여건으로 인해 요구되어
진다면, 국경하천의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제방을 포함한 어떤 수경제시설
에 대해 누구에 의해 조치가 취해지는가 등을 사전에 합의한다. 이를 위해 
정리될 국경지역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 상대국가의 지역에서 행해질 작업에 관해서는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치의 실행에 의해 침범되어질 지대가 육지 방향으로 사면상부가장
자리(Böschungsoberkante)의 폭이 1m - 예외적인 경우에는 5m까지 - 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쌍방은 어떤 하천부분에 이 규정이 
적용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어떤 하천부분에 1m 이상의 범위가 요청되어지
는가에 관해 사전에 합의한다.
․ 조치의 실행을 위해 상대국가의 지역에 대한 작업인력의 체류에 관해서는 
체류지국가의 규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쌍방에 의해 합의된 조건들을 적
용한다.
․ 상대국가의 지역내에서 조치를 실행할 경우에는 오직 해당되는 수경제당국 
및 조직에 의해 위임받은 사람들만이 허가된다.
․ 조치의 실행을 위해 합의된 지역은 표지판을 붙이거나 경계를 설정하는 등
의 식별로 표식될 수 있다.
․ 조치를 위해 계약된 작업인력에 대한 구호조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국가
에 의해 행해진다. 그러나 상대국가의 구호조치가 이에 의해 배제되지는 않
는다.
국경하천에 대한 수경제조치에 관한 국경위원회(Grenzkommission)17)의 1989년 
17) 국경위원회는 1972년 동‧서독간에 체결된 ｢기본조약｣ 제3조의 부속의정서 1항을 바탕으로 동‧서독
정부가 선임한 대표들에 의해 구성되었다. 주요 임무는 양 독일간에 놓인 국경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었고, 필요할 경우 국경선을 수정‧보완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일이었다. 그 외 국
경과 연관된 수경제, 에너지 공급, 손상 극복 등의 문제도 규율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1978년 
11월 29일 위원회의 대표들은 런던의정서에 기초하여 1,297㎞에 이르는 동‧서독간 국경에 관한 합의
에 서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95㎞에 이르는 엘베구획(Elbeabschnitt)과 1.2㎞의 하르쯔바헤스 바르메 
보데(Harzbaches Warme Bode) 구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국경위원회는 국경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양 독일의 주민들에 상호 이익이 되도록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 
Bibliographisches Institut, Meyers Großes Taschenlexikon, Band 8 (Mannheim, 1983), p.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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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의정서메모에는 1989년 합의된 조치에 의해 동독은 98건의 조치를 취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국경하천의 배수관계가 보호되었고 이
를 통해 홍수피해가 방지되었다.
③ 뢰덴강 수질개선을 위한 존네베르크(동독)시 배수 및 하수처리 규정 합의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RD und der Regierung der DDR über die 
Regelung von Fragen, die mit der Abwasserableitung und-behandlung für die Stadt 
Sonneberg(DDR) zur Verbesserung der Gewässergüte der Röden zusammenhängen)18)
1983년 10월 12일에는 뮌헨에서 서독정부와 동독정부간에 뢰덴강의 수질을 개
선하기 위한 존네베르크(동독)시 하수의 배수 및 처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규
정이 합의되었다.19) 
④ 환경보호분야에서 추가적인 관계 형성에 관한 합의(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RD und der Regierung der DDR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20)
환경보호분야에서 추가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정부간 합의는 1987년 6월 10일 
가서명된 후, 동독 공산당서기장 호네커가 서독을 방문한 1987년 9월 8일 본에서 
서독의 환경, 자연보호 및 핵발전안전성 장관과 동독의 환경보호 및 수경제성 장
관간에 합의서인 ｢환경보호기본협정｣(Umweltschutzrahmenabkommen)이 서명되
었다. 쌍방은 이 합의를 통해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양 국가 관계
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합의서는 동‧서독은 물론 서베를린에
도 제한없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환경보호와 관련된 모든 분야 - 대기정
화, 산림훼손방지, 폐기물처리, 자연보호, 하천보호 등 - 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21)
총 9조로 구성된 합의서의 제1조는 협력이 경험이나 정보의 교환에 국한되는 
18) Bundesgesetzblatt Teil Ⅱ, p. 342.
19)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있는 뢰덴강 사례연구 참조
20) Bundesgesetzblatt Teil Ⅱ, p. 598.
21) Christian Matern, "Umweltschutz,"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 eds., Handwörter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1), pp. 7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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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환경의 보호와 유지를 위한 조치들과 가능한 규정들이 협력의 주요 
핵심임을 분명히 하였다. 제2조에서는 협력이 추진될 환경분야들이 적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하천의 보호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기술, 경험 및 조치들의 분야에 
관해 합의되었다. 전문가 자문, 전문부문별 행사의 개최, 전문가‧학자의 접촉 및 
상호교환, 연구결과를 포함하는 과학기술정보의 교환 등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를 파견할 경우에는 파견하는 측이 여행 및 체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되
었다. 회의나 전문부문별 행사의 개최 시에는 초대하는 측이 참가비용을 부담하
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제3조에서는 쌍방이 3년 기한의 작업계획서에 구체적인 협력주제와 추진방법
을 확정하였다. 예를 들어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수자원보호를 위한 정보 및 경
험교환에 관한 작업계획서는 <표 4-1>과 같다. 대표단들은 서독측에서 연방주와 
지방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전문가대화는 적절한 시설의 방문 이후 그리고 기업
들과의 대화 이후에 보완되고 실시되었다.
제4조에서는 쌍방이 협력의 발전을 위해 각각 한 명의 위임인을 지명하도록 
하였다. 1987년에서 1989년까지 협력의 첫 단계에서는 이들이 협상을 동시에 진
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다른 해당 기관의 지방적 성격을 띤 특수한 개별문제에 
관해서도 상론하고 규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⑤ 동독내 환경사업의 실행에 관한 공동성명(Gemeinsame Erklärung des 
Bundesministers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der BRD und des 
Stellvertreters des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und Minister für Umweltschutz und 
Wasserwirtschaft der DDR über die Durchführung von Umweltschutzprojekten in der 
DDR)22)
동독내의 환경사업에 서독이 참여하는 길도 확보되었는데, 1989년 7월 6일 서
독의 연방 환경, 자연보호 및 핵발전안전성 장관과 동독 내각자문회 의장대행 겸 
환경보호 및 수경제성 장관간 동독내 환경사업의 실행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22) Information zur Entwicklung der Umweltbedingungen in der DDR und weitere Maßnahmen/Basisjahr 1988
의 부록 "Übersicht über die internationale ökonomische, wissenschaftlich-technische und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im Bereich des Ministeriums für Umweltschutz und Wasserwirtschaft" 참조.
제 4장∙외국의 접경지역 자원이용 협력사례와 시사점   97
서독의 재정부담으로 동독에서 6개의 환경보호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다. 사업
에는 수은과 염화탄산수소에 의한 엘베강 오염의 경감 그리고 유황산화물과 질
소산화물로 인한 대기오염의 경감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들에 의해 쌍방
이 이득을 얻도록 하였다.
<표 4-1> 동‧서독간 수자원보호를 위한 정보‧경험교환 계획서
하천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를 위한 기술, 경험 및 
조치
협력의 조정을 위한 
동‧서독 쌍방의 
책임기관: 서독/동독
참가인력의 
수‧기간(일)
초청하
는 국가 시기
(1) 물절약 기술의 개발과 도
입을 위한 조치 및 하수로
부터 가치있는 물질의 재
채취를 위한 조치 
서독 연방환경성/동독 
환경보호 및 수경제성 3/3
3/3
동독
서독
Ⅱ/88
Ⅱ/89
(2) 물성분의 측정, 특히 중금
속, 유기 할로겐화합물이
나 기타 미량의 유기원소
의 진단, 나아가 수질의 등
급 판정 등을 위한 방법과 
처리과정
서독 연방환경성/동독 
환경보호 및 수경제성
2/3
2/3
동독
서독
Ⅲ/87
Ⅱ/88
(3) 하수 정화, 특히 질소와 
인산염 제거를 위한 처리
과정과 기술, 나아가 하수
질의 한계치 결정을 위한 
방법 
서독 연방환경성/동독 
환경보호 및 수경제성 4/3
4/3
서독
동독
Ⅳ/87
Ⅳ/88
(4) 하천에 대한 확산성 유해
요소의 유입 문제
서독 연방환경성/동독 
환경보호 및 수경제성
2/2 서독 Ⅲ/89
 
(3) 동‧서독의 연방주간 공동성명 및 합의 내용
동‧서독의 연방주 사이에 이루어진 공동성명 및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1 참조).
① 동독과 서독연방주 니더작센간 환경공채의 발행에 관한 공동성명(Erklä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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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r Bildung eines Umweltfonds zwischen der DDR und den Bundesland 
Niedersachsen)
1989년 7월 8일 이 공동성명을 통해 쌍방은 공동으로 환경공채를 발행하여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하천과 대기의 정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민경영(VEB: Volkseigener Betrieb) 화학단지인 비테펠트(Bitterfeld)에 수은
제거시설을 건설하는 것과 더불어 하이리겐슈타트(Heiligenstadt)와 슈텐딸
(Stendal)에 다단계 정화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② 자유한자시 함부르크의 공동성명(Erklärung des Stellver-treters des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und Minister für Umweltschutz und Wasserwirtschaft 
der DDR und der Freien Hansastadt Hamburg)
동서독 지자체간 협력도 이 시기 두드러지는데, 1989년 11월 2일 함부르크시
는 동독 내각자문회의 의장대행 겸 환경보호 및 수경제성 장관과 자유한자시 함
부르크의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파트너시인 드레스덴의 VEB Solidor Dresden공
장에서 나오는 중금속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에 지원할 것을 결정하였다. 함
부르크시는 드레스덴-카디츠(Dresden-Kaditz)의 정화시설에 유도 및 주집전기의 
근본적인 세척과 세광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③ 하수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1974년 12월 12일 합의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합의(Vereinbarung zwischen dem Ministerium für Umweltschutz und 
Wasserwirtschaft der DDR und der Senatsverwaltung für Stadtentwicklung und 
Umweltschutz zur Fortsetzung und Änderung der Vereinbarung vom 12. 12. 1974 über 
die Fortleitung und Behandlung von Abwasser aus Westberlin)
1989년 12월 22일 동독 환경보호 및 수경제성과 서베를린 시발전 및 환경보호
담당 상원사무국간 서베를린에서 나오는 하수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1974년 12
월 12일 합의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동독은 그 후 10
년간 서베를린에서 나오는 하수를 받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적용을 통
해 인산염제거를 포함한 정화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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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동‧서독간 국경하천 및 수자원 협력 관련 공동성명 및 합의
협  력  명 협 력 내 용
1989.2.22 국경하천에 대한 수리
적 조치에 관한국경위원회의 각
서
동독은 국경하천에 대한 합의에 의해 1989년중 98
개의 조치를 실행, 하수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통해 
하천오염 감소
1989.7.6 동독내 환경보호프로
젝트 실행에 관한 서독 환경, 자
연보호 및 원자력안전성 장관과 
동독 내각자문회 의장대행 및 
환경보호 및 수리성 장관의 공
동 성명
서독의 재정지원에 의해 6개 환경보호프로젝트를 
수행, 수은 및 염화탄산수소로 오염된 엘베강을 정
화하고 SO2와 산화질소로 오염된 대기를 정화, 이
러한 조치를 통해 서독과 서베를린의 환경을 개선, 
적절한 측정 및 송신시설을 설치하여 스모그현상과 
같은 극심한 대기상황시 정보교환을 통해 대기오염
의 감소를 위한 보호적 예비조치 실시
1989.7.8 동독과 서독 니더작센
주의 환경공채발행에 관한 성명
공채의 발행을 통해 국경을 통과하여 영향을 미치
는 하천 및 대기정화계획을 수행, 화학단지인 
Bitterfeld에 수은제거시설을 설치하고 Heiligenstadt
와 Stendal에 다단계 정화시설 건립
1989.11.2 동독 내각자문회 의장
대행 및 환경보호 및 수리성 장
관과 자유한자시 함부르크의 공
동 성명
함부르크는 파트너시인 드레스덴을 지원하는 일환
으로 Solidor Dresden공장에서 나오는 중금속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Dresden-Kaditz의 정화시설중 유도 
및 주집전기의 세척과 세광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제공 
1989.12.22 동독 환경보호 및 수
경제성과 서베를린 시발전 및 
환경보호담당 시상원사무국간 
서베를린에서 나오는 하수의 배
출 및 처리에 관한 합의의 지속
과 변화에 관한 합의
동독은 추후 10년간 서베를린에서 나오는 하수에 
대한 인산염제거를 포함한 정화 실시
1989.12.20 서독수상 콜과 동독
수상 모드로우간의 공동성명
동‧서독 공동 환경보호위원회 발족(1990.2.23), 위원
장은 양국 환경성장관, 임무는 환경보호 공동계획
수립,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수립, 사전 
합의된 환경보호대책 실시를 위한 법안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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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과 캐나다 국경의 수자원 협력사례
(1) 국제공동위원회 설립의 배경과 의미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들과 많은 강이 있다. 미국과 
캐나다를 교차하는 대호수(Great Lakes)는 지구상의 어떤 수자원보다 신선한 수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호수의 물과 생태시스템은 주위에 살고 있는 수백만 
사람들의 삶에 귀중한 자산이 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세기 초 미국과 캐나다는 산업화된 도시에서의 폐기물로 인한 수역 오염에 
대처하고, 대호수를 비롯한 공유 수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동위원회(IJC: 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를 설립하여 서로의 이해를 조
정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국경을 따라 걸쳐 있는 호수와 강들에서 상대 국
가의 행위가 타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국제공동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었다. 두 나라는 공동 수역을 현명하게 관리‧조정하고 양국의 현재
와 미래에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양국의 수자원 
협력이 제도화된 국제공동위원회의 역할 사례는 양국 정부와 주민들의 생태시스
템적인 접근과 인식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위상과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다.
(2) 국제공동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① 위상
국제공동위원회는 1909년 경계수역조약(BWT: Boundary Waters Treaty)에 따라 
설립되었다. 동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미국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의해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며, 3명은 캐나다 수상의 조언에 따라 캐나다 총리가 
임명한다. 위원들은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반드시 BWT를 따라야 한다. 위
원들은 문제를 검토하고 이슈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자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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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다는 공평하게 행동해야 하는 독립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국제공동위원회 산하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전문가로 구성된 20개 이상의 전문
위원회(board)가 설치되어 있으며, 국제공동위원회 임무 수행을 돕는다.
② 역할
양국의 국경에 걸쳐 있는 호수와 강들은 많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역 
사회와 여러 산업들이 그들로부터 새로운 물을 얻으며, 하수의 배출로가 되고 수
력발전에 이용된다. 또한 양국의 호수와 강은 농업 관개용수를 제공하며, 유람선
과 상선들이 내수로 들어오는 교통로로 이용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필요들이 때때로 양국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경우
에는 양국이 BWT에 의해 설정한 규칙에 따라 경합하는 이해관계를 보호하면서 
국제공동위원회가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국제공동위
원회는 이 수역에 댐을 건설하거나 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신청을 승인해 주도록 
요구받는다. 만약 국제공동위원회가 어떤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경우, 동 위원회
는 예컨대 수변의 특성과 습지, 농민‧화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면의 수
준과 흐름을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한 시설이 건설되었을 때, 국
제공동위원회는 그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제공동위원회는 메리(St. Marys)강과 로렌스(St. Lawrence)강에 댐
과 수력발전소의 건설을 승인하였으며 댐과 발전소들의 운영 조건을 설정하였
다. 이 건축물들은 미국과 캐나다 경계의 양쪽에서 물의 높이와 상‧하류로의 물
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공동위원회는 나이아가라(Niagara)강에서의 작업
도 승인하였다. 국제공동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대호수-
로렌스강 시스템(Great Lakes-St. Lawrence River System)에서의 물높이의 변이와 
같은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23)
23) 경계수역조약(BWT)은 공유하천의 자연적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두 나라의 승인을 동시에 득하
도록 하였음. Beach, H.L., Hamner, J., Hewitt, J.J., Kaufman, E., Kurki, A., Oppenheimer, J.A., and A.T. 
Wolf, 2000, Transboundary Freshwater Dispute Resolution. Theory, Practice and Annotated References,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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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수질오염 조사와 공기오염 
조사이다. 수질오염 조사와 관련하여 양국의 어느 정부가 요청하면, 국제공동위
원회는 미-캐나다 국경을 따라 있는 호수들과 강들의 오염문제를 조사한다. 지역 
사회와 산업체들이 이러한 수역들을 오염시키면 두 나라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된
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또한 국제공동위원회에게 오염 상황을 모니터하고 적
절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기오염 조사와 관련하여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국제공동위원회에게 주변 지
역에서의 공기오염 문제에 대해 양국 정부에 관심을 촉구하거나 또는 조사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공기오염은 수천 마일을 이동할 수 있으며 오염의 원천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육지나 해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기오염물질이 강이
나 호수에 떨어지면 수질을 오염시킨다.
1991년 캐나다와 미국은 ｢공기오염방지협정｣(Air Quality Agreement)을 체결하
였으며 매 2년마다 진전 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공기오염방지위원회(Air Quality 
Committee)를 설립하였다. 국제공동위원회는 개인과 집단들이 동 위원회의 보고
서에 대해 논평하도록 초청하고 피력한 견해들의 요약을 준비해야 한다.
③ 활동의 공개성과 홍보
국제공동위원회의 활동이 공개적이며 위원회의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국제공동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있는 호수들의 청소상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공공 회의를 개최한다. 국제공동위원회는 또한 각종 
회의, 미팅, 라운드 테이블의 토론을 후원한다. 이러한 모임에는 일반 대중, 지역 
그룹의 대표, 그리고 여타 기구들의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다.
모든 개인 및 그룹은 캐나다-미국 국경을 따라 흐르는 강이나 호수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국제공동위원회가 
댐이나 다른 건축물을 승인하도록 요청 받을 때는 언제나 일반 대중의 견해를 
듣는다. 이러한 건축물의 작동을 모니터하는 국제공동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
는 정기적으로 공공 미팅을 개최한다. 국제공동위원회는 각급 수준의 행정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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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인들, 연구기관, 환경단체, 노동조합, 기업체 등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새로
운 방법을 꾸준히 강구하고 있다.
국제공동위원회는 미국-캐나다간 경계 수역의 재건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
치들과 진전된 사안들에 대한 보고와 연구결과들을 발간하여 홍보하고 있다. 뉴
스레터인 ｢IJC활동초점｣(Focus on 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 Activities)은 일년
에 세 차례 발간되어 무료로 배포된다.
④ 기타 업무
국제공동위원회는 대호수-로렌스강 시스템과 함께 미국-캐나다 국경을 따라 
흐르는 다른 하천과 호수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두 정부를 도와준다. 그밖에 
국제공동위원회는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서부지역에서 국
제공동위원회는 쿠트니(Kootenay)강, 오소유스(Osoyoos)강 및 콜럼비아
(Columbia)강 댐들의 수질방지 조건들을 설정하였다. 이 강들은 미국의 워싱턴
(Washington)주, 아이다호(Idaho)주 및 몬태나(Montanan)주와 캐나다의 브리티쉬
콜럼비아(British Columbia)주를 가로질러 흐른다. 국제공동위원회는 또한 캐나다
의 알버타(Alberta)주, 사스캣체완(Saskatchewan)주와 미국의 몬태나(Montana)주가 
메리(St. Mary)강과 밀크(Milk)강을 공유하는 규칙을 설정하는데도 도움을 주었
다.
중부지역에서 국제공동위원회는 캐나다의 사스캣체완(Saskatchewan)주 및 마
니토바(Manitoba)주와 미국의 북다코타(North Dakota)주 간에 수리(Souris)강을 공
유하는 문제에 관여해오고 있다. 국제공동위원회는 또한 미국의 미네소타
(Minnesota)주와 캐나다의 마니토바(Manitoba)주 및 서온타리오(Western Ontario)
주를 가로지르는 레이니 호수(Rainy Lake) 시스템의 물높이 위험수준을 설정하기
도 하였다. 동부지역에서 국제공동위원회는 캐나다의 뉴브런스윅(New 
Brunswick)주와 미국의 메인(Maine)에 걸쳐 흐르는 크로이(St. Croix)강의 댐들을 
규제하며 수질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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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호수 수질협정｣의 내용
미국과 캐나다는 1972년에 ｢대호수 수질협정｣(Great Lakes Water Qualit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장래를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맺어진 미국
과 캐나다간의 이 협정은 공유하는 수자원을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협정을 어
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세계에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협정에서 두 나라
는 대호수의 오염을 통제하고 산업체 및 지역사회로부터 나오는 폐수를 정화하
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두 나라는 동 협정이 제시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
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1972년 협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대호수 유역 생태시스템의 호수와 강들의 
화학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원상태를 복구‧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원상
태로의 복구와 유지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어려운 과제였다. 국제공동위원회는 이를 위해 보다 공격적인 접근을 촉구
하기도 한다. 이후 국제공동위원회는 업무 중의 많은 부분을 대호수를 깨끗이 하
고 더 이상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는 일에 보다 
진력하고 있다.
1978년에 미국과 캐나다는 새로운 협정을 맺었다. 동 협정에서 두 나라는 대호
수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유독 물질을 제거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
였다. 이러한 물질들은 자연환경 속에 오랜 기간 남아 있어 동물과 인간의 음식 
원료들을 해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이어 1987년 두 나라 정부는 국제공동
위원회에게 진전 사항을 보고하고 43개의 관심 분야에서의 ｢개선행동계획｣
(Remedial Action Plans)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의정서를 맺었다. 개선행동계획
은 두 정부와 지역사회가 만들었는데, 대호수 유역에서 문제구역을 청소하고 지
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전략을 담고 있었다. 또한 의정서는 국제공동위원회
가 슈피리어호, 휴런호, 미시간호, 이리호 및 온타리오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제안한 ｢대호수 광역관리계획｣(Lakewide Management Plans)을 검토하도
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호수와 로렌스강 시스템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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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질관리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지구 표면의 신선한 
물의 1/5을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은 미국의 미네소타, 위스콘신, 일리
노이, 인디아나,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뉴욕 등 8개 주와 캐나다의 온타
리오, 퀘벡 등 2개 주의 지리‧경제 및 거주자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4) 생태시스템적인 접근과 인식
캐나다와 미국의 시민들은 모두 자신들의 행동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환경의 건강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인
식하고 있다. 이들은 공기 및 땅, 호수, 강, 시내, 식물, 동물 및 인간들 모두가 
생태시스템(Ecosystem)의 일부분들이며 각각의 건강을 다른 부분에 의존하고 있
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의 어느 그룹이나 조직도 독자적으로 생태시스템의 
건강을 복구하고 균형을 유지시킬 수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시스
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들은 생태시스템적인 문제 해결
의 접근과 생태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
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 역시 경제적 번영을 증진시키면서 생태시스템을 위해 오
염을 제거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러 정부와 조직들, 그리고 개인
들이 강과 호수를 현명하게 이용하고 발생한 손실을 고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
고 있다는 점이 미국과 캐나다간의 수자원 협력 제도를 더욱 굳건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5) 국제공동위원회의 한계
국제공동위원회의 능숙한 행정적 임무, 기술적인 작업에서의 공정성, 양국정
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능력 등 성공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도 노출되
었는데, 정책수립에의 역할부족 및 대중참여의 미흡이 그것이다. 국제공동위원
회는 중재,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객관적인 파워를 행사하였으며, 두 나
라의 평등한 지위를 보장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예산, 인원, 기술적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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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관련 정부에 귀속되어 있고, 순수한 조언적 역할 때문에 정책수립에 대한 
역할은 부족하였다. 또한 공동위원회의 작업에 대중참여가 부족하였다.24) 대중
참여의 부족은 최근 유역국가간의 분쟁 경향성에 대응하기 미흡한 측면이 있다. 
최근 지역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어 국제공동위원회와 같은 포괄적인 기구의 지
속적인 유지는 필요하나, 분쟁의 소규모화 단위에 대한 대응 및 분쟁해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몇 몇 학자들은 직접
적으로 국제공동위원회가 정책결정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작은 지역에서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25) 
3) 북한․중국 협력사례
(1)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수자원 협력의 배경과 의미
북한과 중국간 이루어지고 있는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수자원 이용 및 협력 
방식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은 단순히 환경 
및 수자원 활용의 측면에서의 협력 대상일 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 국가의 지역
개발 계획과 다자간 개발계획 등에 따른 경제권역 형성의 중요한 환경적 여건으
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양대 강
을 둘러싼 역내 국가간의 협력은 수자원 협력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 고려와 포괄적 경제적 고려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되고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 수자원 활용의 다면성은 남북한간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할 
때, 북한강 수자원 이용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강 유역의 평화적 활용 방안은 단순히 수자원 및 환경 협력 뿐만 아니
라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고려와 포괄적 경협차원에서의 고려를 포함해야 한
24) Lemarquand, D. 1993. The 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 and Changing Canada-United States Boundary 
Relations. Natural Resources Journal, 33(4), pp. 59-91.
25) Spenner-Norman, E., and Mellious, J.O. 2002 Transboundary Environmental Management: a Study of the 
Abbotsford-Sumas Aquifer in British Columbia and Western Washington (Paper presented at the 2002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 March 2003). New Orlean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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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압록강‧두만강 유역에 있어서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 방식이 시사
하는 바가 크다.
(2) 압록강‧두만강의 수문(水文) 특성 및 하천지형 개요
① 압록강
압록강의 길이는 803km, 유역의 면적은 64.740㎢인데 북한 지역에 속한 면적
은 32.558㎢이다. 이중 양강도 지역이 32.5%, 자강도 지역이 44.5%, 평안북도지역
이 11.3% 등이다. 압록강 유역에는 길이 5km 이상의 하천만 해도 907개나 발달되
어 있으며 이중 5∼10km의 하천이 71%나 된다. 허천강, 장진강, 장자강, 충만강, 
삼교천 등 큰 지류들이 발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지류들이 상류와 중류에 편재
되어 있고 주로 북한 지역에 속해 있다. 압록강의 곡률도(彎曲係數)는 평균 2.02
이며, 그 지류들이 허천강 2.03, 장진강 1.82, 장자강 2.51, 자성강 1.64, 충만강 
2.49, 삼교천 2.29 등의 값을 가진다. 하상의 경사는 일반적으로 급한 편인데 상류
에서 0.0061, 중류에서 0.0017, 하류에서는 0.0007로 평균 0.0028이다. 따라서 유로 
곳곳에 기반암의 노출과 급류지역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특히 양강도 구간에서 
현저하다. 압록강의 최하류인 의주군 대화리 하류지역은 매우 완만한 유속으로 
하중도가 많이 발달하고 있으며 하구 일대에는 위화도, 유초도, 황금평, 비단섬 
등이 발달해 있다.
② 두만강
두만강은 길이가 548km이고 유역의 면적은 32.920㎢이나 북한지역에 속한 면
적은 10.565㎢로 전체의 32%이다. 주요 지류들인 소홍단수, 서두수, 연면수, 성천
수 등이 두만강 본류로 흐르며, 하류지역에서는 오룡천과 중국의 가야강, 훈춘강 
등이 합류한다. 북한 쪽에 길이 5km 이상의 하천들이 238개나 발달하고 있으며, 
이중 5∼10km의 하천들이 전체 유역의 약 70%를 차지한다. 또한 100㎢ 이하의 
유역면적을 가지는 작은 지류 및 소하천이 전체 지류의 약 45%를 차지한다. 그리
고 백두고원에서 발원하는 큰 지류들은 상류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데 반해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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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하류에는 함경산맥의 북서사면에서 발원하는 작은 지류들이 대부분이다.
두만강의 곡률도는 2.61이며 지류인 서두수는 1.79이다. 두만강의 평균 하상구
배는 0.0031로 비교적 급한 편이며 상류에서는 0.0074, 중류 0.0014, 하류에서는 
0.0006이다. 그리고 평균 하폭(河幅)은 79.2m이며 하계밀도는 0.35km/㎢로서 비
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두만강의 유로에는 침식단애가 곳곳에 발달하고 지류와
의 합류지점이나 곡류부의 포인트바 지역에 하중도들이 발달하여 있고, 하구지
역에는 현재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넓은 삼각주 지형과 석호를 비롯한 자연호, 
바람의 작용으로 형성된 사구, 배후습지 등의 지형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3) 압록강유역의 북‧중 협력 현황
① 북‧중 국경분쟁의 역사 
조선시대에는 청나라와 국경선 개념에 입각한 명확한 국경표시가 없었으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심으로 대상경계(帶狀境界)의 느슨한 형태가 유지되어 왔
다. 따라서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이들 하천상의 섬 이용 및 백두산과 백두산 
천지의 영유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여러 차례 이견을 노출
한 바 있다. 최근에도 1965년 이후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는 압
록강 연안에 각기 제방을 구축하였으며, 연안 주민들간에 간헐적으로 폭력사태
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욱이 연안에 대한 경비가 강화되어 몇 차례 총격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전말이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또한 백두산 천지(天
池) 문제와 관련하여 쌍방이 자국 제작 지도상에 이들 지역을 임의로 표기하는 
등 분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구소련은 타스통신을 통해 “중국
이 북한 등 여러 나라에 대해 1,500㎢에 이르는 영토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비난
한 바 있어 백두산 천지를 둘러싼 국경문제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구소련의 삼
각관계에 있어서도 쟁점적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0년 4월 중국의 
주은래 수상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양자간의 관계가 긴밀해 지면서 더 이상 북한
과 중국간의 국경분쟁이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북한과 중국간의 국경선은 김일성과 주은래간의 비밀협정(1963년 4월)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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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었다. 이 비밀협정 내용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하천으로 삼았는데, 중
국쪽 강 언덕선을 중국측 국경으로 삼고, 북한쪽 강 언덕선을 북한측 국경으로 
설정하였다. 하천은 쌍방이 공동으로 이용하며 강에 있는 섬은 중국인이 많이 거
주하면 중국 소유로 하고, 북한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섬은 북한 소유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압록강과 두만강에는 모두 74개의 섬이 있으며, 이 가운데 유인도는 
6개로 대부분 북한 주민이 많이 거주하여 북한이 소유하게 되었다. 무인도는 두 
나라의 공동소유로 하여 그곳에 일체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
다. 이 국경분할문제는 대내외적으로 영구히 발표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절
대로 지도상에 국경선을 표기하지 않기로 협약하여 북한과 중국은 쌍방이 아직
까지 공식적으로 이 조약의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백두산 정상부와 천지에 대해서는 중국 국가 주석이던 유소기의 북한 방문
(1963년 9월)시 백두산 천지를 양분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조총련에서 발행(1978
년)한 지도에 천지의 중간선을 국경선으로 표시한 사실로 보아 천지를 남북으로 
양분한 상태로 국경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한국이 중국과 수교한 뒤, 
중국을 통해 북‧중 국경현장 접근이 가능해진 이후 1962년에 북한과 중국 사이
에 체결된 ｢중‧조 변계조약｣의 내용이 밝혀져 백두산 천지를 대략 남북으로 양
분하여 국경선이 획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② 북‧중간 국경회의
1951년에 최초로 조‧중 국경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북한
과 중국은 국경회의를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26) 이 회의에서는 압록강을 중심
으로 한 국경선 설정, 압록강상의 섬(河中島) 이용 문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국경선 설정 및 시설물의 설치 문제,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국경선 문제, 국경지
역 주민들의 불법 월경시 처리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두나라 사이의 국
경을 형성하고 있는 압록강의 수자원을 공동개발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1955년 
4월에 조‧중 압록강 수력발전회사를 설립하고 매년 교대로 평양과 북경에서 관
26) 王和英‧武心娟, ｢中國對外經濟貿易關係大事記 1949-1985｣ (北京: 對外貿易敎育出版社, 19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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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그리고 압록강의 효율적인 이용과 양국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1960년 5월 처음으로 ‘국경하천운항 협조위원회’를 북경에서 개
최한 이래 거의 매년 양측을 번갈아 오가며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1970년 2월에
는 쌍방간 ‘국경하천 협조위원회’를 구성한 후, 연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③ 압록강유역 북․중 수력 공동개발 현황
북한과 중국이 압록강 수계에 공동으로 건설한 발전소로는 평안북도 삭주의 
수풍(水豊)발전소, 자강도 자성의 운봉(雲峰)발전소, 평안북도 삭주의 태평만(太
平灣)발전소, 자강도 위원의 위원(渭原)발전소 등이다. 이들 발전소는 공동으로 
설립‧관리‧운영하며 생산된 전력은 양국이 각각 50%씩 나눠 사용하고 있다. 또
한 북한과 중국은 조‧중 수력발전이사회를 통해 양국간 수풍발전소를 포함한 4
개 발전소의 운영 방침을 결정하며, 조‧중 수력발전이사회는 평양과 북경에서 이
사회를 번갈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표4-3 참조).
<표 4-3> 중국과 공동 운영중인 압록강의 발전소 현황
발전소 명칭 발전소 위치 규모(kw) 건설기간 건설담당
수풍 평북 삭주(북한쪽) 70만 1940∼431954.1∼58.9
일본
소련 복구지원
운봉 자강 자성(중국쪽) 40만 1958.10∼74.9 북한, 중국
태평만 평북 삭주(중국쪽) 19만 1981.9∼87.11 중국
위원 자강 위원(북한쪽) 39만 1976.9∼90.11 북한
 가. 수풍발전소27)
수풍댐은 평안북도 삭주군 수풍노동지수에 있는 댐으로 압록강 하구로부터 약 
90km 상류 지점의 압록강 본류를 가로질러 건설되어 있는 동양 최대의 댐이다. 
27) 한국수자원공사. 2005.2 『북한수력발전사업 진출방안 연구』pp.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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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은 연평균강우량 309.2억㎥에 비해 강 너비가 넓지 않고 중류지역에서도 
500m의 낙차를 얻을 수 있는 등 수력이용에 매우 유리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당시 기술로도 포장수력이 약 200만KW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반도를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일본은 1936년부터 압록강의 각 지점을 조사하여 
‘수풍’을 최적지로 지정하고, 1937년 10월부터 조선압록강수력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댐건설을 시작하였다. 압록강이 중국과 국경을 흐르는 국제하천이므로 
만주국의 만주압록강수력발전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투자했으며, 생산된 전력은 
반씩 나누어 배전했다. 높이 106.4m, 길이 899.5m의 중력식 콘크리트 댐으로, 댐
의 건설로 조성된 수풍호는 총저수량 116억t, 저수지 면적 298.16㎢에 이른다. 저
수지 둘레는 1074.7km로, 댐으로부터 상류쪽으로 165km까지 걸쳐 있다.
저수지 물은 7개 철관로를 통해 평균수량 66㎥/s로 100m의 낙차를 이용해 단
위용량 10만KW급 7대의 발전기를 가동해 총시설용량 70만KVA에 이른다. 1941
년 8월에 제1호기의 발전을 시작으로 1944년 2월까지 2․3․4․6․7호기 등 5호
기를 제외한 6대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총시설용량 60만KVA에 이르렀다. 각 발
전기의 단위용량 10만 KVA는 당시로는 최대의 용량이었다. 1947년 8월 소련에
서 2대의 발전기를 철거하여 시설용량이 40만KVA로 줄어들었으며, 6․25전쟁으
로 발전소 설비의 70% 정도가 파괴되었다. 1958년 8월까지 소련의 원조로 복구
공사가 완료되고 1958년 9월에는 나머지 1대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70만KVA의 
시설용량을 갖추게 되었다. 1960년부터 중국과 조․중수력발전이사회를 설립해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1973년 자체제작 수차발전기를 설치하고 냉각수 
체계를 개선하여 발전능력을 10% 높였으며, 1977년 절녹선을 개선하여 발전 설
비능력을 향상시켰다. 7기 가운데 3기는 북한의 정격주파수인 60Hz에 맞추어져 
있고 다른 3기는 중국의 정격주파수인 50Hz에 맞추어져 있으며 다른 1기는 주파
수조절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1987년에는 기존 7기의 발전기 이외에 중국과 공동으로 4기의 발전기를 추가
하여 현재 수풍댐의 총 발전용량은 100만KW인 것으로 파악된다. 추가된 발전기
는 대당 7만 5천KW 4기로 수풍댐의 좌안과 우안에서 각각 도수관로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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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할 수 있도록 배홍구댐을 추가 공사, 1988년부터 중국측과 북한측에서 각각 
2기씩 운영하고 있다. 중국측에 설치된 발전설비는 중국 태평만발전소 소속으로 
중국 현지에서는 장전발전소라고 달리 불리고 있다.
중국과 공유하는 수풍발전소의 특성상 북한의 설비규모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
가 하는 문제가 야기되는데, 수풍발전소의 설비규모가 자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풍댐의 소유권은 북한에 있으며 기존 70만KW의 발전
설비도 모두 북한에 설치되어 있다. 1987년에 추가된 배홍구댐의 발전설비 2기는 
북한측에, 다른 두기는 중국측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풍발전소의 발전용
량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100만KW의 발전설비가 수풍댐에 있으며, 85만KW는 
북한측에 15만KW는 중국측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앞
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설비의 위치와 상관없이 발전량은 양국이 균등하게 배분한
다고 할 수 있다.
압록강 본류에서 생산되는 전력생산은 조․중수력발전이사회가 관리하는데, 1
월부터 8월까지는 양국에서 각각 발전하고 9월부터 12월 4개월에 걸쳐서는 양국
간의 발전량이 똑같이 분배되도록 조정하는 방식으로 발전한다. 조정은 8월까지 
많이 발전한 쪽에서는 그 이후 적게 발전하고 8월까지 적게 발전한 쪽은 많이 
발전하도록 조․중수력발전이사회에서 조정하는 식이다. 조정을 통하여도 차가 
발생한 경우는 발생한 전력량 차이분에 보상가격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나. 태평만발전소28)
중국 길림성 단동시 압록강 철교에서 50km 상류에 위치하여 평북 삭주군을 사
이에 두고 건설된 발전소로 시설용량은 19만KW(47,500KW 4기)이다. 4기의 발전
소는 북한의 정격주파수인 60Hz에 맞추어진 2기와 중국의 정격주파수인 50Hz에 
맞추어져 있는 2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비는 중국측에 설치되어 있다. 수풍발전
소와 마찬가지로 발전량은 조․중수력발전이사회를 통해 동등 분배하고 있다.
28) 상게서.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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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운봉발전소29)
자강도 자성군 운봉노동자구에 있는 댐식 수력발전소로 압록강 중류의 자성군
과 중강군 북부에 건설된 운봉호의 수력을 발전에 이용한다. 시설용량은 40만
KVA로 발전량은 19억 6,224만KWh이며, 발전량의 50%를 중국에 송전한다. 1958
년 8월 중국과 공동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0월 공사에 착공했다. 1967년 4
월 댐 공사를 완공하고, 1970년 발전소를 완공했으며, 1974년부터 전력생산을 시
작했다. 댐의 형식은 버트레스형으로 길이는 500m이다. 언제의 높이는 105m, 길
이는 상부 840m, 하부 200m이며, 수문은 15m 간격으로 25개가 설치되어 있다. 
운봉발전소의 발전용 저수지인 운봉호는 넓이 104.88㎢, 둘레 359km이며, 1966년
에 완공되었다.
 라. 위원발전소30)
위원강은 자강도 위원군 일대를 흘러 압록강으로 들어가는 하천으로 길이가 
82.3Km, 유역면적이 999㎢이다. 위원군의 북동쪽에 위치한 중지봉에서 발원, 북
서쪽으로 흐르다가 양강노동자구에서 한백강과 합류한 뒤 남면강 등 크고 작은 
하천들을 모아 군을 길게 지나 위원읍 일대에서 압록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발전
을 위해 댐을 조성하여 인공호수인 위원호가 조성되었으며 1990년에 시설용량 
39만KVA의 위원발전소가 건설되어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압록강 수계의 
발전소이므로 조․중수력발전이사회를 통해 중국과 발전량을 양분하고 있다.  
 마. 압록강유역 추가 발전소 건설계획
아직까지 국내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압록강유역에서 추가 댐 건설계획이 
이미 오래 전부터 북․중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되고 있다.31) 현재 
압록강 본류에서 건설 가능지점 3곳에 대한 기초작업과 설계가 마무리되어 있으
29) 상게서. pp.151-152
30) 상게서. pp.152-153
31) 자료: 압록강수계 수력발전소 견학 출장결과 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 2005.2 『북한수력발전사업 진
출방안 연구』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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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의 자금난으로 건설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과 중국간에 
추진되고 있는 이들 추가 댐 건설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태평만발전
소에서 하류 20km지점인 ‘호산’ 지역에 10만KW 시설용량의 발전소 건설에 양국
이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은 이미 일제에 의해 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
초적인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지점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압록강 상류지역에 
2개소의 수력발전소 적지(중국 집안시에서 상류 쪽으로 5km 지점과 30km 지점)
가 선정되어 있으며, 각각 4만KW 용량(1만KW 4기)으로 설계까지 완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두 개소 가운데 상류 쪽의 설비는 중국이 건설하여 중국이 운영하고 
하류쪽 설비는 북한이 건설하여 북한이 운영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등 북한
과 중국의 압록강유역 협력은 이들 댐의 건설과 전력을 여하히 공유하는 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북한이 건설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이들 계획이 지연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국 측 동북전력공사에서는 중국이 이들 모
두를 건설하고 북한이 전력으로 상환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④ 북한의 수질오염 실태 및 개선 노력
북한에서 수질오염은 공장폐수에 의한 오염과 광산폐수에 의한 오염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분뇨처리 정화시설 부족에 의한 오염, 그리고 생
활하수에 의한 오염 등이 있으며, 농촌에서는 농토에 분뇨를 비료로 사용함으로
써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 이밖에 농촌에서의 무분별한 다락밭 개간은 토사를 퇴
적시키고 이것은 하천의 유속을 감속시켜 결과적으로 하천의 수질정화 능력을 
저하시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북‧중 국경지역의 두만강과 압록강 중에는 두만
강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만강 중‧상류 지방에서는 무산광산, 회령제지공장, 회령시멘트공장, 중국의 
개산둔 펄프공장에서의 폐수 등으로 하천오염이 매우 심각하다. 예를 들면 무산
광산에서는 연간 1천만톤 이상의 광광석가루가 하천에 유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개산둔 공장에서는 연간 30만톤의 폐수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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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있다. 한편 하류지역에서는 석현종이공장, 아오지화학공장, 그리고 주변
에 산재한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즉 석현종
이공장에서는 연간 30만톤의 폐수가 방출되며 아오지공장에서는 연간 60만톤의 
폐수가 배출되어 두만강 하류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압록
강은 두만강보다 심하지는 않으나 중상류지방에 산재한 광산과 만포시멘트 공장
에서 나오는 폐수 이외에 중강진, 신의주, 혜산 등 도시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및 
도시내 소규모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압록강의 오염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 
⑤ 북한의 환경정책과 국제협력
북한은 환경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1986년에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처
음 제정하였는데, 환경보호법을 만든 주요 목적은 주민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
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후세에게 좋은 환경과 재산과 부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주요지
역에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설치하였다. 상기 지역에서는 동식물의 보호는 
물론 지하수 개발의 억제, 그리고 지하자원의 개발도 제한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자원보호 대책을 새우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내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환
경오염의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예를 들면 오염물질 배출기준의 명시, 소음기준
의 설정, 대기오염 및 토양오염의 기준치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환경보호법 제정 후에도 환경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
으나 1992년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리우선언｣이 채택되자, 1993년 국가환경 보
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그 후 1994년 부산에서 개최된 환경회의에서 북한의 
환경문제가 거론되자 국제사회에서의 여론 악화를 우려하여 1995년에 5장 51조
로 구성된 시행규칙을 만들었는데, 이를 보면 환경보호의 중요성 강조, 환경보호
를 위한 국제적 투쟁 및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간 교류와 협조의 필요성 등을 강
조하고 있다. 그 밖의 주요 논점은 국토관리에서 자연환경 보존을 강조하고 있으
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관‧기업소‧공장내에 준칙설정, 환경보호를 위한 지
도 및 관리 사업의 방법제시,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보상 및 재재조항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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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1996년에는 매년 10월 23일을 ‘국토환경보호절’로 제정함과 동시에 
‘국토환경보호 모범군’ 칭호를 제정하여 지역‧단체별 경쟁의식 제고를 모색 중
이다.
3. 생태자원관련 공동협력 사례
1)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타트라(Tatra)지역 협력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간의 국경인 타트라 산맥은 2,000m 고봉들로 이어져 있으
며, 곰, 늑대, 살쾡이, 수달과 같은 동물이 양 국경에 면한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 
타트라 산맥은 국가간 공동의 자연보전활동이 필요한 곳으로서 일찍이 인식되어
져 1920년대부터 양국의 관광기관과 학술단체의 참여로 공동의 보호방안이 마련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지속되지는 못
했고, 전쟁이후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국립공원, 1954년 폴란드의 국립공원
이 설립됨으로써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타트라 지역에서는 가치가 뛰어난 자연생태계와 다양하고 생명력 있는 지역문
화가 존재한다. 타트라 생물권보전지역 설립 구상은 1980년대 두 국립공원의 과
학위원회에서 제기되었으며 양국의 여러 단체들 간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구체
화 되었다.
타트라 생물권보전지역 구획은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그리고 문화지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맥의 정상부가 핵심지역, 그 중앙이 완충지역, 그리고 
산맥의 아래가 전이지역이다. 특이한 것은 문화지역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이 
지역의 문화적 독특함 때문이다. 타트라 산맥 주위에는 네 개의 문화적 고유성을 
지닌 지역, 즉 Podhale, Spisz, Orawa, 그리고 Liptow가 있다.
타트라 생물권보전지역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Tatra 국립공원관리사무
소이다. 이곳에서는 생태계조사는 물론 관리 program을 실행한다. 타트라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에서 특이한 것은 자연에 대한 복원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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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자연에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데 있다. 타트라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두 
나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구, 모니터링, 생태교육 및 훈련 등 아주 다양한 지
원 기능의 활동들이 실행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여러 행정단계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력의 중요한 요소는 공원관리자 간의 직접적인 
정보 및 경험의 교환 및 공유, 문제의 공동해결, 국제기구에서 타트라를 공동으
로 대표하는 것, 발행물의 교환, 공동 발간 등이다. 양국은 타트라의 자연자원 보
호의 향상을 위한 공동 활동도 수행하고 있는데, 공동으로 동물종 목록 만들기, 
외부 요인에 의한 생태계 위협 평가를 협력하여 수행하는 것 등이 있다.
2)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다뉴브 삼각주 지역
다뉴브 삼각주는 유럽의 가장 큰 생물권보전지역 가운데 하나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각주 전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다뉴브 삼각주는 지구
상에서 가장 큰 습지 중 하나로 유명하며 이중에서도 갈대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지대를 형성한다. 또한 Letea 숲과 Caraorman 숲은 2종의 참나무
속 희귀종의 북방한계선을 나타낸다. 다뉴브 삼각주는 수생식물, 육상식불과 더
불어 많은 텃새, 철새들의 서식처를 제공하며 특히 펠리칸과 가마우지의 집단 서
식처가 이곳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또 경제적,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종
들로 이루어진 어류 집단이 서식하고 있다. 다뉴브 삼각주 생물권보전지역은 
1938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Letea 숲을 기초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뉴브 삼각주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중 루마니아 지역은 1989년 이후 루마니아
의 정치적 변화와 환경과 자연보호에 관한 새로운 정책에 따라 1990년 지정되었
다. 
이 지역은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핵심지역은 
우선보호지역으로 엄격한 법적 보호 아래에 있으며 주로 다뉴브 삼각주 생물권
보전지역이 설립되기 이전에 지정된 자연보호구역을 주로 포함한다. 이 지역은 
과학적 연구와 조사 외의 활동이 제한된 야생지역으로 약 50,600ha(8.7%)를 차지
하고 있다. 완충지역은 약 38.5%를 차지하며 핵심지역 주변에서 인간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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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보호구역의 기능을 수행한다. 완충지역에서는 
인간 활동에 의해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적극적 보존뿐만 아니라 어
업, 축산업, 관광업, 갈대수확 등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경제활동이 허용되고 있
다. 다뉴브 삼각주 생물권보전지역의 나머지 지역은 전체 보호지역의 52.8% 이
상을 차지하는 전이지역으로 필요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다. 이 지역 내에는 25개
의 촌락과 1개의 소도시가 있으며 지역인구는 약 14,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 다뉴브 삼각주는 상대적으로 자연성을 간
직해 왔지만 인간의 간섭에 의해 상당히 많이 변형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삼
각주 내에서 자연과정을 복원하고 인간에 의한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
는 것이 앞으로 남은 도전이며 미래의 과제이다. 
다뉴브 삼각주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은 우크라이나 다뉴브 삼각주의 자
연가치를 보전하는 것과 그것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개발사이의 조화를 획득해내
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자연보전과 개발이라는 사안에 대한 절충적 접근을 가지
는 생물권보전지역은 고대로부터 사람이 거주해 온 지역을 위한 가장 적합한 형
태로 보인다.
3) 프랑스와 독일의 북부 보줴․팔처발트 지역
프랑스 북동부와 독일 남서부 사이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Vosges Du Nord & 
Pfalzerwald (Northern Vosges and Palatinate Forest)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총 면적 
301,800ha (프랑스 지역 면적 122,000ha, 독일 지역 면적 179,800ha) 에 달하는 혼
합 온대림 지역으로 뛰어난 경관 및 높은 생물 다양성 등 보호 가치를 인정받아 
두 지역 모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프랑스와 독일에 의해 각
각 국립공원에 준하는 보호구역으로 관리되어 왔다.
Vosges Du Nord & Pfalzerwald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프랑스와 독
일의 공식적인 협력은 1985년에 두 공원, 그리고 프랑스/독일/유럽 자연공원 연
합간에 이루어진 상호 협정으로 시작되었다. 이 협정에서는 상호간 정보교류 및 
만남, 학교 및 청소년 교류 추진, 자연보전 수단의 조정, 자연유산의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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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지대 관광 등이 공통 과제로 구상되었다. 초기 협력은 대체적으로 좋은 이웃
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외교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국경지역사업도 이
러한 전망에 따라 설계되었다. 이후에  Vosges Du Nord는 1989년에 Pfalzerwald는 
1992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국제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승인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승인으로 인해 처음으로 두 국가간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통 과제와 틀이 주어졌다. 이때부터 EU의 지원과 함께 국경지역 활동은 증가
하였으며, 두 생물권보전지역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갔다. 그리고 1998년 12월, 
제 15차 회의에서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Vosges Du Nord & 
Pfalzerwald가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승인되었다.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협력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차이를 인정
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특이성이나 
가치들에 있어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러한 점이 두 생물권보전지역 간의 협력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과소평가 되면 문
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문제해결은 세 단계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의 파트너에게 상호 문화적 측면을 강조한다. 두 번째 단계
에서는 문화간 오해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단계적․순차적으로 설
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파트너에
게 이러한 오해가 극복되었을 때 우리가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
을 주는 것이다.
국경의 양측이 각자의 절차, 구조, 요건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대규모 접경보
전지역의 협력문제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서로 조화롭게 일할 수 있게 하는 행동
의 조정이 필요하다. 협력을 위한 틀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
다. 이는 구체적인 토론을 위한 공동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틀
은 두 파트너에 의해 구체적이면서 융통성 있는 것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이러한 견지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명확한 목
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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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폴란드-슬로바키아-우크라이나의 동 카르파티안스지역 협력
카르파티안스 지역은 폴란드,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등 3개국이 연접하여 있
으며, 세계 최초로 국가간 공동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한 사례이다. 이 지
역은 폴란드의 Bieszczadzki 국립공원, 슬로바키아의 Polony 국립공원, 우크라이
나의 Uzankij 국립공원을 잇고 있다. 폴란드 MAB 국가위원회가 폴란드-슬로바키
아-우크라이나 접경지역의 보호구역을 근거로 하여 삼자간 생물권보전지역을 창
설하자는 제안서를 내어 놓은 것은 1990년 Kiev에서 열린 UNESCO MAB 국제회
의에서였다.
삼자간 생물권보전지역의 창설에 대한 제안은 회의 참석자들, 특히 유네스코 
대표단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MAB 국가위원회에 의해 
제출된 신청서는 1992년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폴란드-슬로바키아의 “Eastern Carpathians" 생물권보전지역 설립에 관련
된 공식적인 절차였고, 1998년 우크라이나가 적합한 문서를 제출한 후 공식적으
로 ”East Carpathians Biosphere Reserve"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3개국 보호구역이 
설정되었다.
이 지역은 3개국의 국경이 만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약 208,089.75ha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Cisnianso-Wetlinski, Dolina Sanu Landscape Park, the Nadsanskij 
Regional Landscape Park 뿐만 아니라 세 개의 국경 국립공원(Bieszczadzki 국립공
원, Uzanskij 국립공원, Poloniny 국립공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설립된 전체 면
적 중에서 삼자간 생물권보전지역의 주요 제안자인 폴란드는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슬로바키아는 가각 28%와 20%를 차지한다. 또한, 이러한 
광대한 생물권보전지역의 공동관리를 위한 토지이용계획도 실시하였다. 특히 과
학, 교육, 응용 분야에서의 자연자원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최적 조건을 얻어내
기 위해서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의 구획을 
설정함으로써 공동관리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제 4장∙외국의 접경지역 자원이용 협력사례와 시사점   121
4. 외국사례의 종합과 시사점
1) 하천 공동이용측면의 시사점
(1) 인센티브 제공 등 협상 근거 마련
서독은 지형상 동독의 하천오염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양 독일을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의 상류가 주로 동독에 위치하고 있어 동독에서 
발생한 하천오염이 서독에게 피해를 야기하였다. 내독간에 문제가 된 환경피해
와 관련하여 서독은 방지대책들이 주로 동독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 동독은 피해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상의 이유로, 국경하천
협력이 서독에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준다는 이유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양독간 하천관련 협력에 대한 동독의 이와 같은 
태도에는 서독으로 하여금 동독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게 하거나, 서독이 
관련 기술사업에 동참하자는 제안을 하도록 유도해낸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동독은 이를 통해 피해제거비용을 절감하거나, 관련부문에서의 기술개발비용 절
감 및 기술획득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차이로 인해 동‧서독은 외
면적으로는 하천관련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에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실질적인 
협력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최소한 외면적으로는 동‧서독이 협력의 필요성
이나 인식을 표명하였지만, 양독간에 내재했던 경제적‧환경적 견해차이, 경제적 
수준차이, 나아가 정치적 견해차이가 실질적인 협력, 특히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추진되었던 
양독간의 협력은 서독이 동독에 대해 관련분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기술
을 제공하는 등 수혜적으로 지원하는 바탕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북한강의 경우에도 남북이 서로 이득을 가질 수 있는 분야와 내용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쪽이 얻는 이익이 상대방보다 크다면 이에 대한 보
상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군사적 대치상태나 비무장지대란 특성
을 고려할 때 북한강의 경우 군사적 측면에서도 남북이 동일한 이득, 경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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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는 동일한 양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남한이 지형적
으로 하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수방지 등 협력조치에 의해 북한
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남북협력시에 재정적, 기술적 인센
티브를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센티브는 북한이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 받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압록강유역의 북한․중국협력 사례연구에서 북한과 중국간의 협력은 
수력을 활용한 전력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밝혀진 추가 댐건설
계획까지를 고려한다면 북한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전력과 남한이 필요로 하
는 수자원을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북한강유역에서
도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2) 과학 및 기술에서의 공동조사 등을 통한 협상방안 마련
앞에 유역국간 협력에 장애요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비대칭적 정보, 과학 및 
기술에서의 차이는 유역국간 갈등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인센티브
를 통한 협력방안의 도출 및 갈등의 해결은 결국은 이해당사 국가들이 중립적이
고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서독과 동독의 협력사례, 미국과 캐나다의 협력사례, 북한과 중국의 협력사례 
모두 과학 및 기술에서의 공동조사 없이 불가능하였으며, 공동조사 그 자체가 협
력의 신뢰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 협력사례에서는 이미 1973년 동․
서독 국경지역에서의 손상 극복을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동서독 정부간 합의에
서 국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서로간의 손상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제5조에서 손상발생에 대한 공동조사에 관하여 언급
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도 국제공동위원회가 오염 상황을 모니터하
는 등 상시적인 공동조사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고 협력을 강고히 하고 
있다. 우리의 상대국인 북한과 중국의 경우에도 조․중 수력발전이사회를 통해 
공동조사를 함으로써 새로운 댐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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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각화된 추진체계의 구성
동‧서독은 국경하천 협력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상설된 국경위원회를 활용
하여 대화를 지속할 수 있었다. 국경선의 구획뿐만 아니라, 국경선에 위치한 수
자원을 포함한 각종 자원을 상호 이익이 되도록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여 가깝게는 인근 주민들의, 멀리는 양 독일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국경위원회가 기여하였다. 북한강과 관련한 남북협력을 위해
서도 이러한 상설적인 대화의 자리가 필요하다. 남북간 국경과 관련된 제반 사안
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독일식의 국경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다만 남북간 국경 관련 제반문제를 포괄적, 총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경
위원회의 구성이 남북간 정치적, 군사적 여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단
계적인 접근도 고려될 수 있다. 북한강, 금강산댐 등 구체적인 지역과 사안에 한
정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강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에 우리가 북한에게 비용분담을 위해 재
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북한강과 관련된 남북협력으로 발생될 유무형의 혜택을 직접
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강유역에 위치한 주민과 지역이 협력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적이야 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협력사업이 국가전반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 속에 이루어져야 함도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미국‧캐나다 협력사례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정부간 차원의 기구를 설립하
기 보다는 중립적인 민간 기구인 국제공동위원회를 세워 양측의 정부를 지원하
는 협력체를 수립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어느 일방 정부의 이해에 편
향되지 않고 두 국가의 공동 번영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 동 기구의 구성원들은 양측에서 균형된 수의 전문가들
을 파견하고, 그들의 지위는 독립적인 위상을 부여했었다. 다만, 국제공동위원회
의 능숙한 행정 및 기술적인 작업에서의 공정성, 양국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능력 등 성공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역국가의 문제점인 소규모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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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갈등해결에서는 대중참여의 부족으로 한계를 들어내기도 하였다. 중립적인 
정부차원의 기구도 유역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지만, 최근 문제의 해
결에 있어 소규모 단위에는 지역적인 대중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며, 북
한강유역에서도 지역정부, 지역주민, NGO 등의 참여에 의한 유기적 협력체제가 
필수적임을 증명한다.  
수자원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유역국간에 문제에 대한 인식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대화의 무대
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자명한 일이나 관련국간 이해의 대립, 인식의 부족, 정
치․경제적 나아가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논의조차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러한 경우 국제기구나 NGO의 중재 혹은 촉매적 역할이 바람직하다. 국제기구나 
NGO가 협력의 초기 동력으로서 대화의 장(場)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유사사례
에 대한 국제적 관례를 제시하여 전반적 협력의 틀을 구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NGO의 활용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자원 협력노력을 지속함
과 동시에, 이와 병행하여 역내외의 NGO들과의 연대를 통한 활동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관련 하천의 유역국들 뿐만 아니라, 지역외와 지구적 차원에서도 
관련 NGO와 연대를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수자원문제에 관한 인식의 공감대를 
창출‧확산시켜,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관련 정부들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정보의 축적이 필
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국들 NGO와의 연대를 통해 관련 자료‧정보를 발굴‧
축적‧공유해야 한다. 결국 관련 NGO간 연대활동으로 국가이해에 함몰되어 실질
적 협력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각국 정부에 대해 초국가적, 지역적, 지구적 이
해관계의 차원에서 환경협력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강
구되어야 하며, 북한강의 경우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4) 재정 확보방안
부록에 제시된 다뉴브강의 사례에서는 국제기구와 NGO를 적절히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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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협력에 필요한 재원으로서도 활용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
제기구나 NGO를 협력에 필요한 재정원(財政源)으로서도 활용하였다는 점은 북
한강의 경우에 큰 시사점을 준다. 아랄해의 사례도 국제기금의 형성을 통해 협력
의 실천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만,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장기저리 금융자금 조달이 어려운 북한으로서는 북
한강 및 금강산댐 등과 관련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쉽게 자금을 동원할 수 
없으므로 남한의 인센티브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 역시 퍼주기 논란에 휩
싸일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므로 향후 정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NGO와 국제
기구적 차원에서도 협력과 지원을 함께 구상하고, 국제기금의 형성을 통해 협력
의 실천을 위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32) 
또한, NGO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금융기구에의 자금지원도 꾸준히 실시할 필
요가 있는데, 실례로, 세계은행은 특별한 경우에 비회원국에도 자금을 지원한 사
례가 있다. 수자원협력과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세계은행과 United Nations 
Administration in East Timor(UNTAET)의 주최하에 1999년 12월에 열린 동티모르
에 대한 동경원조국제회의에서 NGO들을 포함한 국제기관들과 50여개국으로부
터 약 200여명의 대표들은 동티모르의 재건을 위해 3년 동안 년간 5억2,000만달
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정했다. 보스니아와 헬츠고비나의 경우에도 세
계은행이 긴급복구작업을 위해 1996년 4월 이익잉여금 1억 5,000만달러로 “Trust 
Fund for Bosnia and Herzrgovina"를 조성하였고, 국제개발협회(IDA)도 기금에 2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약정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은 1999년 11월 코소보의 경제재
32) 최근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저리 금융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IMF, ADB 등의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미국의 테러국가 지정이 풀리지 않아 성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테러
지원국 지정이 해제되어야만 북한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해 경제개발 재원을 조달 할 수 있을 것
이며 서방기업들이 대북진출에 대한 위험부담도 감소됨으로써 부진했던 각종 민간외자의 유치에 새
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1970년대에 서방국가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경제개발 재원
으로 활용하였으나 북한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석유파동 등 국제여건의 악화로 1974년부터 서방차관
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회주의 경제권 몰락 이후, 북한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의 신규차입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현재 북한의 총외채는 1998년 기준 121억원에 달하며 GNP 대비 
총외채 비율은 1990년 34%에서 1998년 96% 수준으로 크게 높아져 국제신용도가 회복불능상태에 빠
져있다.(통일부 북한개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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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위해 2,500만달러의 이익잉여금으로 ”Trust Fund for Kosovo"를 조성하였고, 
일본의 “Post-Conflict Trust Fund"로부터 300만달러의 자금지원을 받는 등 회원국
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사회에서 인정여하에 따라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지
원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33)
2) 생태자원관련 측면의 시사점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접경지역에서의 타트라생물권보전지역 설정 사례 등 생
태자원관련 협력사례는 각기 개별국가차원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국경지역에서 연계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 각각의 사례들은 지역적 특성과 배경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공통적 시사점을 보이고 있다.
(1) 토지이용계획 또는 공간계획의 필요성
DMZ에 생태자원보호구역을 설정하자는 제안은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 현재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는 가의 문제이다. 실천은 구체적 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의 범위, 추진체계 등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이
다. 생태자원관련 공동협력사례는 이러한 구체적 계획을 공간 속에 구현함으로
써 가능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보호구역을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으
로 구분하고 협의를 통해 명시함으로써 개발의 제한, 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사업
의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북한강유역의 경우도 접경지역과 인근지역간의 생물보전 지역이 핵심보호지
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으로 구분되고 북측에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형성하
는 것이 중요하다. 막연한 보호구역의 설정이 아니라 보호구역 중 일부는 관광 
등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득할 수 있는 다양한 포럼을 통해 발표
되고 협의되어 박애적 국제투자 및 국제기구의 호응을 얻는데 구체적으로 접근
33) 한국수자원공사, 2005.2, 「북한수력발전사업 진출방안 연구」pp. 233-234
제 4장∙외국의 접경지역 자원이용 협력사례와 시사점   127
할 수 있는 방향이라 사료된다. 막연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설정보다는 조금 더 구
체화된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2) 상호간의 자연적, 문화적 차이 인정
공동협력사례는 생태보전지역 설정 전에 협력국 상호간의 자연적, 문화적 차
이를 인정함으로써 협력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기 사회․문화적, 환
경적 차이가 큰 국가간에 먼저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협
력이 가능할 수 있었다.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협력과정은 상대
방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협력을 도모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연구, 모니터링, 생태교육 및 훈련 등 지원체계의 필요성
자연생태계의 조사 및 연구활동이 상시적으로 진행되어 보호구역에 대해 평가
하고 보호와 개발의 조화를 상시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타트라 생물권보전지역
의 경우 타트라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통해 생태계조사는 물론 연구, 모니터링, 
생태 교육 및 훈련 등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공원관리자 간의 직
접적인 정보 및 경험의 교환 및 공유, 문제의 공동해결, 국제기구에서 타트라를 
대표하는 것, 발행물의 교환 및 공동 발간, 동물종 공동 목록 만들기 등 협력프로
그램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하였다.
타트라 생물권보전지역의 탄생 배경처럼 북한과 남한이 국립공원의 지정 등을 
공동으로 협력한다거나 각각의 국립공원 사무소를 개설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책임 있는 담당자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각각의 국립공원 
사무소 인원들이 연구, 모니터링 등을 순차적으로 교환한다면 협력의 구체화 및 
다양성을 담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국제기구의 관심과 참여 필요
국제기구의 관심과 참여가 협력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은 조금은 
진부한 시사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관심과 참여를 제대로 득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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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리로서는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중요사항이기도 하다. 프랑스와 독일
의 협력사례 그리고 폴란드-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협력사례에서는 UNESCO 
등이 협력활성화에 기여한바 컸다. 상호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협력의 여건을 개
선시키는데 이러한 3자적 국제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국
제기구의 관심과 참여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가시적 협상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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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5
 북한강유역의 평화적 이용방향 및 전략
본 장에서는 북한강 유역의 평화적 이용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방향 및 
평화적 이용을 통한 추진전략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기본방향에서는 남북간의 수자원 
및 생태계 보전 방안마련, 재해방지사업, 관광자원 활용방안 등 구체적 협력사업 설정방
안 등을 위한 기본방향과 이를 위한 추진방안도 검토하였다. 평화적 이용을 통한 추진전
략에서는 수자원 공동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상호공감대 형성과 관련 협력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검토하였다.
1. 기본방향
1) 수자원의 남북공동 이용
북한의 금강산발전소(안변청년발전소)34)의 조업용댐으로 건설한 임남댐은 북
한강 수계를 가로막아 유역을 변경함으로써 북한강유역에서의 용수 문제가 남북
한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강 중·하류의 용수 부족과 주변생태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지역
34) 금강산발전소(안변청년발전소)는 시설용량 81만㎾(실제 발전 20만㎾)의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로 
동해안의 안변지역에 위치한다. 발전은 북한강 수게에 임남댐과 전곡댐의 2개댐과 임진강 수계의 장
안댐과 내평댐의 2개댐 도합 4개의 기본댐과 7개의 취수언제에 유입되는 물을 사용한다. 임남댐의 
저수지는 45.0㎞의 도수터널로 동해안의 안변지역으로 유역변경 도수터널과 연결되고, 임진강 수계는 
기본댐인 장안댐과 내평댐이 58.2㎞의 도수터널로 임남댐의 유역변경 도수터널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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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남북한 분쟁요인을 제거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강 수자원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공동 이용방안을 마련하여 전력, 농업·공업·생활용수의 부족
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강 수변의 다양한 관광자원의 연계개발 및 
주운을 통한 관광협력 방안을 수립하여 남북이 공동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
하고 금강산 관광의 주운체계를 확립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공
유하천의 이용에 관한 남북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재해의 예방 및 공동대처
북한강유역의 협력사업은 최근 남북한이 수차례 겪어온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의 극복을 위한 사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35). 특히 임남댐의 붕괴는 하류지역
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것이며 댐건설로 인한 용수의 부족은 자연생태계에 영향
을 주어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해의 예방 및 공동대처 방
안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와 솔잎혹파리 등 
산림재해에 대한 공동대처를 통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 나아가 이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말라리아, 콜레라 등 전염병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수변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북한강 유역은 고산 준령이 발달하여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대체로 잘 보전되
35) 최근 정부는 소양강댐의 붕괴 등에 대비한 ‘한강권역 댐 비상대처계획(EAP : Emergency Action Plan)'
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려 졌다. 소양강댐은 우리나라 최대의 사력댐으로 632㎜의 24시간 가능 최
대강수량(PMP :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에 대비하여 건설되었으나,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최
대강수량을 880㎜까지 상향조정하므로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29억톤
에 달하는 저수량을 가진 소양강댐은 880㎜ 최대 강우시 붕괴가 필연적이므로 여수로를 추가 건설하
여 방류량을 늘리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대비가 없을 경우 수도권 일부가 범람할 것으로 예측하
고 있다.(동아일보. 2005. 10. 6) 이에 비춰볼 때 임남댐(현재 계획저수량 26억톤)의 붕괴 및 범람에 
대비한 방안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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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나 임남댐의 건설로 수량이 줄어듬에 따라 수변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하천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수변생태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수중어족의 산란과 서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지
역의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접경지역 중 생태적으로 우
수한 지역을 선별하여 보전지역으로 설정하고 특별관리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희귀생태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및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위한 생태 관광
지역을 설정하고 생태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전계획 수립과 지원제도를 마
련하여야 할 것이다.
4) 북한강유역의 산림녹화
북한강 중·상류지역의 경우 계단식 농토의 개간과 화전, 그리고 땔감으로 쓰기 
위한 남벌로 인해서 대부분의 산야가 황폐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산림녹화를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국토의 녹화작업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
다. 광활하고 방대한 지역에 대한 산림녹화는 미래에 국가의 산림 자원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이며, 북한강 유역의 유량을 자연적으로 조절해주는 역할도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기존에 남아 있는 산림을 보존하기 위한 철저한 보호
가 이루어져 산림녹화를 통한 재해의 근원적인 예방을 이루어나아 갈 수 있을 
것이다.
5) 역사 유적지의 보전 및 복원
북한강유역은 국토의 중심지에 위치함에 따라 고대국가 시기부터 이 지역에서
의 인간의 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역사적인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 유적지를 조사 발굴하여 보존하는 사업은 민족 동질성
의 회복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북한강유역의 남북한 유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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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관리와 학술적 고증을 통한 훼손된 유적의 복원작업 추진은 민족공동체 의
식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국토이용의 효율화
북한강유역의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은 미래의 통합국토 차원에서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업의 후보지는 자연생태계
를 조사 분석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시설의 설치와 개발사업은 관련 기능과 유사시설을 집단화 할 수 있는 특별구역
을 설정하여 설치하고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위한 교통망 건설은 가급적 기존
루트를 중심으로 하여 설치함으로써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다. 특별히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한 주변접경지역은 환경단체와 국제기구로부
터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제의를 받고 있어 이러한 지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
력사업의 추진은 국토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7) 협력주체 및 협력사업의 단계적 연계 
사업의 추진은 남북간의 관계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하에 단
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수행 주체는 우선 남북한 정부 
및 국제기구 등 공공차원의 협력에서 시작하여 민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별히 분단전 동일 시․군과 생활권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협력의 분위기를 조
성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업은 초창기에는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수혜
성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나아가 호혜성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 사업의 규모
는 국지적이고 소규모적인 사업에서 시작하여 점차 대규모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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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추진전략
1) 남북협력사업의 단계적 확대
북한강 유역에서의 남북협력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가능성을 염
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발전시켜 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남북간의 
신뢰와 교류협력의 발전 측면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강유역에서의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은 이 지역의 위치성과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전체적인 
남북관계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진행되
고 있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접
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 속도와 연동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전체적인 발전단계에 맞추어 북한강유역에서의 협
력사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북한측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
업에 참여 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높고 상호 필요성을 느끼는 사안부터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협력의 주체인 북한의 필요와 관심사 측면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강유역에서의 남북협력은 임남댐과 평화의 댐 사이와 그 외 남쪽 하류
지역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을 안고 있는 우리측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측면이 있다. 북한으로서는 사업의 시급성 측면에서 볼 때, 북한강에서의 
협력사업이 우리측 만큼 우선순위를 갖는 과제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북한으로
서는 유역내에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 때문에 협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제약
적 요소도 안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실무회담 의제 
가운데에서도 북한강수방사업이 가장 낮은 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협력의 주체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수용 가능성과 
내부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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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한 측면에서 볼 때에도, 북한강 유역 협력사업의 주요 혜택이 우리에
게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측에 상응한 지원을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하다. 지금까지의 남북협력 경험으로 볼 때, 최소한 어느 한 쪽에만 도움이 되는 
협력방식은 지속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단계
적으로 남북 양측에 도움이 되는 협력의 구도와 내용을 발전시켜 가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강유역에서의 남북협력을 안정적이고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측에서 희망하는 수혜성 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
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호간에 이익을 공유하는 호혜성 협력을 추진해 가는 협
력구도를 발전시켜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중단기의 수혜성 
협력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될 호혜성 협력사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협력 초기에는 소
규모 협력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대규모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단기에는 협력방식이 단순하고 국지적인 소규모 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유역 전반에 걸친 대규모 협력사업을 추진하
는 것이 이러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협력주체의 단계적 확대 측면에서 중단기에는 정부, 국제기구 등 공공 차원의 
협력으로부터 시작하여 민간차원의 협력사업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현 단계에서 민간의 수익성 있는 협력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당국차원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협력사업의 연계
북한강유역에서 협력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는 수자원공동 이용 및 생태자원
의 보전 및 활용은 상호간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업추
진보다는 상호연관성을 활용한 사업의 연계추진이 전략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북한강유역에서 협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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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관심이 높은 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가는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
다. 
현재 남북한은 북한강의 수자원공동 이용 및 효율적 활용,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관광자원화 등을 위한 실태조사의 추진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상태이다. 따라
서 남북한이 상호 관심이 높은 사업들과 내용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연계된 사업
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따라서 수자원공동활용과 직접적으로 연계
될 수 있는 수변생태관광 및 북한지역의 녹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뒤 
단계적으로 농업과 재해 등 기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북한강 수변생태자원 활용과 연관된 유역의 도로, 수로 개보수사업
을 연계 추진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도로 등의 정비사업은 역사관광 
및 생태관광 등과 단계적으로 연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북한강유역
의 풍부한 생태관광자원과 역사문화관광자원, 그리고 내금강 연계 관광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북한강유역의 상류 → 중류 → 하류 순서로 관련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갖는다. 첫째, 현재 북한강 유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의 핵심적 과제 가
운데 하나는 임남댐 용수의 남북한 공동활용과 다목적 댐 건설 등과 관련한 실태
조사와 북한지역의 산림 녹화 등이다. 둘째, DMZ를 중심으로 한 중․하류지역은 
군사시설 문제 등으로 협력 추진에 장애요소들이 많다. DMZ를 통과하는 철도나 
도로연결사업과 같은 사업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하류지역보다는 상
류지역에서 우선적인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 북한강유역 상류지역에서 산림녹화사업 
등 수방사업과 연계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중, 하류지역에서 수방
사업과 연계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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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협력사업의 연계
3) 효율적인 추진체 구성 및 공동관리유역 설정 
북한강유역에서의 남북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
할 남북한 당국간의 별도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강유역의 임
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 댐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북한강유역에 대한 종합
적인 관리를 담당할 별도의 협력기구(가칭 ‘북한강유역 남북공동협력단’)를 구성
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추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
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에도 이러한 협력기구의 구성은 필
수적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동‧서독은 국경하천 협력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상
설된 국경위원회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었다. 북한강과 관련
한 남북협력을 위해서도 이러한 상설적인 대화의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
식의 국경위원회 성격도 포함하는 협력기구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기구는 남북한 정부의 관련 부처가 공동주체가 될 필요가 있는데, 환경, 국
토개발, 에너지, 국방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가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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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북한강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서 남쪽으로 흐르기 때
문에 북한강유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남북양측의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국방관
련 부처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협력기구에는 유엔군사정전위원회와 국제기구들의 간접적 
참여도 필요할 것이다. 북한강유역이 유엔군사사령부의 관할하에 있는 비무장지
대(DMZ)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경의선 연결사
업과 마찬가지로 유엔군사정전위원회의 승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
무장지대는 UNEP, UNDP등 국제기구들이 환경보호측면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기구의 부분적인 협력과 참여도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도 환경관련 국제전문기관, 국내외 NGO 등이 업서버로 참여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는 구도로 협력기구의 형태와 기능을 구축해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협력기구는 협력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action 
program)을 작성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가 될 것이며, 협력기
구의 구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 이것이 주요 의제로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북한강유역에서 수자원 공동활용을 포함
한 협력사업 추진의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공동관리구역을 설정하는 방
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관리구역 설정은 개별 협력사업 추진의 안정성
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사업에 대한 연계 추진의 실효
성을 제고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강유역에서의 남북협력을 위해 구성될 협력기구는 이 공동관리구역을 주
된 활동범위로 갖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초기에 이러한 공동관리구역을 설정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합의된 사업의 대상지역을 잠정
적인 공동관리지역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협력기구의 구성과 공동관리지역의 설정을 위해서는 남북한 양측의 관련제
도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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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기구 및 국내외 NGO 적극적 활용 
남북관계의 유동성과 북한강유역이 비무장지대에 걸쳐있는 입지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북한강유역에서의 남북한 협력을 위해서는 공인된 국제기구나 국내외 
NGO의 역할이 중요하며, 남북한 정부도 이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국제기구들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원 가능한 재원은 크
지 않으나 북한으로서는 이들의 참여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에 협력 초
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기구와 NGO의 유용성은 국제적인 하천협력사례에서도 검증된 바
가 있다. 유럽의 다뉴브강 유역국들은 1990년대 이후 국제기구와 NGO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다뉴브강 보호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이 
사례는 국제기구나 NGO의 자체 자금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협력을 위한 관련 자료‧정보의 축적 측면에
서 이러한 NGO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유역전역에 걸친 대규모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외에 국제금융기구의 참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미국 등 주요 서방국
들과 관계를 개선할 경우 농업과 수자원의 관리측면에서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
계은행의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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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  H  ․  A  ․  P  ․  T  ․  E  ․  R  ․  6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방안
본 장에서는 협력사업의 선정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과 제도적 지
원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협력사업의 선정에서는 대상지역의 잠재력을 평가하여 협력가
능사업을 선정하였다. 협력가능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사업의 시급성, 경제성, 환경보전, 
협력가능성 등의 세부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사업을 선정하였다.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방안에서는 추진단계별로 각종 협력사업의 추진방안을 고찰하였다. 제도적 지
원방안에서는 효율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남북간의 제도적 정비 및 확충방
안을 제시하였다.
1. 협력사업의 선정
 
1) 협력사업 도출단계
(1) 특성 및 현안 도출(1단계)
북한강유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 지역이 가
지고 있는 잠재력과 주요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SWOT 분석을 
통하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제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첫째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strength)을 분석하여 잠재력을 도출하며, 둘째로 약점
(weakness)을 분석하여 추진상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셋째로 이 지역에
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내외적인 기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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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opportunity)들을 분석하며, 넷째로 북한강유역에서의 교류협력 추진에 경쟁과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위협요인(threat)을 분석하여 주요 현안을 도출하였다.
(2) 주요과제 도출(2단계)
이 단계에서는 북한강유역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해결해야 될 주요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특히 1단계에서 도출된 특성 및 현안을 
중심으로 하여, 첫째는 교류협력추진에 있어서 장애와 경쟁적인 요인이 되는 위
협요인들에 대한 극복, 둘째는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주요약점의 제거와 보완, 
셋째는 북한강 유역이 지니고 있는 강점의 적극적인 발전, 넷째는 국내외적으로 
교류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형성된 기회요인의 활용 등을 주요 내용별 과제
로 도출하였다.
 
(3) 기본 방향 설정(3단계)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합리적이고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필
요한 원칙을 수립하였다. 우선은 남북한 교류협력의 기본은 상호호혜를 원칙으
로 하고 남북한이 공동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북한강 중․하류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및 공동대처에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수려한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
하고 활용하며, 더불어 역사적 유적지의 보존과 복원, 나아가 국토이용의 효율화
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4) 추진 전략의 수립(4단계)
협력사업의 주요 추진 전략은, 첫째 사업의 단계적 확대를 통한 남북한 협력사
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협력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혜성 협력에
서 호혜성 협력으로 발전시켜가고 나아가 소규모사업에서 대규모사업으로, 그리
고 정부․국제기구 등 공공차원의 협력에서 민간차원의 협력으로 발전시켜나아 
가도록 단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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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협력의 공간적 연계를 위해서 북한강유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해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유역별로는 상류 → 중류 → 하류 순
서로 관련 사업을 연계 추진한다.
셋째는 효율적인 추진체 구성 및 공동관리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유역에서
의 공동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 구성과 북한강 유역에 남
북한 공동관리 구역을 설치한다.
넷째는 국제기구 및 국내의 NGO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북
한의 신뢰성과 남북관계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북한강유역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국제기구나 국내외 NGO의 전략적 활용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
<그림 6-1> 협력가능 사업의 도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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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협력가능사업의 도출 과정
잠재력 및 
현안
남북협력상 
과제 기본방향 선정기준의 설정 협력가능사업
수자원공동
이용 및 재해 
방지 
수자원 공동활
용 및 수해방지
남북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재해 예방 및 협
력사업 추진
사안의 시급성과 
경제성의 비중을 
두고 추진
북한강 유역 수자원 협
력(용수 및 전력) 및 재
해방지
자연환경보
전 및 관리
주요생태자원의 
조사 및 공동보
전 협력
주요생태자원 공동조
사, 훼손된 생태자원
의 복구, 우수생태계 
관광자원화
환경보전 생태자
원의 관광자원화 
추진 등 경제성에 
비중
남북공동 생태계조사,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추진, 희귀생태자원의 
보호, 산림녹화사업 추
진
산업협력 및 
교통망 연결
협동농장, 관광
사업추진, 교통
망 연결
기존농지의 복구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자연생태계의 관광자
원화, 단절된 교통망 
연결 
경제성 및 환경보
전에 비중
기존 농지의 복구, 농
업기반시설 정비 확충, 
물류기지 건설, 수변관
광벨트화 추진, 국도 
복원 
문화․역사
자원의 발굴 
및 복원
방치되고 훼손
된 주요 문화재
의 발굴 및 복구
역사문화자원의 공동
관리
복구의 시급성과 
협력가능성에 비
중
구석기유물 등 역사유
적의 남북한 연계 및 
복원
북한강 유역에서 남북이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효율적인 추진방
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북한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대상은 280명으로 지역주민 210명,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274명이 
응답해 왔다.(세부내용은 부록 2 참조)
북한강 유역에서 교류협력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유효 응답자 
중 1순위(22%)로 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임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연계 
활용을 선택하였다. 임남댐과 평화의 댐 연계 활용과 재해예방 공동대처가 2순위
(17%), 재해예방 공동대처와 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이(14%) 3순위로 선택되었다.
이와 같은 응답은 북한강유역의 남북한 주요 협력이슈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임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간에 평화적 연계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오랫동안 이 지역 비무장지대의 국제적 이슈인 생
태보전지역 지정 등을 통한 환경가치 증대가 남북 간에 중요한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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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공동대처
및 생태보전 14%
생태보전및역사
유적지보호복원7% 생태보전 및 관광
13%
댐연계활용 및 재해
예방공동대처 17%
생태보전및댐
 연계활용 22%
기타 21%댐 연계활용및
관광 5%
<그림 6-2> 현실성있는 협력사업
2) 분야별 주요협력 가능사업
(1) 수자원공동 활용 및 재해방지
북한강유역에서 남북이 교류협력 할 수 있는 사업중에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사업은 임남댐과 평화의 댐을 연계하여 평화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일 것이다. 임남댐의 건설로 인해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이 차단됨에 따라 용수
의 부족과 수변생태계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임남댐의 용수를 남
쪽에 흘려 보내주고 그 대가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 상호협력은 이 지역에서 남북
이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하고 시급한 협력사업이 될 것이다. 동시에 비무장
지대와 접경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를 공동으로 방재하는데 협력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 산야에서 자주 발생하고 수목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솔잎혹파리 등 산림자원에 피해를 끼치는 병충해 방지를 위한 공동산림 방제사
업 등도 좋은 협력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자연생태계보전 및 공동관리
북한강유역은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되어 생태계의 보고라고 일컬어지고 있어 
남북이 공동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면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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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공동 사업은 첫째 비무장지대의 생태계공동조사 및 관광자
원화의 모색이다. 비무장지대 및 주변의 접경지역은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
어 이들에 대한 공동조사와 공동관리를 통한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는 북한지역 북한강유역의 산림 황폐 지역에 대한 남북협력 산림녹화사업 
이다. 북한강 중․상류지역의 산림의 황폐로 인해서 집중 호우시 유출율이 높아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셋째는 생태계 공동연구소 설치 및 종합관리 시스템 마련 등을 협력할 수 있
다. 북한강유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희귀한 동식물을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보호․관리할 수 있는 공동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
(3) 주요 산업협력 및 교통망 연계
북한강유역은 산악이 험준하고 비탈이 심하여 농경지나 구릉지가 발달하지 않
았다. 그러나 남북 접경지역내에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기존 농경지와 구릉지가 
있어 여기에 특용작물과 묘목을 재배 할 수 있는 시범협동농장 개발이 가능하다. 
동시에 북측접경지역의 낙후된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수혜
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의 북측과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임
남댐에서 평화의 댐에 이르는 수변과 금강산으로 가는 수변은 자연환경이 매우 
아름다워 수변관광벨트화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주운 및 도로망 연계를 통
한 금강산 관광 활성화 및 생활권 협력, 물류산업 협력 등이 가능한 협력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문화·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
북한강유역은 구석기와 신석기 등 고대유적이 발굴되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문화·역사자원의 공동조사를 위한 협력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문
화·역사자원의 남북한 연계를 통한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남북한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데 매우 의미가 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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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선정
(1) 대상사업의 세부평가 기준
대상사업의 세부평가를 위한 기준은 정량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정성적인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주로 남북한이 협력을 이루어내는데 필요
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첫째는 시급성으로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한이 시급하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현안에 대한 정도를 평가한다. 둘째는 경제성으로 남북한이 협력을 함으로써 상
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한다. 셋째는 환경보전성으로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주요 생태자원 및 문화․역사적 자원의 보전에 협력사업
이 미치는 정도를 평가한다. 넷째는 협력가능성으로 남북한이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참여 가능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류협력 및 평화정
착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표 6-2> 대상사업의 세부평가 기준
구  분 양  호 보  통 미  흡
시급성
인명과 재산 그리고 환경보전에 
있어서 피해와 훼손이 반복적이
고 지역적으로 광범위함
재산과 생태계의 피해와 
훼손이 반복적으로 일어
나나 국지적임
생태계의 훼손이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남
경제성
대상사업의 협력으로 인해서 남
북한 상호 경제적인 이익이 지속
적으로 발생함
남한 혹은 북한 일방에 경
제적 이익이 발생함
경제적 이익이 일시적
으로 발생
환경보전
주요 생태계의 보전과 문화재의 
복구 및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
주요 생태계의 보전과 문
화재의 복구 및 보존에 간
접적인 영향을 끼침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
함
협력가능
남북한이 상호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남한은 협력을 원하나 북
한은 미온적일 수 있는 사
업
남한은 협력을 원하나 
북한은 기피할 수 있는 
사업
파급효과
교류협력 활성화와 남북한 평화
정착에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교류협력과 평화정착에 
일시적이고 지엽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
함
146   제 6장∙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방안
① 대상사업의 세부평가
단계별 협력사업에서 도출된 주요가능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선정기준을 적용
하되 각각의 기준을 3단계로 세분하여 관련기준에 가장 합당한 경우 ‘양호’, 일반
적인 경우 ‘보통’, 아주 미치지 못한 경우는 ‘낮음’으로 구분하여 사업별로 평가
하였다. 남북협력사업으로 양호하게 평가된 사업은 임남댐과 평화의 댐 수자원
공동 활용 및 전력협력, 생태계공동조사 및 생태공원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
정, 북한강유역 산림녹화, 시범농장 및 농업기반 확충, 단절된 교통망 복원, 수변
관광벨트화 추진 및 내륙관광 연계, 문화·역사 유적의 공동조사 및 연계 관광사
업 등이다.
<표 6-3> 대상사업의 세부평가 결과
구  분 시급성 경제성 환경보전 협력가능 파급효과 종합
○수자원공동활용 및 
  재해 방지
 - 용수 및 전력협력
 - 화재방지 
 - 병충해 및 전염병 예방
○
△
△
○
△
△
○
△
△
△
○
○
○
△
△
○
△
△
○자연생태계보전 및 
  관리
 - 비무장지대 생태보전
 - 북한강유역 산림녹화
 - 남북접경지역 생태보전
○
○
△
○
△
△
○
○
○
△
○
△
○
○
△
○
○
△
○산업협력 및 교통망연계
 - 시범농장 및 농업기반
 - 물류산업
 - 관광산업
 - 교통망 복원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
 - 공동조사
 - 발굴 및 복원
○
×
△
△
○
△
○
△
○
△
○
△
  
주 : 양호(○), 보통(△),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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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
1) 추진단계의 설정
추진단계의 설정은 북한의 대외개방 정도에 따라 ‘평화벨트 준비기’, ‘평화벨
트 형성기’, ‘평화벨트 완성기’로 구분하였다. 평화벨트 준비기는 북한이 개방을 
위한 준비의 단계로 남북한 교류협력이 매우 제한적이며, 개방지역도 체제상에 
부담이 적은 변방지역을 지정하고, 제도적인 장치도 미진하여 다소 불확실한 현
재와 같은 상태이다. 이 단계에는 남북간의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민간주도 정부
지원 형태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특히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
로 부담이 없는 북․중 국경지역과 일부 연안지역을 개방하여 외자유치 및 대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나 경제개혁은 체제의 안정상 주저할 것이다. 남북한 접경
지역의 경우 일부지역을 개방하여 제한적으로 교류협력이 이루어 질 것이다.
평화벨트 형성기는 북한이 개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방지역을 
전지역으로 확대하며 경제적인 성장을 위한 시장경제 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되
면서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 단계에는 부분적으로 경
제개혁이 시도되고 개방지역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어 외국의 투
자가 증가되고 남북간에 산업의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한 접경
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경제협력권이 형성될 것이다.
평화벨트 완성기는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대외적
으로는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는 기존 
개방지역의 확대와 함께 경제개혁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외경쟁력이 제고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 산업의 재배치와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하여 산업의 
혁신을 이루고 대륙연계 신국토축을 형성하여 열린 국토로서의 동북아 경제권내 
거점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남북한 접경지역의 경우 자유로운 교류협력지역으로 
접경지역 평화벨트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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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추진단계의 설정
단  계 남북관계 및 북한의 대외 개방여건
평화벨트 
준비기
(1단계)
 - 경제개혁 추진, 제한적 개방정책으로 체제유지와 
   군사시설 보안
 - 정치적․군사적으로 부담 없는 지역 중심으로 개방
평화벨트
형성기
(2단계)
 - 개방의 확대와 부분적 경제개혁,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상호신뢰 형성을 통해 정착, 핵문제 해결 
 - 남북한 산업의 이전과 북한내 산업구조조정 활발
평화벨트 
완성기
(3단계)
 - 전면적 경제개혁, 기존개방지역의 정비 및 개방지역 확대 
 - 평양대도시권 등 주요지역의 개방체제에 포함
 - 남북한 평화체제 정착
2) 단계별 추진 방안
초기단계인 ‘평화벨트 준비기’에는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협력의 여
건을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 단계에서는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두는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 협력사업은 임
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 댐의 평화적 이용방안 추진, 비무장지대 및 남북접경지
역 주요 생태자원의 공동조사,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설치 추진, 접경지
역에서의 재난방지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북한강 유역 산림녹화, 시범농장 및 
농업기반확충 사업을 추진한다.
‘평화벨트 형성기’에는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상호호혜적인 사업의 추진
이 필요할 것이며 준비기에 시작되었던 사업들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문화․역
사적인 사업 등 민족동질성의 회복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주요 협력사업은 
임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연계이용방안 마련, 교통망 복원, 비무장지대 및 
주변접경지역 생태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광자원화 추진, 문화·역사적자원의 공
동조사 및 연계화 방안 마련, 북한강유역 수변관광 벨트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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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벨트 완성기’에는 교류협력사업의 정착과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
한 기반을 갖추고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의 추진에 남
북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요 협력사업은 접경지역 평화벨
트 구축을 위한 북한강유역의 평화지대화 설치, 금강산·설악산 남북관광특구와 
연계한 중동부내륙 관광벨트를 조성한다. 
3) 주요 사업별 세부추진 방안
(1) 임남댐과 평화의 댐 수자원 공동이용
현안 및 협력여건을 보면 임남댐(금강산댐)건설로 인해 북한강상류의 물이 동
해안의 안변청년발전소로 유역변경되어 발전됨에 따라 남한쪽의 북한강 수계의 
용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약 16억톤의 용수가 차단됨에 따라 화천
댐 전력발전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 동시에 임남댐 건설로 인한 용수의 차단
으로 북한강의 수위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임남댐과 평화의 댐까지의 수계 주변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유역변경식 발전을 위해 차단한 
임남댐 용수를 남쪽으로 흘려보내고 그에 따른 보상책으로 전력생산 감소분에 
대한 보전방안으로 전력의 송전이나 화력발전소를 건설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
다. 북한강 수계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주요 생태계의 보전과 관광 자원화를 추진
하고 나아가 주운을 이용한 금강산 관광 등을 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임남댐과 평화의 댐 활용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56.0%
가 전력과 용수를 교환하는 방식을 1순위로 꼽고 있고, 금강산관광을 통한 대가 
지불(34.0%)을 2순위로 지적하고 있다. 응답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전력 및 관광
과 용수와의 교환에 더 많은 선호도를 나타냄으로써 남측과 북측이 동시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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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공급대가지불
6%
기타 4%
금강산관광 34% 전력과 용수의 교환
56%
<그림 6-3> 임남댐과 평화의댐 활용방안
단계별 추진방안은 1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임남댐과 평화의 댐을 연계하여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2단계에서는 두 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여 전
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3단계에서는 주변지역을 교류협력 및 공동활용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표 6-5> 수자원 공동이용의 단계적 추진방안
단계별 협력사업 추 진 방 안
1단계 수자원공동이용방안 마련
북한의 임남댐 용수의 남쪽공급에 대한 방안과 이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방안을 마련
하고, 북한의 일정지역에 발전설비 건설을 검토 
2단계 다목적댐으로의 전환
임남댐과 평화의 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여 전력생
산과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동시에 전력송전이나, 화
력 및 풍력발전설비를 북한지역에 설치
3단계 교류협력지구 설치
북한강 유역의 남북한 공동이용을 통한 접경지역에서
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으로 평화벨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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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면 북한강 수계에서의 용수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나아가 남북한 긴장완화를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 및 평화정착 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며, 북한강 유역의 안정된 용수의 공급으로 화천댐을 비롯한 하류 댐에서의 
일정량의 전력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강 수계의 유량 확보로 인
한 어류서식지의 회복과 주변 자연환경의 복원으로 생태자원의 관광자원화를 추
진할 수 있으며, 북한강 수위의 상승으로 평화의 댐에서 임남댐까지의 주운을 통
한 수변관광과 나아가 금강산에 이르는 관광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
적으로는 북한강 유역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중동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체계적인 국토 이용방안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림 6-4> 임남댐과 평화의댐 수자원 공동이용 구상
152   제 6장∙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방안
(2) 생태공원조성 및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현안 및 협력여건을 보면 임남댐 건설로 북한강 수로가 차단되어 유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임남댐에서 평화의 댐에 이르는 약 16㎞의 하천이 바닥을 드러내
고 있으며 주변의 고수부지에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는 등 자연환경의 변화
가 일어나고 있다. 한편 북한강 유역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비무장지대와 주변접경지역은 생태자원이 우수
하므로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의 지정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화천의 북한강 주변 생태자원, 양구의 두타연 주변, 인제의 소양강 주변 등은 생
태공원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특수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지역은 산
악이 험준하고 하천이 발달하여 생물자원의 다양성이 풍부하다.
생태자원의 남북한공동활용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남북한 희귀 동식
물 보호구역 지정(36.9%), 생태공원의 조성(36.5%) 등을 중요한 활용방식으로 선
호하고 있으며, 생물권 보전지역의 지정(22.1%)을 차선책으로 응답하고 있다. 생
태공윈의 조성 및 희귀 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등은 생물권 보전지역의 지정보다 
다소 약화된 공간규제 방식으로 전체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하기보다는 생태자원
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별로 접근해 나아가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보전지역의지정
22%
야생화단지조성5%
생태공원조성 36%보호구역지정37%
<그림 6-5> 생태자원의 공동활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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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한 지역 선정에 대한 답변에서는 비무장지
대를 중심으로 하여 선별적으로 지정(49.8%)하자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북한강유역의 비무장지대와 인근접경지역(24.3%), 그리고 북한강유역의 비무장
지대 전역(23.4%)을 비슷하게 차선책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태
자원 공동활용방식에서 응답한 결과와 같이 비무장지대 모두 및 인근 지역까지
를 포함한 광범위한 생태보전지역을 선정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보다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일부
48%
기타 4% 비무장지대전역
25%
DMZ+접경지역
23%
<그림 6-6> 생태지역 지정 장소
단계별 추진방안은 우선 1단계에서는 북한강수계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자원
을 남북한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조사하여 이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생태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2단계에서는 주요생태계 서식지를 중심으로 생
태공원 조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3단계에서
는 비무장 지대를 중심으로 주변접경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
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생태관광 사업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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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단계별 추진방안
단계별 협력사업 추 진 방 안
1단계 수변생태자원의 
공동 조사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
생태계의 조사․발굴 및 보호를 위한 남북한 전문가 
합동조사
2단계 생태공원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남북한 접경지역의 생태계 조사 및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생태공원 조성
3단계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남북한 접경지역의 생태계 우수지역을 연계하여 생태
공원의 범위확대와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사업의 기대효과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한 남북한 접경지역에 산재해 있는 
희귀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여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으며, 이
를 관광자원화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멸종위
기에 놓여있는 희귀 동·식물의 체계적 보호와 육성으로 한국 야생 동·식물단지로 
복원하고, 이를 중심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생태관광 자원으로 육성하여 남
북한 교류협력사업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7> 생태공원 조성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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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녹화 사업
현안 및 협력여건을 보면, 현재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과 북한강 
중․상류의 주변지역은 지형이 험준하고 산악이 발달해 있으나 대부분의 산림이 
크게 훼손되어 있어 집중적인 호우가 쏟아질 경우 북한강 수계의 중․하류지역
에 재난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북측지역의 북한강 중·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자원 훼손지역에 대한 산림녹화를 남북이 협력하여 추진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 접경지역에 농장을 설치하여 묘목을 육성
한 후 이를 북한지역에 제공하고 북측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식목하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임진강유역에 대한 산림녹화를 위한 묘목의 
제공을 북한이 요청한바 있어 북한강유역에서도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단계별 추진방안은 1단계에서는 북한강 유역 전반에 대한 산림상태 기초조사
를 실시하여 현상황을 파악하고, 2단계에서는 북한측의 북한강 중․상류지역에 
대한 산림녹화사업을 우선 실시 한후, 3단계에서는 비무장지대 및 남북한 접경지
역을 중심으로 녹화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간다. 
<표 6-7> 산림녹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방안
단계별 협력사업 추 진 방 안
1단계 산림상태의 공동조사
북한의 북한강 중·상류에 대한 산림상태의 정밀조
사를 위한 위성영상의 분석 및 현지 합동조사 실시
2단계
북한강 
중·상류지역 
산림녹화 시작
북한강 중·상류지역 중 산림 훼손상태가 심각한 지
역을 중심으로 우선 녹화사업 추진
3단계
비무장지대 및 
남북한 접경지역 
산림녹화 추진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한 남북한 접경지역 중 생태
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지역에 대한 산림녹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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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화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홍수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을 근본적으
로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수자원을 함양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체계적으
로 수자원 관리를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며,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훼손된 생태
계를 복원하고 북한의 험산 준령에 있는 야생생태 자원의 복원으로 생태계의 다
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1). 동시에 광활한 북한강유역의 산야에 대한 산림
자원의 육성으로 미래의 산림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8> 산림복원 대상지역 
(4) 시범농장 조성 및 농업기반 확충
현안 및 협력여건을 보면 북한강 유역의 남북접경지역은 고산준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분지형태의 평지가 발달해 있어 고랭지 채소 및 약초, 
그리고 산림묘목의 육성 등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특히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
1) 산림복원지역에 대한 위치는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특히 환경보전가치 평
가에 의한 가능사업분석을 토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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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노동력 등에서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특용작물과 묘목육
성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비무장지대 북쪽의 경우 북한강이 비무장지대로 접어
드는 지역에 집단농장이 형성되어 있고, 남쪽의 양구 해안면에 광활한 분지가 형
성되어 있어 남북한이 농업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단계별 추진방안은 1단계에서는 양구군 해안분지의 농경지와 구릉지에 통일
농장을 조성하여 환경과 특성에 맞는 농작물의 신품종 개발과 대단위 묘목장을 
설치하고, 2단계에서는 화천지역 중 북한의 임남댐 주변지역에 특수작물재배를 
추진하며, 3단계에서는 인제지역을 중심으로 화훼농장 조성 등으로 확장해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다.
<표 6-8> 시범농장 조성사업의 단계별 추진방안
단계별 협력사업 추 진 방 안
1단계 펀치볼 통일농장 조성
양구지역 해안분지를 중심으로 펀치볼 통일농장 조
성사업을 추진하여 북강원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
는 농작물의 신품종개발 및 증식으로 통일농업 교
두보 마련
2단계
임남댐주변에 
특용작물농장 
육성 
화천지역 중 북한의 임남댐 주변지역의 집단농장을 
중심으로 특수작물재배를 위한 남북농업 협력추진
3단계 인재지역에 화훼농장 조성
인제지역을 중심으로 농장을 확장해 나아가되 화해 
등 고등 원예식물 재배
사업의 기대효과는 남한의 농업기술의 제공과 농업 자본의 지원을 통한 북한
의 낙후된 농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특용작물의 재배를 통한 농업 소득의 획기적인 개선과 특히 북한의 황폐한 
산야의 산림녹화를 위한 묘목지원으로 남북협력을 강화하고 비무장지대 및 접경
지역 등 이용이 어려운 한계토지에 대한 이용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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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시범농장조성 대상지역
(5) 교통망 연결
현안 및 협력여건을 보면 남북한 분단으로 인하여 주요 교통망이 단절됨에 따
라 동일 생활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북한강 유역의 경우 국도 5호선이 화천에서 김화를 거처 평강으로, 
그리고 국도 31호선이 양구에서 금강으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망의 연계가 가능
하다. 한편 지방도는 화천에서 북한의 김화와 인제에서 북한의 금강으로 연결되
었던 도로가 단절되어 있어 이들 도로가 연결되면 금강산 관광 시 육로로 접근하
는 최단거리가 될 수 있어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금강 관광을 위한 남북한 연계 관광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도로와 주
운을 병행 추진하는 내금강관광 방식이 50%로 가장 우선시 되고 있으며, 도로를 
통한 내금강관광(35.7%)이 주운을 통한 관광(13.5%)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 따라
서 현재는 도로와 주운을 병행 추진하는 내금강관광 방식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주운보다는 도로를 이용한 접근성이 편리함으로 도로
를 통한 내금강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이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금
강산 관광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운을 통한 관광의 활성화도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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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검토해야 할 요소라고 분석되고 있다.
내금강관광
(주운)14%
기타 1% 내금강관광
(도로)36%
도로 및 주운 병행
49%
<그림 6-10> 내금강관광을 위한 남북한 연계관광 방식
연계관광을 위한 기반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남북한 도로확충(55.7%)이 
가장 우선시되고 다른 기반시설과 비교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도로 확충은 연
계관광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이 지역에서의 도로 인프라의 열악한 환경
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분단전의 생활권이 현재 단절된 도로를 통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악산과 금강산 그리고 남북한 접경지역
의 연계관광의 활성화는 도로의 정비와 확충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철도노선신설 12% 기타1% 소규모
공항신설 4%
관광유람선도입 14%
숙박시설확충 14%
남북한도로확충 55%
<그림 6-11> 연계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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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추진방안에 있어서는 우선 1단계에서는 단절된 국도 31호선과 5호선을 
정비․복원하여 단절된 부분을 연결해 줌으로써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
고, 2단계에서는 분단전 지역간 왕래도로로 활용했던 지방도로를 연결하여 생활
권 복원의 기반을 마련하며, 3단계에서는 국가간선망인 고속도로를 연장하여 남
북교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간다. 
<표 6-9> 교통망 연결사업의 단계별 추진방안
단계별 협력사업 추 진 방 안
1단계 국도의 연결
동부내륙지역을 통과하여 북한지역으로 연결되는 국도 31호를 
우선적으로 연결하여 금강산 관광과 지역간 교류협력을 활성
화하고, 나아가 중부내륙지역을 통과하여 화천에서 철원으로, 
그리고 북한의 평강으로 연결되는 국도 5호선을 복원 
2단계 지방도 연결 접경지역내 남북한 생활권을 연결해주는 지방도를 정비 확충
하여 남북접경지역간 연결해줌으로써 교류협력 강화
3단계 고속도로망 
연장
국가간선교통망인 남북 6축 고속도로망의 북한지역 연계로 남
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면 국토의 중·동부지역의 교통망 연계를 통하여 단절된 
남북한 지역간 연결과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생활권의 복원
으로 지역경제를 재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부의 경의선철도와 국도 1호
선의 연결, 동부의 동해선 철도와 국도 7호선의 연결에 이은 중부내륙지역에서의 
교통망의 연결은 비무장지대로 단절된 국토통합의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
망된다. 즉, 남북 통행시간의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효과로 인하여 대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 수변관광벨트화 추진 및 금강산 관광연계
현안 및 협력 여건을 보면 임남댐에서 평화의 댐까지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협
곡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및 유로탐방, 그리고 래프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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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매우 우수하나, 임남댐의 건설로 인한 유량의 급격한 저하로 여건이 악화되
고 있다. 임남댐에서의 용수가 평화의 댐으로 공급되고 이에 따라 수로가 복원될 
경우 동·식물 생태공원을 수변에 조성함으로써 수변관광벨트화의 추진이 가능하
며, 특히 금강산으로의 새로운 관광 루트가 열리면 남북한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남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유량이 많아 조선시
대 등에는 금강산에서 뗏목을 띄워 서울까지 이동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으므로 
화천댐의 수위가 상승할 경우 임남댐 인근까지 주운을 이용하여 관광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강의 유량이 늘 경우 Ferry에 버
스를 싣고 이동한다면 수로와 도로를 이용하여 금강산까지 이동이 가능할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강에서의 적합한 관광협력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생태마을 조성을 
통한 생태관광(37.3%)과 남북문화유적지 연계관광(35.7%)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태관광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관광협력사업으로 지적되고 있
으며, 남북문화유적지 연계관광도 비중이 크므로 생태관광을 주요사업으로 하되 
남북문화유적지 연계관광을 결합시켜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0.3%
내금강관광 15%
생태관광 37%북한관광특구개발12%
남북문화유적관광36%
<그림 6-12> 적합한 관광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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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추진방안은 1단계에서는 평화의댐에서 남방한계선까지의 수로를 복원
하고 주변지역에 동․식물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비무장지대 남측주변을 정비
하여 교류협력 여건을 조성하며, 2단계에서는 비무장지대에서 임남댐부근 선착
장까지의 수로를 복원하여 주운과 주변 육로를 통하여 관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3단계에서는 평화의 댐에서 임남댐, 그리고 금강산으로 이동하는 연계
관광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표 6-10>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단계별 추진방안
단계별 협력사업 추 진 방 안
1단계 교류협력 
여건조성 및 조사
남방한계선까지의 수로를 복원하고 주변지역에 동·식물 
생태공원을 마련하여 남북교류협력 여건 조성 
2단계 남북연계 수로의 
복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임남댐부근 선
착장까지의 수로를 복원하여 주운과 주변 육로를 통한 관
광사업 기반 조성
3단계 연계관광 추진
수로의 복원에 따라 Ferry에 버스를 실어 평화의 댐에서 
임남댐까지 이동하고 그곳에서 버스로 금강산으로 이동하
는 연계관광 방안 추진
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면 임남댐의 건설로 인해서 야기된 접경지역에서의 수자
원 분쟁이 북한강유역에서의 관광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남북한 긴장의 완화와 교류협력의 활성화로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로 이어질 것
으로 예상된다. 임남댐에서의 용수의 공급은 평화의 댐까지의 수위를 높여줌으
로써 주운으로 연계가 가능케 되고 특히 주운을 통한 금강산 관광의 시도로 이 
지역에서의 관광사업의 다양성이 확보될 것이다. 동시에 수변 생태자원의 체계
적인 관리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생태관광 자원의 확보가 가능해 질 것이다. 북
한강 수계를 통한 수도권과의 연계는 한강 수계의 종합적인 관광루트의 형성으
로 국토의 중심지대에서의 관광 활성화와 남북간 연계관광을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 6장∙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방안 163
<그림 6-13> 수변관광벨트 조성 대상지역
(7) 문화․역사유적의 발굴 및 복원
현안 및 협력 여건을 보면  남북의 분단은 생활권의 단절을 가져와 상호 문화
와 역사 유적에 대한 연구 및 보존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귀중한 
문화유산의 훼손과 파괴의 위험이 높다. 북한강유역 남북 접경지역에 산재한 선
사 및 고대유적들을 발굴, 복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이 지역에서의 역사적 발자취
를 정리하고, 나아가 문화·역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의 
문화자원으로는 화천의 탑둔리․위라리 유적, 청동기 유적, 간척리 선돌, 양구의 
파로호 상류지역의 선사유적, 고인돌 등이 있다. 특히 항일 의병전적지와 한국전
쟁의 격전지를 중심으로 화해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미래의 평화염원 및 동족
애를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역사유적 보존·보호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분단전 지역 생활문화유산복
원(55.6%)이 가장 우선시 되는 역사유적지 보존사업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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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 발굴 및 보호(31.3%), 의병전적지 보호(10.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는 분단으로 인해 중단된 지역 생활권에 대한 복원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으며, 남북한 협력사업의 단초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기타 3%
의병전적지보호 10%
선사유적지발굴
보호 31%분단전지역생활문화
유산복원 56%
<그림 6-14> 역사유적지 보존․보호 사업
단계별 추진방안은 1단계에서는 선사유적지에 대한 합동조사 실시로 시대별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복원 및 관리에 대한 남북한 협력을 추진하
고, 3단계에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위한 공동 연구소를 설치한다.
<표 6-11> 문화․역사 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방안
단계별 협력사업 추 진 방 안
1단계 남북한 합동 조사 실시
북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선사유적지에 대한 남북한 
사학자들의 합동조사 실시로 시대별 현황 파악
2단계 발굴 및 복원 협력 북한강 유역의 남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선사유적지를 중심으로 복원 및 관리에 대한 남북한 협력추진
3단계 보존을 위한 공동연구소 설치
문화·역사유적의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위한 공동 
연구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연구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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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기대효과는 비무장지대의 설치와 남북한 접경지역의 출입통제로 인해
서 그동안 발굴 관리하지 못한 문화·역사 유적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 젊은이들에게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 대
한 교육을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일깨우고 미래의 통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문화·역사유적의 연계를 
통한 역사탐방 관광여건 조성으로 관광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문화․역사유적과 생태자원의 연계관광코스 개발
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15> 문화․역사 협력사업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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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적 지원방안
1) 현행제도의 한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정전협정에 의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설
치되고, 주변접경지역에는 군사작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출입의 통제와 
경제활동의 규제를 실시해 왔다. 이와 함께 1971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치되
었다. 접경지역은 지역발전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고 경제적으로 낙후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정부는 접경지역의 정주생활환경의 개선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접경지역지원법’을 재정하게 되었다. 접경지역의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2000년 1월 21일 ‘접경지역지원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제정되었으며, 동년 7
월 22일 발효되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지원하고, 접경지역의 자
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며,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는데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추
진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이 법에서는 접경지역지원
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특별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3개 법에 대
해서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접경지역
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이들 상위법의 규제로 인해서 추
진 상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며 앞으로도 그러한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에서는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사항은 극히 일반적․추상
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다.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시 ‘평화통일기반시설 또는 통
일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법 제4조 제4항 제5호)과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법 제4조 제4항 제6호)을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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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법 제15조제2항)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접경지
역을 평화벨트화하여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으로 만드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
다. 남북한 접경지역에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여 평화벨트화를 추진하는 것과 
구체적인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대한 근거와 절차, 세부실천방안 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관련제도의 정비 및 제정
(1) 남북한의 법제도 정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접경지역지원법’만으로는 접경지역의 평화벨
트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실시, 확대되고 이들이 상호 연계적으로 
추진되어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법
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남한의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부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남북접경
지역에서의 협력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칭 
‘남북수자원공동협력에관한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혹은 이러
한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다면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정비하여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
께 최근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을 정비하고, 나아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
비계획법 등을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나아가 재원조달의 다변화를 통한 협력사
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고, 민자, 해외자본 등을 단계별로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도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금강산관
광지구나 개성공업지구2)의 경우에는 북한이 특구로 지정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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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 등 북한측 접경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접경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교류협
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가칭 ‘접경지역교류협력특별법’)의 제정
이 필요할 것이다. 
(2) 제도적 기반의 단계적 구축
접경지역 평화벨트화에 관한 법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측은 초기단계에서
는 남북한간의 소규모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당국간 합의서를 체결하고, 시범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남북관계 현실에 비추어 타당한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개방의 파급효과에 대한 북한정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점진적으로 신
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북한 군부 등 북한 내 보수세력을 자극
하지 않고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단계적인 추진이 필
요하다. 물론 남북 당국간 합의서 실천을 위해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한 하위법규
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남북합의를 통해 가칭 ‘남북한평화벨트조성
지원법’이나 ‘접경지역교류협력특별법’ 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남북한이 각기 자
기측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다. 여기에는 교류협력지구 설치 및 지원근거와 절차, 대규모 협력사업 추진방안 
등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외 자본의 유치와 투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남북한 접경지역 전체가 경제특구 형태의 평화벨트가 형
성되어 활발한 경제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2)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위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과 ‘조선민주주의 인
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13호로 
2002년 11월 20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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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북한강 유역 교류협력사업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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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7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연구의 기대효과와 특징 및 한계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방안과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북한강 유역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업의 필
요성을 공감하고,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과 국제적인 협조의 필
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1. 연구의 기대효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면서 대립과 긴장에 싸인 한반도에 평화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주었으며 
남북한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커다란 진전을 이루게 하였다. 특히 분단과 군사적 
대치의 현장인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교통망 연결과 금강산 육로 관광의 실시, 
그리고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추진은 긴장의 완화와 국토통합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서 제4차 국토종합계
획(2000-2020)에서 제시된 한반도 “평화벨트”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강유역의 임
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연계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기
초 연구이다. 따라서 북한강 유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수자원 
공동이용 및 교류협력기반의 조성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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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임남댐(금강산댐)건설로 인해서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
태를 완화하고 이 지역에서의 수자원공동이용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자
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에서 평화와 화합의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강 유역은 임남댐(금강산댐)건설로 인해 수로가 차단됨에 따라 북한강중
하류지역에 심각한 유수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용수 부족으로 인해 
화천댐과 춘천댐 등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강유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은 임남댐 건설로 인해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과 남북한 긴
장 상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하류로 내려오는 북한강의 물줄기를 차단하여 형성된 임남댐(금강산댐)의 용수
를 평화의 댐으로 흘려보냄으로써 그동안 강수위가 낮아지면서 나타난 수변공간 
생태계의 심각한 변화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하류의 댐들이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평화의 댐과 임남댐 사이의 수로에서는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남북한이 협력할 경우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강이 통과하는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리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생태계
의 관광자원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강유역 중 북한의 산림 
황폐지역을 대상으로 한 산림녹화사업의 추진은 국토의 보전과 수자원의 지속적
인 확보, 그리고 폭우로 인한 홍수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아줄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를 위해 우리측이 묘목과 비료, 그리고 기술을 제공하고 북측이 인력을 제
공한다면 남북한 간에 훌륭한 협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평야와 구릉지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시범농장을 개발하고 
나아가 북한의 접경지역에는 농업기반을 확충해 줌으로써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분단전의 생활권을 복원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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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과 한계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공용하천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문제를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임남댐의 
건설로 인해 북한강 유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남북한 호혜의 정신으로 풀어
갈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선정 추진토록 하였다. 우선 임남댐(금강산댐)과 평화
의댐을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주변지역에 교류협
력지구를 설치 평화의 지대로 확대해 나가고 비무장 지대와 접경지역의 생태자
원을 공동으로 보호․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서독과 이집트, 폴란드 등의 공용하천과 생태자원 협력사례를 분석하여 시
사점을 발굴, 이를 토대로 관련분야에 대한 비용의 부담과 기술제공, 국경하천 
운용과 관련한 제도의 마련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
을 위한 주요생태자원의 보전 및 관리방안과 문화․역사 자원의 공동발굴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우선 북한의 접경지역에 대한 분석 자료의 부족과 현지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북한강유역의 북측지역에 대한 충분한 조사․분석을 수
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헌과 역사적인 자료에 의존하여 생태계자
료 및 문화․역사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교류협력사업의 구상은 남북한이 시급하
게 협력해 나아가야 할 사업과 미래지향적이고 남북한 평화 창출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였다. 동시에 주요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정량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정
성적인 분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자의 현지 조사와 경험,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참고 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에 조사된 
인공위성영상 자료를 통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과 토지이용 현황을 파
악하고 북한강유역의 주요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부족
한 내용들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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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이러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
요 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 마련한 제도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남북한 접경지역을 연결해 주는 협력사업
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측 관련제도 정비
를 위해선 우선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협력기금
법”, “접경지역지원법” 등을 정비하고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수자원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가칭 
“남북수자원공동협력에관한법”), 그리고 재원조달의 다변화를 통한 협
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특히 국고, 민자, 해외자본 등을 단계별로 조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측의 관련제도 
정비는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개발의 경우
에는 북한이 특구로 지정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접경지역 전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접경지역을 특별지
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남북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
는 특별법 제정(가칭 “접경지역교류협력특별법”)이 필요하다. 
향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 긴장완화 및 상호신뢰 
구축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당면한 북한 핵개발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긴장해
소가 선결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 채택으로 인하여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한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이행 
합의문 채택을 위한 북·미간의 의견접근이 아직도 큰 난제로 남아있어 완전한 합
의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전협정상의 비무장지대 
출입 및 활용에 따른 법적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당사
자들의 동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남북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앞서 유엔사의 허
락을 얻는 것도 비무장지대와 남북접경지역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아가
는 데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 지역은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으로 특히 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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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남북한 북한강유역의 접경지역 생태자원을 보전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지역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은 
임남댐(금강산댐)의 유로변경으로 인한 수자원 부족 문제와 자연생태계의 변화
에 대한 문제를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북
한강의 유로변경을 통하여 전력생산을 시도한 북한이 용수를 남으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력의 공급이나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할 것이다. 나아가 
이 지역에서의 주요생태자원 및 역사적 유적의 보전과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
한 남북한 군사시설 이전문제 등이 주요한 과제로 남는다.
북한강유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그동안 임남댐의 건설로 인한 
북한의 수공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이 지역에서의 
남북한 간에 수자원이용 문제로 인한 분쟁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합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강유
역에서의 성공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은 무엇보다도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협력사
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임남댐의 건
설목적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전 문제를 남북한이 합의
하고 임남댐의 용수를 남쪽으로 흘려 보내도록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수
변공간의 공동활용을 통한 남북한 관광의 연계와 다양한 협력사업의 추진이 북
한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북한강유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무엇보다도 남북
한 당국간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현재 미해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북한의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됨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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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he Bukhan River Basin 
through South-North Korea Cooperation
Young-Bong Kim, Moon-Woun Lee, and Jin-Cheol Jo
The historical South and North Korean Summit Talk and the 6.15 
Joint Declaration in 2000, has brought new momentum to peace and 
cooperation to Korean Peninsula, and helpe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the current favorabl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erms of economy and culture. In particular, several successful 
initiatives in the South/ North Korean border area such as railroad 
connections, tour to Mt. Kumgang using inland route, and the Gaesung 
Industrial Park pilot project, have led to substantial alleviation of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drawing the sense of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is is a basic research to derive specific strategies for South and 
North Korean cooperation in the use of Imnam Dam (or Kumgang Dam) 
in North Korea and Peace Dam in South Korea both of which are located 
in the North Han River basin, part of "Peace Belt" as suggest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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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of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establish institutions to use water resources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 and lay other cooperative foundations 
in the North Han River basin area, which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inter-Korea cooperation. 
Peaceful use of the two dams, Imnam Dam and Peace Dam is the 
key to the settlement of the conflict arising from the shared use of North 
Han River basin. In other words, the military tension in the area will 
ease and the cooperative mood will be created with the peaceful use. 
The joint use and preservation of water resources and other territorial 
resources in the area will not only enhance cooperation but lead to 
efficient use of the land which will benefit both the Koreas. Furthermore, 
i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 which will 
help boost regional economies in the area and joint anti-disaster measures 
against flood and drought, and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tural resources.
The strategic status of the North Han River basin can be explained 
by looking at the importance of the region in terms of geography, 
military, land use, and the inter-Korean cooperation. Geographically, the 
region is the center of the eastern border where the North Han River 
runs through the Demilitarized Zone north and south. In the region, 
heavily armed troops of both Koreas face each other on both sides of 
the border. Accordingly, the area is restricted to civilians and preserves 
untouched natural environment. However, initiatives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getting momentum such 
as joint use of natural resources, joint anti-disaster measures and joint 
efforts to preserve and manage the ecosystem in the region.
In this aspect, the research examines the potentials for South- North 
Korea cooperation in the North Han River basin after evaluating the 
strength, weakness, opportunities and threats of the cooperation from 
the geographical, economic, and social viewpoint. The strength lies in 
its geographic location which allows easy access to both Koreas, affl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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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 and ecological tourism resources, rich water resources and the 
undeveloped land. The weakness includes lack of infrastructure, human 
settlements, industries, and transportation network, and the heavy 
concentration of military forces, and the potential increase in the troops 
will negatively affect the natural environment. The opportunities are 
increased possibility to enhance inter-Korean cooperation through the 
expanded tour to Mt. Kumgang, the proposed Border Aid Act and a 
master plan for the border area. The threats include uncertainty in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 raised by military and diplomatic tension 
arising from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 Other threats are conflict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expansion of Imnam Dam and the 
developmental priority that is given to the eastern border to the western 
border.
The research examines foreign case studies related to the efforts to 
achieve cooperation between hostile countries that share borders. 
Former West Germany, for instance, provided technical assistance 
and money to promote cooperation in a basin area in its border region. 
In particular, East and West Germany established the Border Committee 
to use rivers in the border area. In the U.S. and Canada, the 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 a civic institution, played a key role in achieving 
cooperation by supporting the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contributed to the cooperation in 
the Danube River especially giving financial support for it, and in the 
Nile, countries that share the basin made efforts to maintain average 
river flow, control natural disaster such as flood and drought, and build 
dams. In the U.S. and Mexico, the importance of negotiation in the 
cooperation was emphasized regarding cooperative bi-lateral use of river 
water. The two countries have recently expanded their cooperation 
capacity to cover environmental concerns for the basin. In the Aral Sea, 
international funds played a significant role for the preservation effort 
as well as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water resources. Lastly 
in the Rhein, seven countries sharing a basin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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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of the Rhine Preservation to control water quality and 
provide anti-disaster measures and they succeeded in reducing water 
contamination.
Through SWOT analysis and case studies this research suggests the 
basic direction to the peaceful use of the North Han River basin. The 
suggestions are several cooperative projects of the two Koreas such as 
joint use of the water resources, joint measure preparation for disasters, 
joint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ecosystem, the formation and 
expansion of forest in the region around the basin, joint preservation 
and rehabilitation of historical remains and places and other efficient 
use of the land. The suggestions also include establishing phased 
strategies to connect all the cooperative projects. 
To implement these projects, promotion strategies are necessary 
which are firstly to reach consensus on the joint use of water resources, 
composed of forming common acknowledgement for joint use of 
water resources, expand the two countries' cooperation stepwise, create 
efficient institutions to proceed the projects, designate joint management 
area, and actively involv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in the 
projects.
These projects and promotion plans are evaluated themselves using 
detailed criteria such as urgent necessity for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 normalization, mutual economic prosperity, consideration of 
main ecological and historical preservations, possibility for North Korea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s, and the ripple effect of the projects on 
cooperation and peace building. In addition to the criteria, survey 
analysis is used as a methodological tool to select high priority projects. 
After surveys and evaluation criteria analysis, several projects have been 
selected as main cooperative project: joint use of water resources through 
exchanging reservoir water in Imnam Dam with electricity from South 
Korea, joint investigation of ecology,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eco-parks, designation of ecologically preserved area in the border 
region, forestation in the North Han River basin, constructing pilot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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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gricultural infrastructure, rehabilitation of disconnected road 
network, promotion of tourism belt along the river and connecting the 
belt to other areas, and joint investigation of and connection mechanism 
for cultural and historical remains. 
The stepwise promotion plan is divided into three phases: 
preparation phase, formulation phase, and completion phase, and it 
depends on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 and the level of 
openness of North Korea. Meanwhile, the research analyzes detailed 
promotion plan for each project. After analyzing the urgency of the 
project and the mood created for cooperation, step-by-step promotion 
plan and the expected effect are suggested.
To support the cooperative projects,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is necessary and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laws 
and institutions at the government level. The existing laws of South 
Korea such as "the Law of South and North Korean Cooperation," "the 
Law of Fund in South and North Korean Cooperation," and "the Law 
of Aid in the Border Area," should be amended in the way that the laws 
include joint use and preservation of water and environment resources 
so that South and North Korea cooperatively enhance the North Han 
River basin area. Alternative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will be to 
enact a special law, called the "Special Law of Joint Cooperation in the 
South and North Water Resources," which enables the promotion of joint 
cooperation in water resource use and management to be supported 
institutionally. The special law also makes it possible to pursue efficient 
promotion of cooperative projects through not only public funds but also 
private and foreign investment.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South Korean laws and regulations, 
North Korea will also have to make efforts to improve its own. North 
Korea already has experiences in enacting and implementing special laws 
in the past for projects in areas such as Mt. Kumgang and the Gaesung 
Industrial Park. Since it has experiences, the possibility for North Korea 
to enact special laws for the utilization of the North Han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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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does exist. If it could enact a special law named such as "the Special 
Law of Joint Cooperation for Border Area," it will help facilitate the 
promotion of cooperative projects.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should be promoted 
through a step-by-step process. In the beginning stage, small-sized 
cooperation would be desirable and help build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is stage, pilot projects can be initiated with the exchange 
of written agreeme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fter inter-Korean trust 
is built up to a certain level, the focus should be given to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after that special laws 
can be enacted for large scale cooperative projects such as comprehensive 
management of the border area and the designation of districts for 
cooperation and exchange to be realized. 
Even though every aspect of the research is dealt with so far,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n not be accomplished 
without alleviating military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or 
encouraging mutual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at sense, most 
of all, the current Nuke issue must be addressed. Another obstacle to 
the cooperation is the UN regulations that prohibit civilians from 
entering the Demilitarized Zone and utilizing the area. In order for the 
cooperation efforts to have a fruitful result, collaboration with the UN 
is necessary.
Once again, this area is one of the most well-preserved ecological 
areas in the world.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make efforts to preserve 
the ecosystem of the North Han River. In particular, the possible 
destruction of the scarce water resources and change in the ecosystem 
by the construction of Imnam Dam should be prevented by the 
cooperative and peaceful efforts by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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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P  ․   P  ․  E  ․  N  ․   D  ․   I  ․   X
  부 록   
1. 국외 국경하천 협력사례
1) 독일(통일이전)의 베라강과 뢰덴강 유역의 국경하천 협력
(1) 베라강 유역
베라강(Werra)은 베저강(Weser)의 주 본류를 이루는 강으로 동독내 튀링어숲의
아이스펠트(Eisfeld)의 북부를 이루며, 한-뮌덴(Hann.-Münden) 지역에서 풀다강
(Fulda)과 함께 베저강에 합류한다. 베라강이 지나는 유역은 동독의 튀링겐
(Thüringen)과 서독의 헤쎈(Hessen), 니더작센(Niedersachsen), 노르트라인-베스트
팔렌(Nordrhein-Westfalen), 그리고 브레멘시(Bremen) 등이며 종국에는 북해에 연
결된다. 
하천과 관련된 문제는 동독지역내 베라강유역에 위치한 칼리산업에서 배출되
는 하수가 베라강으로 유입됨으로써 베저강, 특히 상부베저강을 심하게 짜게
(Versalzumg) 만드는데 있었다. 베라강의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상황은 양
독간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1968년부터 튀링겐의 칼리산업은 발생하는 하수의 
전부를 베라강으로 직접 방류시켰고, 이로 인한 하천오염은 서독지역을 흐르는 
베라강과 베저강에 많은 피해를 야기하였다. 칼리산업에서 베라강으로 방출되는 
소금의 분량이 많아지고 쌓이게 되면서 1980년대에는 베저강으로 부터,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 인접지역의 지하수로부터 식수를 추출하는 사업이 포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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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가 되었다. 여기에는 물론 서독의 칼리산업에 의해 발생한 하천오염이 비
록 적은 범위이긴 하였지만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베라강 유역에 위치한 칼리산업으로부터 방류되는 하수에 대해서는 이미 1913
년에 이른바 칼리하수위원회(Kaliabwässer-Kommission)에 의해 규정된 바 있다. 
그것에 따르면 칼리공장에서 베라강으로 방류되는 하수는 1리터당 2,500㎎ 이하
의 염화물을 포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총강도가 50°dH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
였다. 동 위원회는 또한 1947년 칼리공장에서 방류되는 하수에 포함되는 염화물
과 강도의 증가율을 할당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동독의 칼리공
장은 전체적으로 허용되는 소금량 가운데 최고 61.89%를, 서독의 칼리공장은 
38.11%를 각각 배정받았다.3) 문제는 서독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서독의 칼리공장
이 할당량을 준수한 반면에 동독의 공장들이 할당량의 수배를 넘는 소금성분을 
방류하였다는데 있었다. 
1968년에 동독이 지진의 위험을 고려하여 잠시 소금광의 폭파를 중단한 적도 
있었지만 소금성분을 포함한 하수의 방류는 계속되었고 지하수가 오염되었다. 
서독의 아이젠나흐(Eisensnach) 지역에서는 식수공급이 위협되었고, 상당한 범위
의 초지와 경작지가 오염되었다.
통일 이전까지 매년 3,500만t의 칼리하수가 베라강과 베저강으로 방류된 것으
로 평가되었다.4) 백년만의 더위를 기록했던 1976년에는 가뭄으로 인해 베라강에
는 1리터당 40g의 염화물이 측정되어 1리터당 약 18g을 보였던 북해보다 두배 
정도로 짰다.5) 베라강의 소금화는 심지어 북해에 이르기까지 생태적인 영향도 
끼쳤다. 베라강에 살고 있는 원초적인 미생물로부터 가장 상위의 소비자에 이르
는 전 먹이사슬이 소금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물고기 자체뿐만 아니라 물고기
의 먹이, 수초 등이 영향을 받았다. 물속의 칼륨량이 1리터당 100㎎ 이상이 될 
3) Karl-August Möhle, Ursachen und Auswirkungen der Salzbelastung der Weser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Wasserversorgung in Wesereinzugsgebiet. Im Auftrag des DVGW und BGW (1982), 
p. 201.
4) Die Zeit, 1989.9.8.
5)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0/544,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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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물고기의 세포와 신경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1971년 11월에 15t의 물고기가 
죽어 떠올랐고, 1973년 여름에도 역시 약 15t 정도가, 그리고 1976년 10월에는 약 
40t의 물고기가 죽었다. 1920년대에는 수면 1헥타르당 200㎏의 물고기가 살고 있
었던 반면에 1985년에는 수면 1헥타르당 4～5㎏의 물고기만 생존하고 있었다.6)
높은 소금함유율은 또한 베라강의 결빙점을 훨씬 낮게 떨어뜨려 영하 5°C가 
되어야만 강이 얼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겨울에 수온이 차가워져 물고기의 피 
속에 얼음결정체가 생기고 물고기는 몸 안에서 밖으로 얼어붙게 된다. 오염으로 
인해 물고기와 수초들뿐만 아니라 작은 생명체들도 사라지게 되었다. 소금화의 
진행으로 베라강과 풀다강이 합류하는 지점에는 플랑크톤이 소멸하였다. 
물속에 함유된 소금성분의 변화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매일 심하게 변화
하는 소금함유량으로 인해 베저강내 산소성분이 감소되었고, 강의 자정(自淨)능
력이 약화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에는 상부 베저강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강이 
되었다. 
수질오염은 당연히 강유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수공급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부 베저강의 경우 강유역 500m에 걸친 지대의 지하수가 오염되어 주민 
35만명이 식수공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우물을 파는 것조차 포기되어야만 하였
다. 소금화에 대처하여 물을 식수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1989년까지 약 2
억5천만DM가 투입되어야만 하였다.
브레멘시의 경우 여름에 베저강이 WHO가 권장하는 1리터당 염화물 0.2g의 식
수 기준을 자주 초과함으로써 베저강을 1983년부터 식수공급원으로 사용하는 것
을 전면적으로 포기하였다. 염화물함유물은 심지어 5배나 초과하기도 하였다. 주
민들의 식수공급을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금성분은 수도관의 부식에도 
영향을 미쳐 녹슨 수도관에 의해 식수에는 중금속도 포함되게 하였다. 결국 주민
들은 먼 곳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베라강의 
소금화로 인한 생태적‧생물적 피해가 1960년대부터 세기말까지 조치가 취해지
6) Die Grünen im Bundestag, Sachstandbericht zur Entstehung und Situation der Weserversalzung (1985.8.22),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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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경우 약 10억DM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7)
베라강의 소금화는 생태적 재앙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재앙이기도 하였다. 강
의 소금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식은 강의 구조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브레멘시의 경우 하천수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부식으로부터 방지하고 교각 
하부의 부식을 줄이기 위해 매년 6백만DM을 투입하였다.8) 베저강의 물은 높은 
소금화로 인해 더 이상 발전소의 냉각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1977년 서독지역의 베라강 유역 주민들은 베라강유역에 위치한 칼리공장으로
부터 관을 설치하여 하수를 북해지역으로 방류하는 계획을 진지하게 고려하였
다. 이 계획은 생태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1983년 국제하천위원
회도 환영하였다.9) 그것은 북해에 소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되어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비용이 약 10억DM(1979
년 기준)나 예상되어 포기되고 말았다.10) 그 대신에 서독정부는 동독과 협약의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독정부는 동독도 베라강이 그들의 식수공급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동독이 자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협력에 긍정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였다. 
협상의 초기에 서독정부는 베저강을 탈소금화하려는 환경조처에 소요되는 재
정부담을 오염원인자부담원칙(Verursacherprinzip)을 강조하여 동독에 요구하였
다. 그러나 동독이 서독의 주장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서독은 이 입장
을 철회하였다. 베저강의 소금화 가운데 90% 정도의 책임이 있는 동독은 서독의 
관련되는 국제협약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거부하였다. 
서독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왜냐하면 남튀링겐에서 가동중인 동독의 칼리공
장은 직접적으로 서독의 국경에 위치하였고, 동독정부는 수혜자부담원칙
(Nutzungsprinzip)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1980년 4월 동‧서독은 동년 9월에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
7) Die Zeit, 1989.9.8.
8) Die Grünen im Bundestag, p. 7.
9) General Anzeiger, 1983.10.9.
10)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0/54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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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문가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협의분야는 다음
과 같이 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베라강 소금화의 감소, 국경지역에서의 가성 칼
리액의 침전 감소, 칼리광산의 안전 제고 등으로서 특히 낮 시간 동안의 폭파시
간 협의, 국경을 지하로 통과하는 칼리채광 등이다.11)
1980년 9월에 시작된 전문가대화는 1982년 7월 28일 종결되었다. 동독정부는 
처음부터 베라강의 소금화 감소는 오직 서독의 재정분담을 전제로 시작될 수 있
음을 분명히 하였다. 동독은 이러한 조치로 강이 정화되면 대부분의 혜택을 서독
이 입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서독정부는 먼저 베저강유역의 연방주들이 재정적
인 분담을 하도록 권고하였고, 연방정부가 약 1억5백만DM, 브레멘시가 1천5백6
십만DM, 니더작센이 3천9백9십만DM,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 2천5만DM, 헤
쎈이 1천9백4십5만DM을 분담하기로 하였다.12) 
헤쎈주정부는 처음에 재정적인 분담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주정부는 연방정부
가 포기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정부가 재정적인 
분담을 할 경우에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연방정부가 처리해야 할 사안에 주정부
가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되는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요
구하였다. 당시 콜 연방수상은 헤쎈주정부에게 이러한 조치는 단 한 번에 국한된
다는 점을 약속하였다. 서독내에서의 분위기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
지하려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독이 재정적인 부담
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서독내에서 재정분담이 분명히 정해지자 1984년 10월 위에 밝힌 4개 분야에서 
동‧서독 협력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동년 10월 국경을 지하로 통과하는 칼
리채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듬해 2월에는 서로 인접한 지역 칼리광산에
서 폭파시간을 규제하는 것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베라강 소금화의 감소와 
가성 칼리액의 침전 감소에 관해서는 동독이 광산에 성능이 인정된 부선(浮選)처
리 설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2억DM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13) 서독정부는 
11)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1/5081, p. 6.
12) Die Grünen im Bundestag, p. 7.
13) Karl-August Möhle, Ibid.,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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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으로부터의 기술이전 없이도 동독이 4～5년 내에 자국의 모든 칼리공장에 
이미 한 곳의 칼리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선처리 설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
로 파악하였다.14)
동독은 1985년 초까지 부선처리와 더불어 하천내 함유소금량의 변화를 완충시
킬 수 있는 저수지의 설치에 동의하였지만 서독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 설치의 
운영비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서독이 얻게 되는 혜택이 동독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대신에 동독은 서독 카쎌지역의 Kali+Salz(K+S) 칼리공장에서 
개발된 전기장적 건조분리처리설비(ESTA-Verfahren: Elektrostatistisches 
Trockentrennungsanlage-Verfahren)를 자국의 칼리공장에 설치하기를 희망하였다. 
이 처리설비를 사용하면 소금광으로부터 액상소금(비료소금)이 효과적으로 분리
될 뿐만 아니라 찌꺼기가 건조 처리되어 소금찌꺼기의 하수방류가 2/3 정도나 감
축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서독은 동독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서독의 K+S공장과 세계시장에서 경쟁관계
였던 동독의 공장이 K+S공장이 사용하는 전기장적 건조분리처리설비를 사용하
면 액상소금의 추출을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서독의 경제적 이해가 대
립하였던 것이다. 동독은 캐나다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칼리수출국이었고, 신기술
의 도입을 통해 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15) 칼리비료는 동독에게 외환획득의 주
된 수단이었다. 결국 협상은 1986년 10월 결렬되었다. 
1987년 9월 동독의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이 서독을 방문하였을 때 베라강에 
대한 소금오염의 감소와 칼리성분 하수 방류의 감축과 관련한 협상에 커다란 진
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서독은 협상의 진척을 위해 K+S카쎌공장이 약 
2～3천만DM의 기술사용료를 대가로 동독에게 전기장적 건조분리처리 기술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 동독이 신기술의 사용으로 획
득할 생산증가분을 동유럽 공산국가 이외의 지역에는 수출하지 않을 것을 요구
하였다. 동독은 기술사용료의 제공은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한 추가 외환획득의 
14)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1/4545, p. 30.
15) Die Grünen im Bundestag,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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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를 의미하는 조건을 수용할 수 없었고 당연히 서독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동독은 심지어 전기장적 건조분리처리의 설치에도 재정적인 분담을 요구하였
다. 서독은 약 2억DM의 제공을 고려하였지만 튀링겐의 공장에 대한 설비에만 3
억～7억DM 정도가 소요되었고, 동독은 이를 부담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16) 더
불어 하천내 소금함유량 변화를 완충할 수 있는 저수지의 건설에도 비용이 소요
되었다. 동독에 전기장적 건조분리처리가 설치되어도 베라강의 염화물함유량은 
1리터당 6g에 달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4g 이상부터 물고기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서독도 더 이상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떠한 조치라도 동‧서독간에 합의되어 실천되었더라면 환
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유익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89년에 이르기까지 
동‧서독은 이 쟁점에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였다. 통일 이후 서독의 K+S
공장은 동독의 칼리공장을 흡수 합병하였고 일부 칼리공장은 가동을 중단시켰
다.
(2) 뢰덴강 유역
뢰덴강(Röden)은 동독의 지역사회와 산업체로부터 방류되는 하수로 인해 심각
하게 오염되고 있었다. 오염으로 인해 서독지역 유역의 주민들은 피해를 겪게 되
었고, 특히 코부르크(Coburg)의 노이쉬타트(Neustadt)의 주민들이 그러하였다. 주
민들은 일상적으로 건강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야만 하였고, 1974년 서독의 바
이에른주에 속하는 이 지역에 하천정화설비가 설치되기 전까지 위험은 감소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독정부와 바이에른주는 동독과 이 문제에 관하여 합
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983년 3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은 동‧서독간 국경위원회에 위탁되었고, 동
년 10월 합의가 이루어졌다. “뢰덴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존네베르크(동독)
시 하수의 배수 및 처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서독정부와 동독정부
간 합의, 1983년 10월 12일”을 통해 서독은 국경을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에서 점
16) Die Zeit, 19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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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심각해지는 오염문제를 동독과 적절한 수경제적 해결책의 합의를 통해 해결
하고자 하였다. 
합의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바이에른주는 동독에 위치한 존넨베르크시에 정화
설비를 포함하는 오수처리체계를 설치하는데 1천8백만DM를 부담하기로 하였
다. 동독의 발표에 따르면 이 계획에는 총 5천～7천DM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
었고 연방정부와 바이에른주가 각각 9백만DM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설비의 운
영에 발생하는 비용은 동독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1983년 10월 12일 뮌헨에서 서명된 합의문(전 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
조에서 동독은 제2조에 제시된 조치들을 실천할 것을 밝혔다. 제2조는 1987년 말
까지 존넨베르크시가 실천해야 할 하수의 처리 및 배수에 관한 조치를 담고 있
다. 포함될 조치에는 관련지역내 배수관을 요구되는 범위 수준으로 신축 혹은 재
건축, 적절한 장치를 포함한 정화설비에 이르는 하수집적소의 설치, 총 10만명의 
주민이나 그에 상응하는 수준이 요구하는 기계적, 생물적 정화설비의 설치 등이
다.17) 이러한 조치를 동독은 1984～87년 사이에 실천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동
독이 설치할 배수체계와 하수처리의 규모를 서독은 파악하고 있었고 이는 서독
의 기준에도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었다. 처리설비와 능력은 최신의 기술수준
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해당지역의 정화문제는 해결되었다. 
제3조에는 동독이 강우시에도 배수 및 하수처리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동독
은 정화설비가 가동된 후 늦어도 1년 내에 가뭄이나 우기의 기간에도 배수 및 
하수의 수준을 정기적으로 신뢰성 있게 보장할 수 있게끔 정화설비를 운영할 의
무를 지게 되었다. 규정된 수준으로 설비를 운영하는가의 여부를 서독정부는 통
보받도록 하였다. 제4항에서 동독은 건조기에 정화설비를 거쳐 방류되는 1일 평
균 하수량이 10.500㎥을 넘지 않을 것을 밝혔다. 
제4조에서 서독은 앞서 밝힌대로 설비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가운데 총 1천
8백만DM를 부담할 것을 밝혔고, 4번에 걸쳐 동독에 이체하였다. 사업의 첫 해에
는 1984년 4월 5일에 4백5십만DM를, 두 번째 해에는 1985년 7월 5일에 4백5십만
17) Meyers Großes Taschenlexikon, Band 6,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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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를, 세 번째 해에는 1986년 7월 4일에 4백5십만DM를, 마지막 해인 1987년에
는 정화설비의 운영을 위해 4백5십만DM를 이체하였다.
제5조에는 합의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국경위원회가 협의하
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제2항에서 동독은 당해의 설비건설 경과와 다음해의 계
획, 정화설비가 완료되어 운영되기 6주전까지 일정의 통보, 정화설비처리에 커다
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발생과 변화를 서독에게 통보하게 되었다. 제3항
에서는 뢰덴강 혹은 쉬타이나흐(Steinach)의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정화설비의 가동 중단이나 하수의 배수에 문제가 생기면 서독은 통보를 받도
록 하였다. 동‧서독은 국경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안을 담당할 부서를 확정하도록 
하였다.
제6조에서는 동 합의의 유효기간을 50년으로 하였고, 어느 일방이 합의유효기
간의 종료 5년전에 폐기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5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합의하였
다. 
동‧서독간 수자원관련 교류‧협력이 본 궤도에 접어든 것은 ｢환경보호분야에
서 포괄적인 관계형성에 관한 동‧서독정부간 합의서｣인 이른바 환경보호기본협
정이 채택된 이후이다. 1987년 6월 10일 가서명되고 동독 공산당서기장 호네커가 
서독을 방문한 1987년 9월 8일 정식으로 서명된 동협정은 동‧서독은 물론 서베
를린에도 제한없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환경보호와 관련된 모든 분야(대
기정화, 산림훼손방지, 폐기물처리, 자연보호, 하천보호 등)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로 합의하였고,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술회의 개최, 전문가‧학자의 
접촉 및 상호교환, 정보교환의 제고 등이 제시되었다.
2) 기타 국가의 협력사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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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다뉴브강의 국제협력 사례
 ① 배경
다뉴브강(Danube River)은 중앙유럽의 심장부에 놓여있는 유럽에서 두 번째  
긴 강으로 그 연장은 2,857km이다. 강의 넓이는 817,000㎢에 이르며 헝가리 전역,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그리고 슬로바키아 대부분과, 불
가리아, 독일, 체코공화국, 몰도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상당 지역을 포함한다.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영토와 이탈리아, 스위스, 알
바니아 그리고 폴란드의 일부분도 강유역에 포함된다. 다뉴브강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습지대인 삼각지를 통하여 흑해로 흐른다. 
다뉴브강이 국제하천임에 따라 유역국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유로운 항행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강의 인접국 대표자
들로 다뉴브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of the Danube)를 구성하여 강
의 관리를 책임졌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적대적 정치블록을 형성한 동‧서진영의 
많은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수의 유역국들에 의해 다뉴브강은 공유되었다. 이들 
국가간의 갈등은 강의 관리상에 커다란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다뉴브강 유역국들의 초기 관심사는 하천의 항행(navigation)이었으나, 1980년
대에 접어들면서 그외 문제점들, 특히 수질 문제가 점차 중요하게 되었다. 다뉴
브 강은 비엔나,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부다페스트 그리고 베오그라드
(Belgrade) 등 4국의 수도를 포함하여 여러 대도시들을 통과하며 수 백만 명이 배
출하는 오물 및 농업과 산업하수를 받아들여 본류는 물론 30여개의 중요 지류도 
상당히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소련연방과 유고연방의 해체로 인해 다뉴브강
을 가로지르는 국가의 수가 증가하게 되자 협력도 더욱 복잡․미묘해지고 있다.
18) 여기서는 Heather L. Beach/Jesse Hamner/J. Joseph Hewitt, Transboundary Freshwater Dispute Resolution. 
Theory, Practice and Annotated References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Tokyo/New York, 2000)을 중
점적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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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협력을 위한 노력
다뉴브강의 수질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8개 다뉴브강 유역국들은 1985년 
부카레스트 선언(the Bucharest Declaration)으로 통상 지칭되는 　｢다뉴브강 물관
리문제에 관한 다뉴브 유역국들의 협력 선언｣(Declaration of the Danube Countries 
to Cooperate on Questions Concerning the Water Management of the Danube)에 서명
하였다. 이 선언은 강의 환경수준이 강 유역환경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에 입각하여 유역국들이 강 유역 관리에 지역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을 제시하
여 강유역 전반의 통합된 관리망(unified monitoring network)을 구축하는 기초가 
되었다. 강 유역 전반에 걸친 협력은 1991년 9월 소피아(Sofia)회의에서 강화되어 
다뉴브강의 수질보호계획에 대한 세부안이 협의되었다. 다뉴브강 유역 환경프로
그램(the Environmental Program for the Danube River Basin)이라 명명된 이 회의에 
참가한 유역국과 국제기구들은 다뉴브강의 복구와 보호(the restoration and 
protection)를 위한 국가적 행동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우
선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작업반(task force)을 두기로 합의하였다. 
환경프로그램 및 조정위원회(the Environmental Program and the Coordination 
Unit)에서는 참여(participation)의 원칙을 중요시하여, 각 유역국들이 강유역 내에
서의 협력활동을 지원할 2명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첫째로 국가조정관(a country 
coordinator)은 통상 고위공무원(senior official)이 맡게 되는데 프로그램 작업과 국
가의 정치적 상위체(country's political hierarchy)간 연락관 역할을 한다. 두번째로 
국가실무연락관(a country focal point)은 프로그램의 실제적 실행을 조정한다. 
1992년 7월 조정위원회는 브뤼셀에서 조정관 및 실무연락관 그리고 후원 기구
간 워크샵을 개최하였는데 여기에는 11개 유역국과 15개 후원기구 및 NGO 대표
들이 참석하였다. 워크샵의 중요한 결정으로서는 쟁점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포
함하고 문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국가보고서(country review)를 발간하기로 한 
점이다. 자료정보는 강 유역에 대한 후원자들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비실
사팀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참여의 원칙은 1993년 10월 브라티슬라바에서 개최된 3차 특별작업반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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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 단계 더 심화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협의과정이 강화되어야 한
다.”(consultation procedure should be strengthened)는 조항에 근거하여 다뉴브강 유
역을 위한 ｢전략행동계획｣(Strategic Action Plan: SAP)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4년 6월 29일 소피아(Sofia)에서 다뉴브강 유역국들과 
유럽연합은 ｢다뉴브강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the 
Convention on Cooperation for the Protection and Sustainable Use of the Danube 
River), 이른바 ｢다뉴브강 보호협정｣(the Danube River Protection Convention)에 서
명할 수 있었다. 이 협정에는 단기 또는 장기에 걸쳐 다뉴브강 유역내 수로(水路) 
상태의 변화가 다뉴브강 인접국들의 환경, 경제 및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발생과 위협에 대해 다뉴브강 인접국들이 다음과 같은 협력을 진행한다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가능한 한 담수지역에서 지표수와 지하수의 보존, 향상 
그리고 이성적인 사용을 포함하는 지속적이고도 합리적인 물의 관리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 둘째, 근본적인 물 관리문제에 대한 협력과 더
불어 최소한 현재의 환경과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적절한 
법적, 행정적 그리고 기술적인 수단을 취하며,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적인 영향과 변화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셋
째, 다뉴브강의 지속적 발전과 환경보호를 염두에 둔 다뉴브강 전역에 걸친 국가
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의 적절하고 강도 높고, 조화적이고 협력적인 수단과 
우선적 방안을 수립한다.
다뉴브강 보호협정은 약 140년전 1856년에 다뉴브강 지역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파리조약｣의 법적 연장이다. 협정은 분수계의 통합적 관리와 상당한 갈
등의 잠재 요인이 상존하는 수로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인 틀을 제공한다. 
최근 다뉴브강의 유역국가들은 통합관리원칙을 연장했으며, 전 유역에 걸친 수
질 통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다뉴브강 환경프로그램은 계획과정에서 
각국의 정부는 물론 NGOs와 국제기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함으로써 계획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 국면을 해소하고, 미래에 있을 국가간 갈등도 국제
적으로 조기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한 강유역 전역에 걸친 최초의 국제기구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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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프리카 나일강의 협력사례
 ① 배경
나일강(Nile)의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은 나일강의 물을 역사적으로 사용하여왔
던 권리의 주장과 과거 식민지지배하에 있었던 유역국가들이 독립한 후 강에 대
한 주권적 사용을 주장함에 따른 논쟁뿐만 아니라, 강의 상류와 하류중 어느 곳
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기술적 논쟁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특히 이집트와 수단간의 논쟁이 국제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나일강 유역의 지역개발계획은 수자원할당에 관한 공식
적 형태의 조약에 의해 처리되어져야 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이에 따라 1920년 
인도, 영국, 미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나일강프로젝트위원회(the Nile Projects 
Commission)가 발족되었고, 동년 ｢세기의 수용 계획안｣(Century Storage Scheme)
이라고 알려진 나일강 종합수역개발을 담은 광범위한 계획안이 제시되었다. 그
러나 계획안에 따르면 나일강에 대한 주요 통제조직이 이집트의 영토 및 당국의 
권한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에게 불만을 초래하였으며, 독립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집트인들은 이 계획을 이집트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을 경우
에 대비한 영국정부의 대이집트 통제수단으로 간주하였다. 
 ② 협력을 위한 노력
1920년의 계획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나일강프로젝트위원회는 1925년 새로운 
권고안을 상정했고, 이는 1929년 5월 7일 이집트‧수단간 ｢나일강협정｣(the Nile 
Waters Agreement)으로 발전되었다. 권고안에 따르면 나일강유량 가운데 연간 
40BCM/yr의 물이 수단에게, 그리고 48 BCM/yr이 이집트에게 할당되었고, 강 하
류국인 이집트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강이나 영토 내에서의 공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한 보장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1952년 이집트가 156 BCM/yr의 수량
을 수용할 목적으로 아스완댐(Aswan High Dam)의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이
집트만의 일방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인가 혹은 수단과의 협조로 건설할 것
인가를 두고 1954년까지 수단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불어 어느 나라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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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할당량을 가지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나일강물의 이용에 있어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이 무엇인가가 논의의 초점이었다. 
이집트와 수단간 협상은 분쟁 중에 있던 유역에 이집트가 원정대를 보냈다가 
실패하면서 악화되어 1958년에는 군사적 충돌까지 갈 위기에 몰렸다. 1959년 여
름에 수단이 일방적으로 세나댐(Sennar Dam)의 건설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1929
년 조약을 거부하였다. 1956년 1월 1일 수단이 독립하고, 1958년 이집트에서 군
부가 정권을 장악한 후 1959년 초반에 재개되었던 협상에서 좀 더 유화적인 자세
를 취하면서 협상은 큰 진전을 보였다. 그 이유는 이집트가 아스완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협정에 의해 조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
과 1959년 11월 8일 ｢나일강물의 최대활용을 위한 협정｣(Agreement for the Full 
Utilization of the Nile Waters), 이른바 ｢나일강협정｣(Nile Waters Treaty)이 서명되
었다.
나일강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의 평균유량은 84 BCM/yr, 증
발량과 누출량(seepage)은 10 BCM/yr으로 하고, 남은 74 BCM/yr을 이집트와 수단
이 나눈다. 둘째, 전체 유량 가운데 획득권(acquired rights)을 우선하여 이집트는 
48 BCM/yr을 수단은 4 BCM/yr을 할당한다. 약 22 BCM/yr에 해당하는 나머지 양
은 약 7.5 BCM/yr을 이집트가, 약 14.5 BCM/yr을 수단이 가진다. 따라서 전체 할
당량을 살펴보면 이집트가 55.5 BCM/yr이고 수단은 18.5 BCM/yr이다. 셋째, 이러
한 평균치에서 평균산출량이 증가하면 증가량은 똑같이 나눈다. 넷째, 수단이 할
당된 유량을 수용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협정은 수단의 물을 대여(loan)형식으로 
이집트에 1977년까지 1500 MCM/yr에 달하는 양을 공급한다. 다섯째, 아스완댐의 
완공 이후 나일강의 유량을 증가시킬 어떠한 계획에 대한 자금제공도 균등하게 
이뤄지며,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추가적인 유량도 균등하게 배분된다. 여섯째, 그 
외 다른 유역국들에 의해 제기된 논쟁 및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상설공동기술위
원회(Permanent Joint Technical Committee)를 운영하며, 동 위원회는 또한 예외적
으로 낮은 유량이 발생할 경우 할당량을 결정한다. 일곱째, 이집트는 홍수 및 이
전(relocation)에 대한 보상으로 수단에 1500백만 ŁE를 지불한다. 그외 이집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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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은 기타 유역국들의 합치된 요구가 연간 1,000～2,000 MCM/yr을 넘지 않도
록 하는데 합의하였고, 어떤 불만에 대해서도 이집트와 수단의 입장을 함께 충족
시키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이 협정상의 할당량은 현재까지
도 지켜지고 있다.
나일강을 둘러싼 분쟁에서 그동안 주요 행위자가 아니었던 에디오피아가 최근 
나일강 분수계(watershed) 주변의 관개를 위해 연간 40,000 MCM/yr에 달하는 수
량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낸 바 있다. 지금까지 나일강의 기타 어떤 유역국가도 
1959년 조약에서 할당되었던 수량에 대해 법률적으로 주장한 바 없으나, 에디오
피아와 같은 기타 유역국들도 좀 더 포괄적인 조약재협상에 필요한 개발계획을 
진행중이다.
(3) 아랄해 협력사례
 ① 배경
아랄해(Aral Sea)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내해(內海)이다. 180만㎢에 달하는 
하천유역은 구소비에트연방 지역으로서 현재는 독립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
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해당한다. 하천상류의 일부는 또
한 아프가니스탄, 이란 및 중국에도 걸쳐있다. 아무르 다리야(the Amu Darya) 및 
시르 다리야(the Syr Darya)강과 같은 주요 수원(水源)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
스탄에 있는 파미르 고원 및 Tien Shan의 산악지대로부터 흘러든 빙하수에 의해 
만들어진다.
아무르 및 시르 다리야강 사이의 토양지역은 자연적인 관개(灌漑)를 통해 오랜 
동안 비교적 비옥한 상태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소비에트연방의 
중앙계획당국(central planning authority)은 이 지역을 목화산출지대로 전환하기 
위한 ｢아랄해 계획｣(Aral Sea Plan)을 입안하였고, 1965년부터 88년까지 관개지역
을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거대한 관개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
생하였다.
집중적인 목화 단일경작으로 인해 환경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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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의 산업오염과 함께 살충제의 사용 및 염분화는 수질을 악화시켜 질병 
및 유아 사망률을 높였다. 또한 강의 자연유량을 초과하는 배수(diversion)는 1960
년 이후 아무르 강과 시르 다리야 강 전체 유량의 75%를 감소시키고, 수면지역을 
절반으로 감소시켰으며, 염도를 3배 이상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드러난 
하저(河底)는 대서양과 태평양으로부터 바람에 의해 운반된 염분, 그리고 농사에 
쓰인 화학제품 찌꺼기 등이 두껍게 쌓이면서 오염원이 되었다. 
소련시절에는 소비에트연방의 내부 문제였던 아랄해 문제는 1991년 소련연방
의 붕괴로 국제문제가 되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
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신생 5개 연안국들이 하천 유역의 안정화와 회
생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 것이다. 1988년 이전에는 천연자원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문제는 소비에트 연방정부 부처의 관할이었으나 1988년 1월에는 국가자연
보호위원회(state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nature)가 창설되고 이는 1990년에 
천연자원 및 환경보호부(Ministr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로 승격되었다. 공화국들과의 협력 하에 이 기구는 환경에 관한 모든 
측면 및 천연자원 이용에 대해 권한이 주어졌으나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로 사라졌다. 1992년 2월부터 신생 5개 공화국들은 경계횡단 수역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
 ② 협력을 위한 노력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대
표들은 1992년 2월 18일 ｢경계수자원 관리, 활용 및 보호에 관한 협력협정｣
(Agreement on Cooperation in the Management,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Interstate Water Resources)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5개국에 대해 아랄해의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국가간 정보교환과 공동연구를 비
롯하여 수자원 활용 및 보호에 대한 협력규정의 준수 등이 포함되었다. 동 협정
은 또한 수자원관리국제위원회(Interstate Commission for Water Management)를 창
설하여 조약 관리 및 감시 등의 조정행위의 시행을 촉구했다. 동 위원회는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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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자원할당과 그 이용계획을 해마다 제안하는 한편 조약서명 5개국에게 수
자원의 이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한편 1993년 3월 26일에는 5개국이 아랄해지역의 환경증진 및 사회‧경제적 발
전을 담보하려는 ｢아랄해 및 연안지역 문제에 대한 청원(請願)을 위한 공동행동
협정｣(Agreement on Joint Actions for Addressing the Problems of the Aral Sea and 
its Coastal Area)에 서명했다. 동 협정에 따라 아랄해국제위원회(Interstate Council 
for the Aral Sea)라는 조정기구가 발족되었는데 이 기구는 아랄해의 관리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각국의 수자원관
리부 장관으로 이뤄지며, 위원회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동원하고 조정하기 위해 
｢아랄해를 위한 국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the Aral Sea)이 1993년 1월 설립
되었다. 
1994년 1월의 중앙아시아국가 정상회담에서는 아랄해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적, 장기적 프로그램이 채택됐다. 아랄해 및 유역의 개발에는 엄격한 수자원보존
정책을 병행한다는 원칙 아래 프로그램은 4가지 주요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아랄
해 환경의 안정화, 하천유역주변 재난지역의 회생, 하천유역 국제수역관리의 향
상, 프로그램 계획‧실행을 위한 지역기구의 능력 배양 등이다. 그리고 향후 3년
간 2억6천만달러가 소요될 제1단계 프로그램을 1995년부터 실행하기로 하고, 이
러한 지역활동들이 유럽연합(EU),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의 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가져올 잠재적 효과에 대한 우
려가 제기되었고, 특히 약속된 기금조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협력
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4) 미국-멕시코 공유 대수층 협력사례
 ① 배경
미국과 멕시코는 콜로라도강에서 리오그란데와 리오부라보강에 걸친 국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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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서로 공동으로 노력하여 왔다. 그 결
과 공유 수자원의 관리를 위해 1944년 ｢미국-멕시코간 수자원조약｣(US-Mexico 
Water Treaty)을 체결하고 경계수자원위원회(International Boundary and Water 
Commission: IBWC)라는 기구를 구성하여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그러나 지표수와 관련된 자원의 공동이용에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던 
반면, 국경지역의 지하수 문제는 관리 및 운영측면에서 그리고 법적 측면에서 협
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하수의 경우 수량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수층(帶
水層, aquifer)체계나 수문지질(hydrogeologic)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미국이 염분을 포함한 산업하수를 방류함에 따라 콜로라도
강과 멕시코의 지하수내 염분이 증가하자 미국과 멕시코는 경계지역의 지하수오
염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게 되었다. 
 ② 협력을 위한 노력
1944년의 수자원조약은 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과 멕시코는 협상을 통해 1944년 조약에 대한 추가조항을 
1973년에 이끌어내었다. IBWC의 각서(Minute) 제242조라고 부르는 동 조항은 두 
국가가 지하수의 방출량을 제한하고, 향후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쌍방이 협의할 
것을 규정하였다. 지하수의 할당량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수량화하려는 협상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1979년에는 국경지역 수질오염으로 일어나는 분쟁
해결을 위해 경계수역위원회에 포괄적인 권한을 양도한다는 규정(각서 제241조)
을 추가하였으며, 이 권한에는 지하수의 과다사용(over-pumping)으로 인해 일어
나는 분쟁해결까지도 포함된다. 
두 국가 간에 협력을 위한 적극적 권한과 기구가 존재하고 유역주민간의 원만
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경지역 지하
수에 대한 협력적인 관리 및 사용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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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라인강 협력사례
 ① 배경
라인강은 20세기 중반까지 내륙주운 및 수력발전 목적으로 이용되었는데, 제2
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용수사용량 증가,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악화, 생태계 
파괴 및 홍수의 위험 등이 증가하여 분쟁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
에 대하여 연안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인간의 이용과 생태계 보전의 균형을 위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는 1972년 프랑스에서 라인강으로 다
량의 염소가 방출되어 네덜란드 농민들과의 피해보상 소송이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1986년에는 스위스 바젤의 제약회사인 산도즈사에서 발생한 화
재로 인해 하류 200km 구간이 오염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② 협력을 위한 노력
라인강 연안국가들은 분쟁보다는 상호간의 문제 인식과 협력으로 문제에 접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조정기구로는 라인강 수질보존을 위한 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hine against Pollution; ICRP)가 
있다. 이 기구는 1950년 라인강 연안국(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
크)들이 모여 구성하였다. ICRP는 1972년 10월 헤이그에서 첫 회의를 가졌으며,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회의를 소집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고 있다. 1976년에는 EC에 가입하였으며, 현재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분쟁해결은 라인강의 오염과 보존을 위한 관련국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분쟁은 ICRP에서 조정한다. 그러나 분쟁보다
는 라인강 보존과 이용을 위한 상호협력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해결 사례
로는 ICRP에서 라인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들의 목록을 배출금지 및 경감물
질로 구분하여 배출을 억제하게 하였으며, 생태계 보존 및 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을 작성하고, 라인강 보존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홍수대책, 수자원 관련 협력사업 등 ICRP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으며, 
라인강의 수질, 생태계, 재해예방 등 종합적인 관점의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208   부   록
회원국들은 사회․정치․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향후에도 라인강과 관련된 
문제는 ICRP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
다. 라인강은 기존의 내륙주운, 수력발전, 수질오염 방지라는 단일 목적에서 라인
강 유역 전체의 유역관리라는 종합적 차원으로 전환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법규로 정한 협약이나 법률보다는 상호이해에 근거한 협력 및 공동정책의 
추진이 더욱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6)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의 요르단강 협력사례
 ① 배경
요르단강 유역 국가로는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이 있으며, 요르
단강은 크게 상류 요르단강과 하류 요르단강으로 나누어진다. 상류 요르단강은 
골란고원으로부터 시리아를 거쳐 갈릴리해 남쪽으로 유입되고, 하류 요르단강은 
갈릴리해의 남쪽 끝에서 사해로 유입된다. 유역면적은 18,300㎢에 달하며, 우로
연장은 360km이다. 세 개의 하천이 상류 요르단강을 형성하는데 하스바니
(Hasbani)는 레바논에서, 바니아스(Banias)는 골란고원에서, 그리고 단(Dan)은 이
스라엘에서 발원한다. 요르단강 유역의 북쪽은 반 건조상태이고, 남쪽은 메마른 
땅이며, 유역내에는 산맥대수층, 해안대수층, 가자 대수층(Gaza Aquifer) 등 3개 
대수층이 분포되어 있다.
요르단강은 문화적․사상적․종교적․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이라는 4개국을 통과하기 때문에 항상 분쟁의 위험을 안
고 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상류의 골란고원을 점령함으로써 유역국
가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의 경우 급격한 인구증
가에 따른 물부족과 요르단강에 대한 농업의존도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다. 대
표적 분쟁사례로 1948년 요르단강의 원천이 속해있는 갈릴리 지역을 점유하기 
위한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전
쟁을 들 수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6월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와 시나
이반도에 대한 용수공급시설에 대한 PLO의 공격을 봉쇄하기 위해 요르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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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r 운하를 선제 폭격하였다. 또한, 1982년 이스라엘은 리타니강과 하스바니강
을 통제하기 위하여 레바논도 공격하였다.
 ② 협력을 위한 노력
요르단강과 관련된 분쟁들을 조정하기 위해 1991년 중동평화회의가 마드리드
에서 제기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물 분쟁에 대한 협력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
한 팀이 구성되어, 장기적인 공유하천 프로젝트 개발을 논의하였다. 한편, 이스라
엘과 PLO는 1993년 물분쟁에 대한 잠정적인 협정을 체결하여, 물 행정기구를 설
치하였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 증가억제, 관개개선을 통한 농업용수 수요
억제, 해수의 담수화, 가정용수․산업폐수의 재활용, 그리고 유역간 물이동 등이 
고려되었고, 물관련 자료들을 공개함으로써 유역국가들간의 신뢰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르단강은 인종․종교․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대립
되어 1990년 이후에는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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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일시: 2005년 8월 10일～17일
(2) 설문대상 : 280부
  ① 지역별: 양구군(70부), 화천군(70부), 인제군(70부)
  ② 전문가: 수자원공사(20부), 한국토지공사(20부), 국토연구원(30부)
(3) 응답자 분석
  ① 응답자 274명, 회수율 97.8%
  ② 성별: 남 208명, 여 66명
  ③ 연령별: 20대 41명, 30대 124명, 40대 71명, 50대 28명, 60이상 10명 
  ④ 직업별: 공무원 119, 농업 32, 상업 40, 공업 4, 관련전문가 45, 기타 34
  ⑤ 지역별: 양구군(70부), 화천군(79부), 인제군(67부)
  ⑥ 전문가: 수자원공사(13부), 한국토지공사(15부), 국토연구원(30부)
2) 설문지 내용
1. 남북교류협력 관련 질문(북한강유역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 가능성)   
1-1. 북한강유역에서 남북한 교류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아주 낮다
1-2. 북한강유역에서 교류협력이 가능하다면 현실성 있는 협력사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개 선택)
    ① 임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 댐의 평화적 연계활용 
    ② 재해의 예방 및 공동대처     
    ③ 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④ 북한강유역의 산림녹화사업   
    ⑤ 역사 유적지의 보전 및 복원     
    ⑥ 관광          ⑦ 기타 실현 가능한 사업 (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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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자원의 평화적 활용 및 공동이용(전력, 용수)  
2-1. 임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 댐을 연계하여 남북한이 공동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능하다      ② 보통이다      ③ 불가능하다      ④ 모르겠다 
2-2. 임남댐과 평화의 댐을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
이라고 보십니까?
    ①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고 임남댐에서 필요한 용수를 공급 받는다
    ② 북한강유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을 실시하고 관광료를 지불한다
    ③ 임남댐에서 용수를 공급 받고 이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한다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
2-3. 북한의 북한강유역에 전력을 공급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겠습니까?
    ① 북한지역에 수력댐을 건설해준다    
    ② 임남댐을 개조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다목적댐을 건설해준다    
    ③ 북한 안변(임남댐 유역변경 발전소)에 화력발전소를 지어준다    
    ④ 평화의댐을 개조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전력을 공급한다    
    ⑤ 남한의 원거리로부터 송전선을 확보해 북한에 지원한다 
3. 자원 공동활용(생태자원, 역사유적지 보호․보존)
3-1. 북한강유역에서 남북간 생태자원의 공동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① 아주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아주 낮다
3-2. 생태자원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다면 어떤 종류가 좋겠습니까?
    ① 생태공원의 조성                   ② 생물권 보전지역의 지정
    ③ 남북한 희귀 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④ 야생화 단지 조성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
3-3. 생태보전지역을 지정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겠습니까?
    ① 북한강유역 비무장지대 모두를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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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북한강 유역 비무장지대 중 선별적으로 생태보전지역을 지정 
    ③ 비무장지대뿐만 아니라 인근 남북한 접경지역을 선택하여 지정  
    ④ 기타(__________________)
3-4. 남북한 북한강유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유적지들을 보존․보호하기 위한 
교류협력사업은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선사시대 유적지 발굴 및 보호   ② 항일 의병전적지 복원 및 보호  
      ③ 분단전 지역 생활문화유산의 복원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___)
4. 관광협력에 대한 질문
4-1. 북한강유역에서 관광 협력사업으로 어떤 것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① 주운을 통한 내금강 관광   ② 남북 문화 유적지 관광 등 연계관광 
    ③ 외금강과 같은 북한 관광특구 개발
    ④ 남북한 생태마을 및 환경 조성을 통한 생태관광 
    ⑤ 기타(__________________)
4-2. 내금강관광을 위한 남북한 연계관광을 한다면 어떤 방식을 가장 선호하십
니까?
    ① 도로를 통한 내금강관광      ② 주운을 통한 내금강관광   
    ③ 주운과 도로를 병행한 관광   ④ 기타(__________________)
4-3. 내금강 관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기반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관광유람선 도입   ② 소규모 공항 신설      ③ 숙박시설 확충
    ④ 남북한 도로 확충  ⑤ 철도 노선 신설        ⑥ 기타(____________)
5. 재해예방 등 기타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질문
5-1. 북한강유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에 대해서 남북이 가장 우선적으로 협
력해야 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홍수 ② 소나무 병충해 ③ 비무장지대 화재 ④ 한해 ⑤ 기타(_____)
5-2. 재해공동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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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부의 제도적 장치를 통한 남북간 공동조사단 설치    
    ② 국제기구의 도움을 통한 국제조사단 설치   
    ③ 지자체 수준의 조사기구 설립   ④ 민간(NGO)에 의한 조사기구 설립 
6. 귀하의 성별 구분? ( 남,   여 )
7. 귀하의 연령(나이)은? ( ________ )
8. 귀하의 직업은?
   ① 공무원  ② 농업  ③ 상업  ④ 공업  ⑤ 관련전문가  ⑥ 기타(_____) 
3) 각 항목별 조사 분석 결과
1-1. 북한강유역의 남북한 교류협력 가능성 정도는?
설 문 내 용 응 답 결 과(%)
아주 높음 8.6
높음 45.1
보통 30.3
낮음 13.9
아주 낮음 2.1
 
아주높다9%
아주낮다2%
높다45% 
보통이다 30%
낮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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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실성 있는 협력사업은?
설 문 내 용 응답결과(%)
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임남댐과 평화의 댐 연계활용 (1순위) 22.1
임남댐과 평화의댐 연계활용 및 재해예방과 공동대처 (2순위) 17.3
재해예방 및 공동대처와 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3순위) 14.0
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과 관광 (4순위) 13.1
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과 역사유적지의 보전 및 복원 (5순위) 7.2
임남댐과 평화의 댐 연계활용 및 관광(6순위) 5.1
(기타) 21.2
생태보전 및
댐연계활용22%
댐 연계활용 및
재해예방공동대처17%
재해예방공동대처 및
생태보전14%
생태보전 및
역사유적지
보호복원7%
생태보전 및
관광13%
댐연계활용 및
관광5%
생태보전및
산림녹화사업5%
댐연계활용 및
역사유적보호
복원4%2%
2%3%
3%
3%0%
2-1. 임남댐과 평화의 댐을 연계한 남북한 공동이용 가능성은?
설 문 내 용 응 답 결 과(%)
가능하다 52.0
보통이다 30.7
불가능하다 10.2
모르겠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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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52%
모르겠다7%
불가능하다10%
보통이다31%
2-2. 임남댐과 평화의 댐을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설 문 내 용 응 답 결 과(%)
전력과 용수의 교환 56.0
금강산관광을 통한 활용 34.0
용수공급 대가 지불 6.0
기타 4.0
기타4%
용수대가지불6%
전력과용수교환56%금강산관광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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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적합한 전력 공급방식은 ?  
설 문 내 용 응 답 결 과(%)
북한지역에 수력댐 건설 7.0
임남댐 개조 다목적댐 건설 27.7
안변에 화력발전소 건설 6.6
평화의 댐 개조 다목적댐 건설 47.1
남한의 원거리 송전선 확보 11.6
북한수력댐건설7%원거리송전선확보12%
임남댐개근28% 
안변화력발전소7%평화의댐개조47%
3-1. 남북간 생태자원의 공동활용 가능성은 ?
설 문 내 용 응 답 결 과(%)
아주 높다 15.2
높다 45.9
보통이다 29.1
낮다 8.6
아주 낮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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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높다15%아주낮다1%
높다46% 
보통이다29%
낮다9%
3-2. 생태자원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다면 그 방식은?
설 문 내 용 응 답 결 과(%)
생태공원의 조성 36.5
생물권 보전지역의 지정 22.1
희귀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36.9
야생화 단지 조성 4.5
기타 0.0
생태공원조성36%야생화단지조성5%
보전지역의지정22%
보호구역지정37%
218   부   록
3-3. 생태보전에 적합한 지역은 ?
설 문 내 용 응 답 결 과(%)
비무장지대 전역 23.4
비무장지대 일부 48.5
비무장지대+접경지역 24.1
기타 4.0
비무장지대전역23%기타4%
비무장지대일부49%
DMZ+접경지역24%
3-4. 적합한 역사유적지 보존․보호 사업은?
설 문 내 용 응 답 결 과(%)
선사시대 유적 발굴 및 보호 31.3
항일 의병전적지 복원 및 보호 10.3
분단전 지역 생활문화유산의 복원 55.6
기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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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유적발굴보호31%기타3%
의병전적지보호10% 
분단전생활문화유산복원56%
4-1. 적합한 관광협력사업은 ?
설 문 내 용 응 답 결 과(%)
주운을 통한 내금강관광 15.2
남북 문화유적지 연계관광 35.7
내금강 관광특구 11.5
생태관광 37.3
기타 0.3
내금강관광15%기타0.3%
남북문화유적관광36% 
북한관광특구개발12%
생태관광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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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내금강관광을 위한 남북한 연계관광 방식은 ?
설 문 내 용 응 답 결 과(%)
내금강관광(도로) 35.7
내금강관광(주운) 13.5
도로 및 주운 병행 50.0
기타 0.8
내금강관광(도로)36%
기타1%
내금강관광(주운)14%
도로및주운병행49%
4-3. 연계관광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은 ?
설 문 내 용 응 답 결 과(%)
관광유람선 도입 14.3
소규모 공항 신설 3.7
숙박시설 확충 14.3
남북한 도로 확충 55.7
철도 노선 신설 11.5
기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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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람선도입14%기타1%
소규모공항신설4% 
남북한도로확충55%
철도노선신설12%
숙박시설확충14% 
5-1. 재해예방 우선 협력사업은 ?
설 문 내 용 응 답 결 과(%)
홍수 49.5
소나무 병충해 7.8
비무장지대 화재 39.4
한해 3.3
기타 0.0
한해3%
홍수50% 
소나무병충해8%
비무장지대화재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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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재해공동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추진체계는 ?
설 문 내 용 응 답 결 과(%)
남북 공동조사단 설치 74.6
국제조사단 설치 10.8
지자체 조사기구 설립 5.0
민간조사기구 설립 9.6
민간조사기구설립10%
남북공동조사단
설치74% 
국제조사단설치11%
지자체조사기구설립5%
